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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원가정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대리 양육 또는 보호하는 지원제도는 다양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부처가 운영하고 있지만, 공적 자립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자립

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체계에서 18세 이상의 연령으로 

보호종료한 청년으로 제한되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게 

발생해 왔다. 한편, 2024년 2월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 타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하여 18세가 된 경우

에도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18세 이전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 현황 및 자립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위기 청년 자립지원 체계가 통합적

으로 구축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차별 없는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님을 비롯하여 자문회의 및 FGI에 참여한 전문가와 실무 종사자, 

그리고 내·외부 자문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정희 연구위원과 

덕성여자대학교 정선욱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강  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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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3년 8월, 「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2024년 2월 시행을 통해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만 18세 이전에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청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책 발표(2024년 2월 7일)를 통해,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 

취업·대학 진학 사유로 보호종료된 경우에 18세가 되면 자립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모니터링 혹은 사후관리 

방안이나 지원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

성이 낮고, 특히 원가족으로 복귀한 아동·청소년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

으며,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체계에서 거주 경험이 없는 타 부처 

관할 시설의 퇴소 청년은 여전히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8세 이전에 중간퇴소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현황 및 자립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우선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및 지원체계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

요약



2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자립지원이 필요한 보호

대상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고, 원가정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중간퇴소 아동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군구 아동보호팀에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외 보호체계 진입부터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중간 퇴소자 

및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할 

시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및 종사자 대상 FGI 또는 개별 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자립 경험 및 실태를 파악하여 자립지원 욕구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퇴소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3. 결론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단기 과제로는 15세 

미만과 원가정 복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적 

정보공유 체계 구축,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게이트웨이 단일화, 보건

복지부 관할 시설 우선 보호 조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방식 전환을 제시하였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모든 종류의 생활시설(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 또는 

생활 후 퇴소하는 취약 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 

공적 보호 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일 근거법에 기반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자립서비스 



요약 3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예산과 서비스를 통합 관리

하고,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중앙부처 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제시

하였다.

주요 용어: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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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원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과 지지,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공적 

체계의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발굴 또는 발견 경로에 

따라 각각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체계(아동복지시설),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보호체계(청소년복지시설), 법무부 관할의 소년보호체계

(소년보호시설)로 분리된 공적 체계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 또는 

퇴소한 청년만을 의미해 왔다.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원가정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대리 양육 또는 보호하는 지원제도는 다양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부처가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 공적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립

준비청년은 2023년 8월, 「아동복지법」 제38조가 개정되기 전까지, 가정

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부터 18세 이상의 연령으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으로 제한되어, 보건복지부 관할을 벗어난 

영역에서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게 발생해 왔다. 18세 이전에 

아동보호체계를 떠나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

보호체계(청소년복지시설), 법무부 관할의 소년보호체계(소년보호시설)로 

표류하는 아동·청소년·청년은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할의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퇴소 청년 중 양육시설에서 

생활한 청년이 각각 18.8%, 28.2%에 달하고, 이들의 자립 상황에서 취약성

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보다 더 높았지만, 이들은 아동·청소년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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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보호체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시설을 표류하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인정받지 못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것이다(김지연 외, 2022).

한편, 2023년 8월, 「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2024년 2월 시행을 통해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자립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만 18세 이전에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청년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책 발표(2024년 2월 7일)를 통해,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 취업·대학 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18세가 되면 자립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2024.2.7.).

그러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급 

외에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모니터링 혹은 사후관리 방안

이나 지원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특히 원가족으로 복귀한 아동·청소년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체계에서 거주 경험이 없는 타 부처 관할 

시설의 퇴소 청년은 여전히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8세 이전에 중간퇴소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현황 및 자립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장 서론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우선,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및 지원체계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원가정 복귀, 통고, 전원 등의 중간퇴소 경로 및 자립 실태를 

파악하고,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자립지원 등 정책 지원 현황을 

분석한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근거법, 제도 등에 관한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원가정 

복귀나 전원 조치 등으로 부처를 넘나들며 표류하는 ‘자립준비청년’ 및 

지원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자립지원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중간퇴소 

아동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별

조언가(Personal Advisor)를 중심으로 욕구 기반 통합적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 사례를 분석하여, 중간퇴소 아동 지원 요건 및 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기반, 

청소년청 공무원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모니터링하는 독일 사례를 

분석하여 사각지대 없는 연속적·지속적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그동안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

하여 공식적인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증 자료를 수집하여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시군구 아동보호팀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 외 보호체계 진입부터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사후관리 모니터

링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중간 

퇴소자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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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및 종사자 대상 FGI 또는 개별 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자립 경험 및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지원 

욕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문가 FGI를 통해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대상 

보호 서비스와 자립지원 서비스를 연속적,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

체계, 지원체계,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학계, 실천·정책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

보호체계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전원, 통고제도 등으로 인해 타 부처 

관할 보호체계를 표류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주체, 방법 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자립준비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외에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 등과 관련하여 통합적 지원 방안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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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간퇴소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특성

  1.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범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제38조 

4호는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4가지의 자립지원 대상자 적용 기준을 제시

했다(보건복지부, 2024a). 첫째, 너무 이른 나이에 아동보호체계로부터 

과도한 조기 이탈 유도를 방지하고, 경제활동인구의 기준 연령이 15세임을 

고려하여 ‘15세 이후’라는 연령 기준을 마련했다. 둘째,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 취업·대학 진학 사유여야 한다. 원가정 

복귀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요한 경우 아동

복지심의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자립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18세 이후부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조기 취업·대학 진학 시에는 18세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

가 되는 청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은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아동복지법

상의 시설, 가정위탁으로부터 보호를 종료하여 타 법률상의 시설로 전원

제2장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 및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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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18세의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15세 미만의 연령은 

배제되고, 15세 이상의 연령이어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청소년은 자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종료된 아동·청소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매우 일부에 

해당된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자

주: 연구진 작성

한편,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다른 법률상의 시설은 「청소년복지

법」의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법」의 청소년자립생활

관, 「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다(보건복지부, 2024). 이 중,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건복

지부가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지원하는 것 같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각각 「청소년복지법」, 「보호소년법」에 근거하여 위기 아동·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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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성인기로 이행하는 대상자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체계에서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이 전원 

조치, 가출, 통고 처분 등의 사유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할의 청소년복지

시설,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비율이 높다(김지연 외, 2022). 따라서 현재까지 중간퇴소 자립

준비청년은 주로 「청소년복지법」, 「보호소년법」에 근거하여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자립서비스를 지원받아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의 부처별 자립지원 대상자 현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처별 자립지원 대상자 현황 

가. 보건복지부

1) 시설보호아동 현황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의미

하며,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보호대상아동에게 자립을 지원하여야 하는데, 

위탁가정 외에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법상의 해당 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

보호치료시설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b,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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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은 2023

년도까지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보건복지부, 아동

권리보장원, 2023d, p.7). 최근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절에

서는 아동복지시설 종류별로 최근 5년 간의 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별 자립지원 대상자 규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①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23b). 아동양육시설의 수는 최근 5년 내에 증가하였으나(2018: 241

개소 → 2023: 245개소), 아동양육시설 입소자는 2022년 기준 960명

으로 최근 5개년 동안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연말 기준 입소자 

또한 9,439명으로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2-1〉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현황(2018~2022)

(단위: 개소, 명)

시설 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 기준 입소자

2018 241 1,606 2,235 11,100

2019 240 1,451 1,966 10,585

2020 236 1,392 1,553 10,351

2021 245 1,396 1,614 10,121

2022 245 960 1,482 9,439

출처: 보건복지부. (2023b).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p. 351.

한편, 18세 미만의 연령자로서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추측, 조기종료

할 경우에 자립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양육

시설’의 보호 아동·청소년은 2022년 기준으로 1,665명, 전체의 17.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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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었다. 단, 아동복지시설 현황 자료는 연령별 인원수를 보고하고 

있지 않아, 중등학교에 포함되는 15세, 기타에 포함될 수 있는 15~18세 

비재학 아동은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17.6%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표 2-2〉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계 미취학, 초·증중등 고등 대재·기타

2022 9,439 7,247 1,665 527

서울 1,684 1,425 211 48

부산 758 510 223 25

대구 535 415 90 30

인천 476 394 76 6

광주 406 320 68 18

대전 312 246 53 13

울산 113 103 9 1

세종 18 10 7 1

경기 935 762 149 24

강원 238 158 45 35

충북 439 333 69 37

충남 549 437 82 30

전북 490 359 112 19

전남 852 606 142 104

경북 686 482 141 63

경남 727 530 139 58

제주 221 157 49 15 

출처: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재구성.

  ②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보호 대상자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23c). 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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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 수는 최근 5년 동안 2,000명대에서 3,000명

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설 수는 2020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2년 기준 5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2-3〉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현황(2018~2022)

(단위: 개소, 명)

시설 수 보호아동 수

2018 558 2,872

2019 578 2,949

2020 591 3,126

2021 518 2,776

2022 520 2,669

출처: 보건복지부. (2023b).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p. 353.

한편, 18세 미만의 연령자로서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추측, 조기종료할 

경우에 자립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공동생활

가정’의 보호 아동·청소년은 2022년 기준으로 600명, 전체의 22.5%로 

파악되었다. 단, 공동생활가정 현황 자료는 연령별 인원수를 보고하고 있지 

않아, 중등학교에 포함되는 15세, 기타에 포함될 수 있는 15~18세 비재학 

아동은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22.5%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계 미취학, 초·증중등 고등 대재·기타

2022 2,669 1,801 600 268

서울 316 217 80 19

부산 150 90 48 12

대구 51 33 15 3

인천 102 75 20 7

광주 176 139 2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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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3c). 2023년도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현황. 재구성.

  ③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 대책 수립 및 일시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24b). 

최근 5년간 아동일시보호시설 수는 증가해 왔으나 입소자와 퇴소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였다. 연말 기준 입소자는 2022년 기준 223명이었으며, 

최근 5년 사이에도 200~300명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 기간은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1) 2023년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만 보호

받다가 퇴소하는 경우, 자립지원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았지만, 최근 조기

종료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대책에 포함되었다.

1)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시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정 
복귀･가정위탁･입양･다른 시설 전원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계 미취학, 초·증중등 고등 대재·기타

대전 83 56 21 6

울산 40 29 10 1

세종 - - - -

경기 816 564 182 70

강원 80 47 19 14

충북 119 81 25 13

충남 157 100 30 27

전북 200 123 52 25

전남 171 111 36 24

경북 48 33 9 6

경남 135 85 27 23

제주 25 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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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현황(2018~2022)

(단위: 개소, 명)

시설 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 기준 

입소자

2018 12 869 894 272

2019 13 1,104 1,101 275

2020 10 563 578 315

2021 11 721 782 247

2022 17 674 698 223

출처: 보건복지부. (2023b).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p. 354.

한편, 대전, 세종 등의 5개 시·도 지역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없는 

가운데 12개 시·도에서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은 2022년 

기준 총 22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세 미만의 연령자로서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추측, 조기종료할 경우에 자립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은 23명, 전체의 10.3%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역시 연령별 인원수를 보고하고 있지 않아, 중등학교에 포함되는 

15세 아동은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계 미취학, 초·증중등 고등 대재·기타

2022 223 200 23 0

서울 50 45 5 0

부산 10 4 6 0

대구 15 12 3 0

인천 30 29 1 0

광주 35 34 1 0

대전 - - - -

울산 2 2 0 0

세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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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해당 시설이 없는 지역임.
출처: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재구성.

  ④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 아동에게 숙식, 생활지원,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a). 최근 

5년 사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2021.8.19.)에 따라 꾸준히 확충되어 왔으며, 2018년 기준 

65개소에서 2024년 기준 144개소로 대폭 증가하였다. 단, 당해 연도 쉼터 

입소자와 총 보호아동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계 미취학, 초·증중등 고등 대재·기타

경기 49 47 2 0

강원 16 15 1 0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3 2 1 0

전남 5 5 0 0

경북 4 3 1 0

경남 - - - -

제주 4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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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아동 현황(2018~2023)

(단위: 개소, 명)

시설 수
당해 연도

입소자
퇴소자 재원자

당해 연도
총 보호아동 수

2018 65 722 678 295 973

2019 73 756 654 390 1,044

2020 76 652 526 500 1,026

2021 98 675 690 472 1,162

2022 125 404 422 513 935

2023 144 404 396 513 909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각 연도별).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학대 주요 통계(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a)를 통해 아동

학대피해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전해의 학대 피해 아동 중 15~17세에 해당하는 연령 

비율이 20%에 해당하므로, 2023년 보호아동 909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81명으로 추측된다.

  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수는 2022년 기준 12개소 수준이나, 입소자와 퇴소자는 

최근 5년 사이에 600~700명대를 기록하였으며, 연말 기준 입소자도 

400명대 수준이다. 한편, 아동보호치료시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

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위탁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어(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d, p.7). 지금까지 아동보호치료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지원의 대상

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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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아동 현황(2018~2022)

(단위: 개소, 명)

시설 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 기준 

입소자

2018 11 656 711 447

2019 12 768 746 469

2020 12 705 735 436

2021 12 706 695 404

2022 12 685 707 435

출처: 보건복지부. (2023b).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p. 353.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인천, 광주, 울산, 세종 등의 8개 시·도 지역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9개 시·도에서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청소년은 2022년 기준 총 43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세 미만의 연령자

로서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추측, 조기종료할 경우에 자립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은 97명, 전체의 22.3%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역시 연령별 인원수를 보고하고 있지 않아, 중등학교에 

포함되는 15세 아동과 기타 아동 중 있을 수 있는 15~17세 아동·청소년

은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9〉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아동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계 미취학, 초·증중등 고등 대재·기타

2022 435 224 97 114

서울 130 75 19 36

부산 15 9 6 0

대구 53 33 9 11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83 40 18 25

울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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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해당 시설이 없는 지역임.
출처: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재구성.

  ⑥ 가정위탁

마지막으로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보호 형태를 의미한다. 가정위탁제도는 보호

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가정보호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b).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위탁제도의 유형은 「아동

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2021년 6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되었다. 기존에 가정위탁제도의 유형은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일반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일시 가정위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존에 

대리양육, 일반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은 일반 가정위탁으로 통합

되었으며, 전문적인 자격 기준을 갖춘 보호자에 의해 보호되는 전문 가정

위탁과 일시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일시 가정위탁이 운영되고 있다(보건

계 미취학, 초·증중등 고등 대재·기타

세종 　- - 　- 　-

경기 40 17 7 16

강원 　- - 　- 　-

충북 36 20 8 8

충남 　- - 　- 　-

전북 44 18 15 11

전남 13 5 6 2

경북 　- - 　- 　-

경남 21 7 9 5

제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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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4b).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는 2018년 11,141명에서 2022년 9,330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위탁 세대수 또한 2018년 

8,955세대에서 2022년 7,591세대로 감소하였다. 

2018~2021년도까지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은 대리양육가정

(친·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이었으며 보호아동 수는 2018년 7,426명에서 

2021년 6,10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친인척 위탁 가정(민법상 8촌 

이내 혈족 등에 의한 양육)의 보호아동 수는 약 2,000명대를 유지하였으나 

2018~2021년 사이에 감소 추세를 보였다. 비혈연 일반 위탁가정의 경우, 

2018년 914명에서 2021년 1,084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10〉 위탁가정 보호아동 현황(2018~2022)

(단위: 개소, 명)

계 대리 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18 8,955 11,141 5,831 7,426 2,357 2,801 767 914

2019 8,359 10,384 5,442 6,905 2,167 2,572 750 907

2020 8,001 9,923 5,155 6,542 2,069 2,447 777 934

2021 7,733 9,535 4,817 6,107 1,999 2,344 917 1,084

계 일반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일시 가정위탁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22 7,591 9,330 7,365 9,075 209  237  17  18

출처: 보건복지부. (2023b).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p. 348.

2022년 현황의 경우, 일반 가정위탁 수가 7,365세대, 해당 유형에서 

보호 중인 아동 수는 9,075명으로 가정위탁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

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에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위탁 가정의 유형이 통합

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전문적인 보호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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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세대수는 209세대뿐이었으며, 해당 유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도 237명뿐이었다. 일시 가정위탁 세대수 또한 17세대, 아동 수는 

18명으로 아주 적은 수로 집계되었다.

한편, 18세 미만의 연령자로서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조기종료할 경우 

자립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15~17세의 위탁가정 보호 아동·청소년은 

2022년 기준으로 2,086명, 전체의 22.4%로 파악되었다.

〈표 2-11〉 위탁가정 보호아동 연령별 현황(2022)

(단위: 명)

계 14세 이하 15세-~17세 18세 이상

2022 9,330 3,933 2,086 3,311

서울 782 277 193 312

부산 457 201 98 158

대구 270 120 55 95

인천 437 190 89 158

광주 317 134 57 126

대전 212 102 44 66

울산 237 150 43 44

세종 50 28 12 10

경기 1,784 731 413 640

강원 762 292 171 299

충북 407 173 93 141

충남 644 330 137 177

전북 614 265 129 220

전남 748 271 180 297

경북 723 306 177 240

경남 669 261 150 258

제주 217 102 45 70

출처: 보건복지부. (2023b).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p.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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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퇴소 아동 현황

현재까지 중간퇴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실태 파악은 부족한 실정이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19, 2020, 2021a, 2021b)이 발표한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서 16세 이상 보호아동 중에서 중간

보호종료로 퇴소한 아동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 3개년 중간보호종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62명, 2020년 

567명, 2021년 243명으로 나타나, 2020년의 중간보호종료 아동 숫자가 

가장 많았다. 2021년 기준, 16~18세의 가정 외 보호(아동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위탁가정) 아동은 4,273명으로, 중간보호종료 아동은 약 5.7%로 

파악되었다. 2019년도의 경우, 양육시설의 중간보호종료 아동이 172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위탁 114명, 공동생활가정 76명 순이었다. 

2020년도에는 가정위탁의 중간보호종료 아동이 318명으로 가장 많았는

데, 2021년에는 36명으로 급감하였다. 2021년도에는 양육시설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 137명으로, 해당 연도 전체 중간보호종료 아동 수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표 2-12〉 보호 유형별 중간보호종료 현황(2019~2021)

(단위: 명,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전체

2019 172 (47.5) 76 (21.0) 114 (31.5) 362 (100.0)

2020 180 (31.7) 69 (12.2) 318 (56.1) 567 (100.0)

2021 137 (56.4) 70 (28.8) 36 (14.8) 243 (100.0)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20, 2021a, 2021b).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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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에서는 중간보호종료 사유를 ‘원가정 복귀, 입양, 가정위탁, 

친인척 인계, 취업, 무단퇴소, 사망, 군입대, 전원, 기타’로 나누어 파악한 

바 있다. 최근 3개년 모두 가장 많은 높은 비율을 차지한 중간보호종료 

사유는 ‘원가정 복귀’로, 2019년에는 그 수가 128명으로 전체 중간보호

종료 아동의 51.6%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100명(40.2%), 2021년

에는 92명(44.4%)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전원’이었으며 2019년 89명(35.9%), 2020년 95명(38.2%), 2021년 

83명(40.1%)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중간보호종료 사유별 아동 현황(2019~2021)

(단위: 명, %)

전체
원가정
복귀

입양
가정
위탁

친인척 
인계

취업
무단
퇴소

사망 군입대 전원 기타

2019
248

(100.0)
128

(51.6)
0

(0.0)
3

(1.2)
7

(2.8)
1

(0.4)
0

(0.0)
0

(0.0)
1

(0.4)
89

(35.9)
19

(7.7)

2020
249 

(100.0)
 100 
(40.2)

 0 
(0.0)

 7 
(2.8)

 4 
(1.6)

 2 
(0.8)

0 
(0.0)

2 
(0.8)

0 
(0.0)

95 
(38.2)

 39 
(15.7)

2021
207

(100.0)
 92 

(44.4)
 0 

(0.0)
 4 

(1.9)
 2 

(1.0)
 0 

(0.0)
4 

(1.9)
 2 

(1.0)
2 

(1.0)
83 

(40.1)
 18 
(8.7)

주: 가정위탁의 경우, 시스템 입력 시 중간보호종료 사유에 대한 입력 항목이 없어 가정위탁을 제외
하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아동 현황만 집계되었음.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20, 2021a, 2021b).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이 외에도 가정위탁, 친인척 인계, 사망 등의 사유가 있었으며 2021년

에는 무단퇴소도 4명이 집계되며 전체 중간보호종료 아동의 1.9%를 차지

하였다. 단, 중간보호종료 사유는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만 

집계되었으며, 가정위탁은 집계되지 않았다. 보호 유형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로 중간보호종료 사유별 아동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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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중간보호종료 아동 수는 2019년 172명, 2020년 

180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37명으로 감소하였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3개년 모두 원가정 복귀가 가장 많았으며(2019년 89명(51.7%), 2020년 

67명(37.2%), 2021년 56명(40.9%)), 그다음으로 전원(2019년 61명

(35.5%), 2020년 73명(40.6%), 2021년 61명(44.5%)), 기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전원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매해 약 4%p 증가

했다. 이 외에 가정위탁, 친인척 인계, 취업, 무단퇴소, 사망, 군입대 등의 

사유도 소수 존재하였다.  

〈표 2-14〉 아동양육시설 중간보호종료 사유별 아동 현황(2019~2021)

(단위: 명, %)

전체
원가정
복귀

입양
가정
위탁

친인척 
인계

취업
무단
퇴소

사망 군입대 전원 기타

2019
172

(100.0)
89

(51.7)
-

2
(1.2)

4
(2.3)

1
(0.6)

- -
1

(0.6)
61

(35.5)
14

(8.1)

2020
180

(100.0)
67

(37.2)
-

6
(3.3)

2
(1.1)

1
(0.6)

-
2

(1.1)
-

73
(40.6)

29
(16.1)

2021
137

(100.0)
56

(40.9)
-

3
(2.2)

1
(0.7)

-
3

(2.2)
2

(1.5)
-

61
(44.5)

11
(8.0)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20, 2021a, 2021b).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②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중간보호종료 아동 수는 약 70여 명이었으며, 

사유별로는 3개년 모두 원가정 복귀가 가장 많았다(2019년 39명

(51.3%), 2020년 33명(47.8%), 2021년 36명(51.4%)). 전원의 경우 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2019년 28명(36.8%), 2020년 22명

(31.9%), 2021년 22명(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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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공동생활가정 중간보호종료 사유별 아동 현황(2019~2021)

(단위: 명, %)

전체
원가정
복귀

입양
가정
위탁

친인척 
인계

취업
무단
퇴소

사망 군입대 전원 기타

2019
76

(100.0)
39

(51.3)
-

1
(1.3)

3
(3.9)

- - - -
28

(36.8)
5

(6.6)

2020
69

(100.0)
33

(47.8)
-

1
(1.4)

2
(2.9)

1
(1.4)

- - -
22

(31.9)
10

(14.5)

2021
70

(100.0)
36

(51.4)
-

1
(1.4)

1
(1.4)

-
1

(1.4)
-

2
(2.9)

22
(31.4)

7
(10.0)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20, 2021a, 2021b).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한편, 원가정 복귀, 친인척 인계, 무단퇴소, 전원 등으로 인한 중간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현재까지 모니터링 또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원은 매년 30% 이상의 비율에 이르지만, 어떠한 시설로 중간보호

종료 아동이 전원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③ 가정위탁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가정위탁 현황보고서’를 통해 가정위탁 일시 

중지 현황이 별도로 발표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19, 2020, 2021). 

해당 자료에서 가정위탁 일시 중지는 ‘1년 이내 단순 휴학, 군복무, 소년법 

보호처분,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위탁보호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정의

되고 있으며, 보호 중에 일시 중지하는 경우와 보호연장 중에 일시 중지

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단, 가정위탁 일시 중지 현황은 2020, 2021

년도 현황보고서에서만 집계되었다.

2020년도의 경우, 전체 가정위탁 일시 중지 아동은 총 394명이었으며, 

2021년도는 35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다만 2020, 

2021년도 모두 위탁 상태별로 일시 중지 아동 수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연장 일시 중지 아동의 수가 훨씬 많았다. 보호연장 일시 중지 아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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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367명, 2021년도 335명을 기록하였고, 보호 중 일시 중지 

아동의 경우 2020년도 27명, 2021년도 15명이었다. 

〈표 2-16〉 가정위탁 일시 중지 사유별 현황(2020~2021)

(단위: 명, %)

구분
1년 이내 
단순 휴학

군입대
소년법

보호처분
어학연수 기타 총계

2020

보호 중 
일시 중지

- -
27

(100.0)
- -

27
(100.0)

연장 
일시 중지

161
(43.9)

201
(54.8)

-
3

(0.8)
2

(0.5)
367

(100.0)

계
161

(40.9)
201

(51.0)
27

(6.9)
3

(0.8)
2

(0.5)
394

(100.0)

2021

보호 중 
일시 중지

- -
15

(100.0)
- -

15
(100.0)

연장 
일시 중지

160
(47.8)

169
(50.4)

-
1

(0.3)
5

(1.5)
335

(100.0)

계
160

(45.7)
169

(48.3)
15

(4.3)
1

(0.3)
5

(1.4)
350

(100.0)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a, 2023b).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그동안 약 200여 명의 중간퇴소 아동이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존재해 

왔다. 원가정 복귀나 전원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중간보호종료된 

아동들의 경우, 자립지원에 대한 욕구와 실태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미비했다. 2023년 8월 「아동복지법」 제38조의 개정을 통해 18세 이전에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과 타 부처 시설로 전원되어 보호가 조기 종료된 

아동들도 일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었지만, 매년 약 

100여 명에 해당하는 원가정 복귀,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은 여전

히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한편, 15세 이하 아동의 원가정 복귀, 

입양, 전원 등의 중간퇴소 수 및 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현황 보고가 

없어 중간퇴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중 자립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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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대상자 또한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탁 상태별로 일시 중지 사유를 살펴보면, 연장 일시 중지의 경우 군입대

로 인한 일시 중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년 이내 단순 휴학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20년, 2021년 모두 보호 중 

일시 중지의 경우, 소년법 보호처분의 사유가 100%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3) 자립준비청년 현황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상의 연령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

보호체계를 종료한 날까지 자립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자이다. 매년 약 

2,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로부터 18세를 기점으로 보호종료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이 되는 보호종료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전체 자립준비청년은 연간 약 10,000명이다. 

〈표 2-17〉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현황(2018~2022)

(단위: 명)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22 11,403 1,740 2,102 2,368 2,587 2,606

2021 12,256 2,102 2,368 2,587 2,606 2,593

2020 12,857 2,368 2,587 2,606 2,593 2,703

2019 13,166 2,587 2,606 2,593 2,703 2,677

2018 12,751 2,606 2,593 2,703 2,677 2,172
  

주: 1) 2017~2022년 수치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2014~2016년 수치의 
경우, 허민숙(2018)의 보고서 수치를 활용함. 

     2) 단,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현황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2017년부터 수집함에 따
라,  2014~2016년 가정위탁에서의 보호종료 아동 숫자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
한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2 자립준비청년 현황;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20, 2021a, 2021b).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
립지원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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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11,403명으로 2021년의 

12,256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감소 추세 속에 연간 10,000여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열악한 자립 현황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자립

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관계부처합동, 2021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보건복지부, 

2022년 11월)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토대로 확대되어 

왔다. 보호 기간 연장 자율화, 자립지원체계 구축, 자립수당 대상과 기간·

금액 확대, 자립정착금 인상, 의료비 지원, 고용·취업 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지며,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와 서비스가 개선, 강화되었다.

〔그림 2-2〕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추이(2020~2022)

(단위: 명)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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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복지시설을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복지시설은 크게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

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9~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며, 이에 

각 시설은 24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각 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시설로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가정 밖 

청소년)이 일시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쉼터는 <표 2-18>과 같이 보호 기간에 따라 일시·단기·중장기 쉼터로 나뉠 

수 있다. ‘일시쉼터’는 7일 이내 일시보호 및 아웃리치가 핵심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퇴소 자립지원청년들에게 자립지원을 하기

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목적

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24개월까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중장기쉼터’의 경우는 3년 이내의 중장기 보호가 가능할뿐더러 자립

지원이 핵심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시설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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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청소년쉼터 종류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 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24개월)1)
3년 이내 중장기보호

(최장 4년)2)

이용 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핵심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전국 개소 33개소
66개소

(남자 29/여자 37)
39개소

(남자 18/여자 21)

주: 1) 중장기쉼터 연계 시 학교가 너무 멀어 전학을 해야 하는 등 입소청소년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최장 15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쉼터 운영위원회 승인 필요), 다만 정원초과 등으로 타 청소년의 입소에 지
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아직 개소 운영되지 않는 시도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 시까지 
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쉼터 보호 기간이 4년을 넘은 입소생으로 인하여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정원 초과를 이유로 다
른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Ⅱ). p.216, p.318. 재구성.

이상과 같이 쉼터 유형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는 일시 쉼터를 제외하고 

단기 및 중장기 쉼터를 자립준비 서비스 제공 시설로 가정하고 이 두 유형의 

쉼터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2-19>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쉼터 

이용자는 약 3천 5백 명~5천 명 선이며 이 중에서 만 18세 이상2)인 경우는 

약 1,100명~2,000명 정도이다. 지난 2년에 비해 2023년에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팬데믹 종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2) 18세 이상 청(소)년을 따로 살펴본 이유는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과의 비교를 위해 편의
상 아동양육시설을 떠나는 시점(만 18세)에 맞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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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수(순 인원)

(단위: 명)

구분

청소년쉼터

단기 중장기 계

전체 18세 이상 전체 18세 이상 전체 18세 이상

입소
순 인원1)

2021년 3,779 1,293 581 294 4,360 1,587

2022년 3,655 1,354 554 278 4,209 1,632

2023년 4,382 1,785 591 305 4,973 2,090

퇴소
순 인원1)

2021년 3,322   962 345 165 3,667 1,127

2022년 3,239   994 323 163 3,562 1,157

2023년 3,745 1,500 346 185 4,091 1,685

  

주: ‘순 인원’이란 연간 이용 및 입소 인원에서 중복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을 의미함.
출처: 여성가족부. (2024a). 내부자료.

청소년쉼터는 아동양육시설과 달리 청소년들의 입퇴소가 비교적 자유

롭다. 이에 쉼터에 오래 머무는 청소년도 있지만 상당수는 단기간 머물다 

떠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상반기(1~8월) 쉼터 청소년의 평균 이용 

기간은 139.5일로 단기 쉼터는 평균 49일, 중장기 쉼터는 평균 230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22.10.25.). 2021년부터 2022년 

8월 사이 만 18세 이상 쉼터 퇴소 청소년 1,451명 중 65%(945명)는 3개

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163명(11.2%), 6개월~1년 미만이 160명

(11%)이었으며, 2년 이상인 경우는 8.6%(125명)에 불과하였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2호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사회 복귀가 어려운 후기 청소년, 즉 초기 청년기에 있는 이들에게 

자립 능력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시설에 따라서는 시설 내에서 청소년들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생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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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기도 한다. 생활관 운영 여부에 따라 주거 연계형(이용형)과 혼합

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국에 총 1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표 2-20>).

〈표 2-20〉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종류 및 지원 사항

이용형(비숙박형) 혼합형(숙박형)

주거 
형태1)

- 생활관 운영 없음
- 독립 주거만 가능

- 생활관 운영과 독립 주거 병행 가능

지원 
내용

-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지원 서비스(사례관리) 
이용

-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지원 
서비스(사례관리) 이용

- 필요시 일정 기간(3개월, 최장 6개월) 입소 

이용
대상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 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 우선 지원)

- 가정의 지원이 없어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서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기간

- 사례관리: 1년 이내(최장 2년) (종사자 1인당 8사례 관리)
- 자립지원수당2) 수급자의 경우는 수급 기간 동안 사례관리 (단 자립지원관 

미입소자는 사례관리 정원(32명)에 미포함, 사례관리 종결 후 자립지원수당 
대상은 수급 기간 동안 사후관리에 포함)

- 사후관리: 6개월(최장 1년 6개월)로 자립생활 점검, 기관연계, 정보 제공 등

전국 
개소

7개 6개

주: 1) 생활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운영하는 청소년 거주 시설
         독립 주거: 생활관 이외 독립적인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는 경우(공공임대주택 등)

2) 자립지원수당: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매월 40만 원씩 최대 60개월 지급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Ⅱ). pp. 417-419, p. 430. 재구성.

 자립지원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2곳), 부산, 대구, 인천(2곳), 

대전, 경기(3곳), 강원, 충남, 제주이며 최근 3년간 자립지원관 이용자는 

매해 약 450~500명 선이다(〔그림 2-3〕)(여성가족부, 20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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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청소년자립지원관 입퇴소자 수(순 인원)

464
515

582

464
515

272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입소 순인원 퇴소 순인원

주: 순 인원: 연간 이용 및 입소 인원에서 중복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
출처: 여성가족부(2024a). 내부자료.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4호에 의거하여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

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표 2-21>). 이 시설 역시 생활시설로 

시설당 5~10명 정도를 정원으로 24시간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표 2-21〉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

보호 및 
생활지원

- 법원 결정에 따라 부모 대신 훈육 및 생활지원(6개월 원칙, 최장 
1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청소년 복지·

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출처: 여성가족부(2024b).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Ⅱ). pp.417-419, p.43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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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사)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위탁으로 결정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6개월(최장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청소년을 보호

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24b). 해당 시설은 전국에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부산 3개소, 울산 1개소, 경남 4개소 등 주로 경상도 쪽에 위치해 

있으며 그 외에 경기 3개소, 대전과 제주에 각 2개소, 광주, 충북, 전북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2024.6.19. 

인출). 최근 3년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소년법에 적용을 받은 

청소년들, 즉 19세 미만으로 18세 이상의 연령을 별도로 계수하지는 

않았다. 다만 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이 이용 대상이므로 24세까지를 대상

으로 하는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에 비해 이용자의 연령대는 낮을 것

으로 판단된다. 

255

347 333

164

230
201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입소 순인원 퇴소 순인원

〔그림 2-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퇴소자 수(순 인원)

주: 순 인원: 연간 이용 및 입소 인원에서 중복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
출처: 여성가족부. (2024a). 내부자료.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복지시설 이용자 중 18세 이상은 

2021년과 2022년에는 매년 약 2,000여 명 선을 유지하였으나 작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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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명에 근접하였다.3) 이는 지난 2년 정도는 코로나로 이용자 수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시설 이용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해 시설 

이용자 수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다. 법무부 

1)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통고 현황

현행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죄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을 발견 시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에 유입되는 자립지원 대상으로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통고’를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통고’란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 이를 통해 소년원 

보호처분을 부과받게 된다. 

법원 통계에서 기술되고 있는 통고 대상에는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통고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뿐만 아니라 보호자, 학교, 보호관찰소의 

장까지 통고한 수치가 포함된 것이다. 법원 공식 통계에서는 통고 주체

별로 분리되어 기술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대상을 중심으로 이후 소년보호

처분 단계에서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통고의 

대상이 보호력을 상실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한 대상에 속하는 것임은 분명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내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제외된 수치이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자 중 18세 이상 청소년 수를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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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2013년 188명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502명

에 이르고 있다.

〈표 2-22> 소년보호사건 접수 현황

(단위: 명(%))

연도 합계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 소년부

송치
소년법 
통고

2013
43,035
(100.0)

2,695
(6.3)

29,284
(68.0)

9,500
(22.1)

1,368
(3.2)

188
(0.4)

2014
34,165
(100.0)

1,610
(4.7)

24,110
(70.6)

7,104
(20.8)

1,146
(3.3)

195
(0.6)

2015
34,075
(100,0)

1,494
(4.4)

24,527
(72.0)

6,756
(19.8)

989
(2.9)

309
(0.9)

2016
33,738
(100,0)

1,357
(4.0)

24,319
(72.1)

6,788
(20.1)

915
(2.7)

359
(1.1)

2017
34,110
(100,0)

1,124
(3.3)

24,014
(70.4)

7,743
(22.7)

876
(2.6)

353
(1.0)

2018
33,301
(100,0)

954
(2.9)

22,578
(67.8)

8,335
(25.0)

1,027
(3.1)

407
(1.2)

2019
36,576
(100,0)

876
(2.4)

23,511
(64.3)

10,460
(28.6)

1,285
(3.5)

444
(1.2)

2020
38,590
(100,0)

1,023
(2.7)

24,872
(64.5)

11,063
(28.6)

1,362
(3.5)

270
(0.7)

2021
35,438
(100,0)

733
(2.0)

20,260
(57.2)

12,680
(35.8)

1,307
(3.7)

458
(1.3)

2022
43,042
(100,0)

863
(2.0)

23,408
(54.4)

17,076
(39.7)

1,193
(2.8)

502
(1.1)

주: 소년법 통고는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이루어진 통고 수치를 의미함. 이 수치에는 아동복지
시설 외에도 학교, 보호자, 보호관찰소의 장에 의한 통고 수치도 포함되어 있음.

출처: 법원행정처. (2023). 2023 사법연감, p. 874.

그러나 소년사법 단계에서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유입되는 인원이 있다는 

것만 파악될 뿐, 아동복지시설에서 유입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산출되고 있지 않다. 소년사법 단계에서는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법무부와 법원 간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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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이에 대한 이전 아동복지시설 경험들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 수가 한 해 4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후 자립지원 시설에 상주하는 인원을 통해 과거 아동복지

시설 상주 경험을 추적해 볼 경우 자립지원 대상은 단순히 통고 대상에 

국한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1차 시설퇴소청소년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18%가 평균 약 5년간, 소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중 28.2%가 평균 10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외, 2022). 소년보호시설 경험의 

생활 장소를 추적해 보면 이전에 아동복지시설 경험 비율이 높게 산출된 

것으로 보아 통고 대상 외에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이전에 

아동복지시설 경험이 있는 대상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현황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되거나 수용되는 방법으로는, 제

18조 임시조치 규정에 따라 처분 전 단계에서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최장 2개월간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제32조 소년보호처분 

결과 소년보호시설에 위탁이나 수용되는 방식(7호~10호)이 있다.

〈표 2-23> 소년보호기관 신수용 현황

(단위: 명(%))

연도 합계 보호소년 위탁소년

2014
8,272
(100)

2,362
(28.6)

5,909
(71.4)

2015
8,466
(100)

2,288
(27.0)

6,178
(73.0)

2016
7,504
(100)

2,096
(27.9)

5,408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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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호소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 8, 9,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임.
     위탁소년은 소년법 제18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임.
출처: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 통계청, 2014-2023, e나라지표 홈페이지, 2024. 8. 28.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

〔그림 2-5〕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신수용 현황(2014~2022)

(단위: 명)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 통계 재구성.

연도 합계 보호소년 위탁소년

2017
8,359
(100)

2,450
(29.3)

5,909
(70.7)

2018
7,902
(100)

2,199
(27.8)

5,703
(72.2)

2019
7,032
(100)

2,077
(29.5)

4,955
(70.5)

2020
5,934
(100)

1,637
(27,6)

4,297
(72.4)

2021
5,237
(100)

1,361
(26.0)

3,876
(74.0)

2022
5,689
(100)

1,520
(26.7)

4,169
(73.3)

2023
6,757
(100)

2,092
(31.0)

4,665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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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결과, 소년보호시설에 위탁·수용되는 

방식으로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 의료소년원 

위탁(7호), 1개월 소년원 송치(8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9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10호)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보호자를 대신하는 감호

위탁(1호)의 형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4호 ‘청소년복지지원

시설’의 하나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즉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되는 

경우이므로, 이들은 퇴소 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내의 

보호·자립지원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52조 제3호 아동

복지시설의 유형 중 하나인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위탁된 것이 되어 「아동

복지법」에 의거하여 자립지원 대상 범주에 포함된다. 한편, 2023년도까지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보호(연장) 

또는 보호종료 청년으로 국한되어 아동보호치료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d),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b).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대상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시설에 거주하다가 바로 사회로 돌아가는 경우이다. 즉, 의료소

년원 위탁(7호), 1개월 소년원 송치(8호), 6개월 이하 소년원 송치(9호), 

2년 이하 소년원 송치(10호) 이후에 사회로 돌아가는 아동·청소년이다. 

<표 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1,500명에 2,000여 명에 달하는 

보호소년이 위탁·수용 이후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소년보호시설에 수용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년보호시설 

위탁·수용 처분을 받은 대상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보호력이 없거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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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미약하여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 

복귀한 후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 법무부의 자립지원 현황

법무부는 매년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사랑의 리퀘스트를 활용한 경제적 

자립지원, 상급학교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무연고 보호소년 가족 

찾기를 통해 가족관계 지원, 소년보호위원과 보호소년을 결연한 취업·

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 자립지원 서비스에서 상세히 기술하도

록 한다. 

4)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현황

소년보호시설 퇴원 후 가정의 보호나 지원이 어려운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 사회정착지원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6개월 이내의 범위(1회 연장 가능)

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51조 규정에 의거한 (재)한국소년

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립기관인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

창업비전센터’를 활용하여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전국 8개 지역(경기 의왕, 안양,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만 12세 이상 22세 이하 소년원 

출원자, 6호 처분자, 소년분류심사원 출원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등이 

주거를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정원 130명을 대상으로 하나, 

2018년 현원이 11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현재 65명이 

입주해 있다.



46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표 2-24> 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 현황(2016~2022)

(단위: 명)

연도 정원 현원 1일 평균 입주 인원 신입주 인원

2016 130 - 113 133

2017 130 - 111 108

2018 130 113 108 111

2019 130 - 93 110

2020 130 91 83 96

2021 130 - 79.2 78

2022 130 65 68.2 43
 

주: 1) 1일 평균 입주 인원은 연인원을 해당 일수로 나눈 비율
     2) 신입주 인원은 해당 연도에 새로 입주한 인원
출처: 법무부. (2021, 2023),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p, 352.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전국 2곳(경기 화성, 안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만 16세 이상 24세 이하 소년원 출원 청소년이 해당 센터에 기숙

하면서 골프 매니지먼트, 자동차 정비, 뷰티 관련 직업교육을 받는다.

〈표 2-25>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입주 현황(2016~2022)

(단위: 명)

연도 정원 현원 1일 평균 입주 인원 신입주 인원

2016 40 - 31 89

2017 40 - 32 82

2018 40 27 72

2019 40 19 16 41

2020
화성 40 - 14 25

안산 20 - 9 27

2021
화성 40 - 10.5 22

안산 20 - 8.5 23

2022
화성 40 13 12.3 18

안산 20 17 16.5 22

주: 1) 2020년에 안산센터가 설치되었고, 이때부터 안산센터 입주 인원이 산출됨.
     2) 신입주 인원은 해당 연도에 새로 입주한 인원
출처: 법무부. (2021, 2023),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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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에는 만 22세까지 최대 2년 입주하여 숙식제공 및 취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퇴소 이후에는 사실상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소년

보호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유입되었지만, 소년보호시설에 머무름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후 자립지원에 관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부처별 자립지원 대상자의 특성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자립지원 정책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소절에

서는 부처별 관할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의 

특성을 보호 사유, 발달 특성, 자립실태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보건복지부 

1) 아동보호체계 진입 사유

자립지원 대상자의 보호 사유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도별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 

통계 수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해당 원인은 유기, 미아, 미혼부모·혼외자,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 빈곤·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

시설 입소, 부모 이혼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 5년간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별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발생 원인은 

‘학대’였으며 증가세를 보였다. 보호대상아동 전체 발생 원인 중, 학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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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6.1%(1,415명), 2019년 36.7%(1,484명), 

2020년 42.9%(1,766명), 2021년 48.3%(1,660명), 2022년 48.2% 

(1,103명)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 최근 5년간 유기, 미혼 부모 및 혼외자, 부모 사망, 부모 이혼 등

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 비율은 감소 추이를 보였다. 한편, ‘비행, 

가출, 부랑’은 2018~2021년도까지 전체 발생 원인의 5.9%(2018년, 

231명)에서 11.7%(2019년, 473명)의 비율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0.5%를 차지하며 11명으로 수치가 급감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는 부모 교정 시설 입소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수치가 

집계되었으며, 2020년 전체의 4.0%(166명), 2021년 전체의 2.9%(99명), 

2022년 전체의 4.8%(110명)를 차지하였다.

〈표 2-26〉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별 현황(2018~2022)

(단위: 명)

연도 계 유기

미혼
부모
및

혼외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및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 
시설 
입소

부모
이혼
등

2018 3,918 320 623 18 231 1,415 198 284 92 - 737 

2019 4,047 237 464 8 473 1,484 265 297 83 - 736 

2020 4,120 169 466 11 468 1,766 181 279 75 166 539 

2021 3,437 117 366 0 293 1,660 170 275 101 99 356 

2022 2,289 73 252 0 11 1,103 139 235 70 110 296 

출처: 보건복지부. (2023a).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024. 6. 13. 검색. https://www.m
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376885&t
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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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별 현황(2018~2022)

(단위: %)

주: 연구진 작성

2) 건강 실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영역 실태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 상태를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41.6%로, 유사한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쁨’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11.9%로 나타나 유사 

연령대 청년 응답률 6.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립

준비청년의 8.3%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제한을 가져온 주요 질환은 정형외과, 정신과 

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요할 때 진료(검사 또는 치료)를 받지 

못했던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은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28.6%로 나타나 

높은 편이었다. 흡연율 또한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37.6%로 다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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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었으며, 고위험 음주율 또한 전체의 15.8%를 차지하였다.

3) 심리정서적 어려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정신건강 관련 병원 이용 및 

약물 치료 경험 비율이 높았고, ADHD 및 우울·지적·불안장애 등 1개 

이상의 심리정서 문제 진단을 받은 비율 또한 현저하게 높았다(전민경 외, 

2024). 이러한 어려움은 원가정에서의 학대, 폭력, 부모의 사망, 아동보호

체계 진입 단계에서 원가족과의 분리, 이별 등과 같은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여 청소년기, 청년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이상정 외, 

2024).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46.5%가 평생동안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3%는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 연령대 청년의 응답률4)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3). 

4)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

사회적 관계는 자립준비청년의 원활한 발달과 자립을 위한 주요 요인

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시설보호 아동은 입소 전 가정불화와 폭력, 

방임과 학대, 또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과 결핍 등으로 주양육자와 안정

4)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비율은 전체의 
2.4%였으며, 2023 자살 실태조사 결과, ‘평생 자살 생각 경험률’은 전체의 10.5%였음
(정세정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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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입소 후 보호자, 또래 아동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하영명, 정소희, 2021),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은, 전종설, 

2018). 2023 자립지원실태조사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인 지지

체계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한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적지 않았으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자립준비청년 또한 전체의 6.2%에 해당

하였다. 자립준비청년 중 은둔 집단 비율은 10.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사회적 고립 및 은둔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주거 환경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독립된 공간에서의 보호는 부족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학습을 하기에 주거 환경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임세희 외, 2023).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실태의 경우, 자립준비

청년의 10명 중 4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며(45.3%),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69.5%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4.5%가 최근 

1년간 한 달 이상 취약한 주거 환경을 경험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의 

14.4%는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16.0%는 

돈이 없어 여름에 냉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20.8%가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수의 

자립준비청년이 부양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상정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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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수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청소년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등 타 부처의 보호체계 청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 청년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행된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결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약 61.2%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시설 퇴소 청년의 대학 진학

률은 38.1%, 소년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25.8%에 불과하

였다(김지연 외, 2022). 2023년 수행된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도 결과는 

유사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전체 자립준비

청년 대비 69.7%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 

72.8%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이 대학을 미진학

하거나 학업을 중단 및 휴학한 주된 사유는 경제적 이유나 적성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이상정 외, 2023).

  7) 고용 및 경제 현황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서 고용 및 경제 

영역을 살펴볼 수 있다.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취업률은 52.4%, 미취업률은 47.6%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이 종사

하고 있는 직업 유형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2.8%), 자립준비청년 중 임금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직이 

77.6%였으나 임시직이나 일용직도 22.4%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자립

준비청년의 세후 월급 수준 평균은 월 211.9만 원이었으며, 월평균 생활

비는 108.1만 원 수준이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5.8%로 

유사 연령대 청년 7.1%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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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25.3%는 부채가 존재하였는데, 부채가 있는 경우의 

부채액 평균은 648만 원이었다.

보건복지부 체계 자립지원 대상자의 특성을 크게 만 18세 미만의 보호 중 

아동과 만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또는 보호연장청년)

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보건복지부 보호체계에서 보호 중 

퇴소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발달 및 자립 특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부족한 

상황이며, 추후 별도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자립지원 욕구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여성가족부 

1) 가정 내 경험 

청소년복지시설들은 그 설립 목적이 가정 밖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거주시설 제공과 자립 및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들 가정의 보호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황여정 외, 2022)5)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가출 이유6)로 가족

과의 갈등이 70.6%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가족의 폭력을 이유로 든 

경우도 49.4%로 나타나 가정 요인이 가출의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 내 학대 및 방임 역시 적지 않은 비율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는 39.5%, 

5) 해당 실태조사에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자의 경우는 국립인터넷드림마을, 국립청소년디딤
센터와 함께 묶여 기타로 처리되었고, 기타 시설에 속한 이들 중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자는 
⅓이며, 기타 시설 이용자의 응답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자의 응답으로 대체하기는 대표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의 응답은 인용하지 않았다.

6) 복수 응답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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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 및 학대 경험 비율은 72.9%, 신체 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경우

는 72.1%(황여정 외, 2022)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희진 외, 2018)에서

도 가정 복귀를 원하는 경우는 19.6%에 불과한 반면 자립을 원하는 경우

는 46%로 나타났다. 다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자들은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정도가 절반 이상이었으나(김희진 외, 2018) 이들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정의 보호력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일련의 선행연구들(박순혜, 

2021; 최서윤, 이정희, 2021)도 이들 중 상당수가 시설 퇴소 후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형편임을 

보고하고 있다.

2) 가출 및 가정 밖 경험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이 가정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 가출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동일 

조사에서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4.4%는 가출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황여정 외, 2022). 이는 가출이 아니라 가정에서 곧바로 시설로 넘어 온 

경우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가정이 보호력을 상실하여 학교 등을 

통해 청소년기에 발굴되면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입소가 여의치 

않아 쉼터나 자립지원관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들 중 가출을 경험한 경우

에는 약 절반 정도(49.3%)가 그 기간이 한 달 이내이지만 6개월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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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29.4%에 달하였다(황여정 외, 2022). 장기 가출의 경우는 특히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가출 이후 청소년들은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생활비 부족(59%), 갈 곳 없음(46.9%), 

정서적 어려움(44.1%), 일자리 부족(25.5%), 타인의 부정적 시선(24.5%), 

건강 악화(16.9%), 거리에서 폭력·범죄 피해(5.5%) 등 다양한 어려움을 

보고하여(황여정 외, 2022) 이들의 가정 밖 생활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련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가정 밖으로 나온 후 성매매와 

같은 비행 경험(김정남, 박미랑, 2021), 갈취 및 폭력과 같은 가해·피해 

경험이 증가하였다(김정남, 박미랑, 2020). 

3) 학력 및 근로·경제 현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의 학력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가정의 돌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도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학업 자체에 관심이 없고 성적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희진 외, 2018).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청년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연구(김지연 외, 2022)에 따르면,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13%, 고졸은 48.8%이며 대학 진학률은 38.1%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일반 청년들(75.8%)은 물론 아동시설 퇴소 청년들의 진학률

(69.3%)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대학 미진학의 주요 이유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33.9%)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22.5%)라는 이유가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김지연 외, 2022)으로 대학 진학은 이들의 당시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낮은 학력은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 이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낮은 학력을 초래하고 낮은 학력은 다시 저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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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의 근로실태를 보면, 응답자의 

75%는 지난 일주일 동안 취업상태(무급가족종사자 포함)였으며 이들 

네 명 중 한 명은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였다(김지연 외, 2022). 

또한 이들의 주된 일자리 유형은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이 대다수

(70%)였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54.5%로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시설퇴소 청년의 42.8%는 채무가 있었고 그 평균 액수는 약 

1,300만 원으로 보고되었다(김지연 외, 2022). 채무의 주된 원인으로는 

주거비(약 457만 원), 가족의 빚을 넘겨받음(약 185만 원), 생활비(약 

159만 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피해(약 93만 원) 등의 순이었다(김지연 

외, 2022). 특히 가족으로 인한 채무 발생을 앞서 아동·청소년기에 가정 

내에서 경험한 방임·학대와 함께 생각해 볼 때 가정의 열악한 환경은 

이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은 이처럼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의 36.5%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하였

는데, 아동시설 퇴소 청년 중에는 12.3%만이 급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백혜정 외, 2023). 

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은 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

사회나 정부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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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 현황

서울 지역 쉼터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동 정도를 살펴본 

연구(주은수, 2022)에서는 가출 청소년 중 안정적인 생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단기 및 중장기 쉼터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은 시설을 

나오면 주거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1년간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퇴소 청년들의 거주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응답자들이 다양한 비적정 주거 공간 및 시설 등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응답률을 보면 고시원의 경우는 

15.9%, 일터의 일부 공간 13.7%, 노숙 및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7% 

등의 순으로 나타나(백혜정 외, 2023), 주거 상황의 불안정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를 마련한 방법을 살펴보면, LH 등 국가의 지원을 

통해 마련한 경우는 42.6%로 아동시설 퇴소 청년의 비율(66.7%)에 비해 

낮은 반면, 저축이나 근로소득으로 주거지를 마련했다는 응답은 44.9%로 

아동시설 퇴소 청년의 응답률(21.7%)보다 높았다(백혜정 외, 2023). 

이렇게 마련한 주거지의 점유 형태를 보면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하는 

경우가 39%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세 22.2%, 보증금 없는 월세가 

5.4%였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청년의 경우 전세 50%, 보증금 있는 

월세 28.1%, 보증금 없는 월세 2.3%인데, 이 응답과 비교해 볼 때 상대

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백혜정 외, 2023).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시설 퇴소 청년들은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들에 

비해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주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월세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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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이 현실적

으로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쉼터 이용 청소년들은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장주현, 김정애, 2015). 

5) 정신건강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들 중에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과거 경험으로 

인한 괴로움 정도, 분노 조절, 무기력, 주의집중, 우울, 자살 생각 및 계획 

항목 등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

에게서, 그리고 아동기 가정에서의 학대 경험 정도가 심할수록 정신건강 

상태는 더 열악하였다(김희진 외, 2018; 황여정 외, 2022). 쉼터 및 자립

지원기관 이용 청소년들은 여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청소년에 비해

서도 자존감이나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등이 낮은 

반면, 우울감, 자해 시도 경험률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황여정 외, 2022). 

열악한 정신건강 문제는 청년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청소년 

쉼터 및 자립지원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

(41.2%)은 일반 청년(5.9%)은 물론 아동양육시설(19%)이나 소년보호

시설 퇴소 청년(31.6%)의 응답률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높았고, 자해 

경험(21.5%) 역시 타 시설 퇴소 청년들의 경험률(아동양육시설 6.6%, 소년

보호시설 13.7%)을 훨씬 웃돌았다(백혜정 외, 2023).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기관 퇴소 청년들은 다른 복지기관 이용 아동·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기, 혹은 그 이전부터 정신건강에 취약 정도 및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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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지지체계 및 고립·은둔

청소년쉼터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또래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및 종사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립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전미숙, 김형모, 2017; 김은녕, 서보람, 2018)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장주현, 김정애, 2015). 

구체적으로 쉼터 및 자립지원기관 이용 청소년들 중 은둔형 외톨이 성향7)

을 보인 비율은 52.9%였다(황여정 외, 2022). 

또한 쉼터 및 자립지원기관 이용 청소년 중에서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응답은 13.3%였다(황여정 외, 2022). 쉼터 및 자립

지원관 퇴소 청년들의 외부 지원망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도 취업이나 

진로 관련 조언·정보 제공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18.8%, 몸이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는 36%,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경우는 24%, 연락 두절 시 안부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는 22.9% 등으로 나타났다(김지연 외, 202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은 시설 이용 기간에는 대부분 

친구나 선후배, 시설 선생님 등과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퇴소 이후에 혼자 살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취약성 등과 

맞물려 고립·은둔 생활로 이어지면서 이들을 더욱더 취약한 상태로 빠져

들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시설퇴소 청년들 중 1년 이상 

7) 밖에 나가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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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T8)를 경험한 경우는 26%, 사람들로부터 고립감을 항상 느끼는 경우는 

15.2%,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9)는 11.8%로 보고되었다(김지연 

외, 2022). 이에 정신건강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지원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의 자립지원에서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다. 법무부 

소년보호시설에 있는 자립지원 대상의 경우 대체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보호력이 결핍되어 있어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경험을 가진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가출을 반복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흡함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아동이 많다. 소년보호시설 경험을 가진 아동의 경우 

다양한 비행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자립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1) 부모의 보호력 결핍

소년 범죄자가 실제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 경우는 76.0%(46,389명)에 

해당하나, 부 또는 모가 없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소년범의 비율이 10.5% 

(6,498명)에 해당하고, 계부 또는 계모에게 자라거나 부모가 없는 유형도 

발견되었다(대검찰청, 2023). 소년원 출원생 실태조사에서도 주보호자가 

8)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해당 조사에
서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진학 준비나 취업 준비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상태”로 정의한다.

9) 집이나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나 보통은 집에 있고 인근 편의점 등에만 외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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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님이라는 응답이 42.7%를 차지하였다(박성훈 외, 2018). 소년 범죄

자의 생활 정도를 보면, 2022년 기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이 45.2% 

(27,609명)이고, 어려운 환경하에 있는 비율도 40.2%(24,558명)에 해당

한다(대검찰청, 2023). 소년보호시설에 머무르는 소년범의 경우 불완전한 

가정 형태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2) 이전 아동복지시설 생활 경험

소년보호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전에 다수의 아동복지시설 

이용 경험 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 대상자 14명 중 8명

(57.1%)은 소년원과 6호 처분 시설 이전에 보육원에서 생활했고, 소년원 

출원 이후에도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소년자립

생활관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이승현 외, 2022, pp. 72-73). 

통고를 통해 6호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은 위탁 종료 이후에도 다시 보육원

이나 그룹홈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립생활관을 선택

하기도 한다(이승현 외, 2022, p. 73).

3) 가정폭력·학대·유기 등으로 가정의 보호력 미흡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수용된 아이 중 다수가 부모의 이혼,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학대 등을 이유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년원 출원 이후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 이후에도 부모와의 불화와 부모의 학대로 자립생활관에 입소한 

경우도 있다(이승현 외, 2022, p. 73).

아동기에 부모의 방임과 학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방식 등을 경험한 

소년보호시설 대상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인간관계에 상호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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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뢰가 부족해서 종사자가 자립지원을 돕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현 외, 2022, p. 103).

4) 비행 경험

소년원생들의 비행행동 유형을 분석해 보면, 소년원 등 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도박, 인터넷 불법 거래, 음란사이트 이용 등 다양한 

비행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박성훈 외, 2018).

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부정적 낙인과 비행 친구와의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소년원생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박성훈 외, 2018).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비행 친구를 알게 되는 경우, 또 다른 비행 친구를 만나게 되는 

관계망이 확대되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박성훈 외, 2018).

제2절 자립지원 정책 현황 진단

  1.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 정책 현황 

가. 근거법

‘자립지원 사업’은 가정 외 보호체계에 있는 아동이 보호종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성인기에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전후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체계 내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



제2장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 및 정책 현황 63

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 

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등을 근거법으로 하여 수행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서는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대상자를 규정

하고 있다. 먼저,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은 제3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자립지원 사업은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

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자립 실태조사 연구 수행, 사후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제3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복지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과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상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b, p.7). 

또한, 기존에는 18세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보호종료로

부터 5년간 자립을 지원하고 있었다. 18세는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아동

복지법상의 기준 연령이나(제16조), 당사자가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6조의 2)

(아동복지법, 2024). 한편, 2024년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으로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중간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도 자립지원 대상자가 되었다. 단, 「아동복지

법」상에는 새로운 자립지원 대상자인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

복지부, 2024b)’에는 이들에 대해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15세 이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가 

된 아동의 경우, 18세가 된 이후부터 5년 동안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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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정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출처: 아동복지법. (20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
4%EB%8F%99%EB%B3%B5%EC%A7%80%EB%B2%95에서 2024년 10월 27일 인출.

「아동복지법」 제39조와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자립지원

계획 수립 의무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 중인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규정

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에는 아동의 적성, 사회성 발달 정도, 자립 능력 

및 수준, 진로,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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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

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
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2.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3.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②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

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출처: 아동복지법. (20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
4%EB%8F%99%EB%B3%B5%EC%A7%80%EB%B2%95에서 2024년 10월 27일 인출.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및 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의 

근거법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 2와 제40조에 있다.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출처: 아동복지법. (20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
4%EB%8F%99%EB%B3%B5%EC%A7%80%EB%B2%95에서 2024년 10월 27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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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달체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교육·진로·자립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립지원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및 다양한 

유관기관 단체가 사업을 협력하고 있다. 사업 추진체계는 〔그림 2-7〕과 

같으며, 각 기관의 구체적 역할은 <표 2-27>과 같다. 

〔그림 2-7〕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추진체계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b). 2024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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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추진체계 내 각 기관 역할

기관 역할 및 기능 담당인력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총괄
- 자립지원 사업 운영 지침 마련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교육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및 사업 평가
-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 민간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모니터링
-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디딤씨앗지원사업(CDA) 업무 운영

-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예산･인력 등 운영지원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 확보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확인 및 지급일자 공지
- 자립지원 관련 통계 관리･보고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아

동별 자립계획 수립 여부, 자립준비 프로그램 실
시 현황 등 점검

아동보호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기관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

스) 제공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입력 및 지역 자

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자립지원전담인력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 15세 이상 아동 연령별․영역별 자립기술 평가, 자

립지원 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진행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자립수당 신

청 지원
- 자립지원 관련 현황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
- 아동권리보장원 실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
- 보호종료 후 상시 연락, 관계 유지 등을 통한 정서

적 지원
-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실시 업무 협조 
 (※ 특히 보호종료 후 1년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 및 연계 집중 필요)

자립지원전담요원
(※ 단, 공동생활가
정에는 필수 배치
되어 있지 않아 센
터장 및 보육사가 
수행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b). 2024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pp.17-2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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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건복지부 체계하의 자립지원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

지원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21년 

7월, 정부의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보건복지부, 

2021.7.)” 발표 이후에 전국 확대 운영이 논의되었으며, 202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가 시작되어 2024년 기준 전국 19개소(경기·전남 지역 

각 2개소)가 설치 완료되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

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자립지원 

자원 확보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운영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시·도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거나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예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아동의 자립준비,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

기관의 사후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다. 자립지원 서비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립

준비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자립지원 서비스는 <표 2-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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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보건복지부 체계 주요 자립지원 서비스

구분 지원명 지원 내용

경제적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CDA)

- 보호대상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정부 적립금 지원 

- 0세~17세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
동이 후원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 자립준비청년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수급 자격 완화
- 보호종료 후 5년 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

제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소득의 30% 추가 공제)

자립수당
- 보호종료 후 5년 간 본인 계좌로 자립수당(월 50만 

원) 지급

자립정착금

- 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지자체별 금액 
상이) 지급

 서울: 2,000만 원
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 경남: 1,200만 원
 그 외 지역: 1,000만 원

심리·
정서 지원

자조모임
-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 방문교육, 멘

토링 등 수행하는 자립멘토단·자조모임 성격의 바람
개비서포터즈 운영 및 활동비 지원

심리상담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

년, 보호연장아동 포함하여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주거 
지원

공공임대
- LH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 자립준비청년은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 지원금을 

만 22세까지 무이자 지원

LH 유스타트 상담센터
- 자립준비청년 전용 LH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 운영 

진학·취업 
지원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Ⅱ 유형 우선 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

학금 우선 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자립준비
청년은 선발 시 성적 기준 제외)

대학특례
- 대학교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

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완료(’2022.3월 개
정, 24학년도부터 적용)

고용기회 확대
- 국민취업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선 지원 등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훈련비 지원 

전달체계 
및 

보호 기간 
연장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2022년~)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보호 기간 연장
-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

까지 보호 기간 연장 가능 (‘2022.6.22.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c). 2024 자립정보북. pp.10-1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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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영역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지원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수당

지급제도 중 하나이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20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

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 이후 만 18세

가 된 자부터 적용)

 조기종료 후 원가정 복귀, 타 법령상 자립지원수당 수급 시 지원 불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 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2023년 40만 원에서 

2024년 50만 원으로 금액이 소폭 인상되었으며,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도 수급 대상으로 포함되며 대상자 또한 확대되었다. 다만, 

원가정 복귀 아동은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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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급되고 있는 1인당 1,000~2,000만 원 수준의 종잣돈이다. 보건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4)에서는 해당 금액을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자립정

착금 수급 신청 시 사용계획서를 확인 및 심사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호종료 후의 공간 마련을 위한 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도 

지급이 가능하다. 

자립정착금의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2024년 기준 서울이 2,000

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립정착금 또한 

기존의 대상이었던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이외에도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상자가 확대

되었다. 다만, 원가정 복귀 아동은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디딤씨앗통장(CDA): 디딤씨앗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

(지자체)에서 1:2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10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전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가입 이후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지자체)의 매칭은 만 18세까지이나, 본인의 적립 계좌로서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만기 해지가 가능하지만,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요건 충족 

시 조기 인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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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지원

공공임대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LH 청년 전세임대 지원 및 LH 전세주택 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입주 

자격과 지원 내용 등은 <표 2-29>와 같다. 

〈표 2-29>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구분
 LH 청년 전세임대 지원

(자립준비청년 1순위)
 LH 전세주택 지원

입주 자격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자립

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지원 한도액
(1인 기준)

- 수도권 12,000만 원
- 광역시 9,500만 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

- 수도권 1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기타 도 지역 7,000만 원

입주자 부담금
(임대보증금+임대료)

- 임대보증금 : 100만 원 -  임대보증금 : 없음

- 임대료 : 20세 이하 - 무이자(자립준비청년은 22세까지 무이자)
전세임대 거주 5년 이내 - 50% 감면
전세임대 거주 5년 이후 – 1~2% 이자 

임대기간
- 2년 단위 최대 14회 재

계약 가능
- 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 요건 충족 시 추가 14회 재계약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c). 2024 자립정보북. p. 65. 재구성. 

그 외에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영구임대주택, LH 건설임대주택 주거지원, SH 청년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주거 대출 상품 등이 지원되고 있다. 

자립생활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 중인 아동을 우선으로 하여, 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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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인 사람을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소 후 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단,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만 19~24세 이하 청소년을 입소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중도 퇴소한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 후 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6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희망디딤돌센터: 희망디딤돌센터는 보호 아동·청소년들에게 1인실 

원룸 형태의 개별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관협력 자립통합지원사업이며, 삼성, 사랑의

열매, 함께일하는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3) 심리·정서 지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심리·정서 지원은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과 자조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가 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욕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바람개비 서포터즈: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자립 당사자·선후배 간의 

심리정서적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조모임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자립교육·봉사활동·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 및 수행

하고 있다.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주축으로 바람개비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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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07인의 바람

개비 서포터즈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 진학 지원

국가가 대학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대해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지원 권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선발 시 성적 기준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연 400만 

원씩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여러 재단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장학 사업이 있다.

5) 취업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선 

지원 등이 있으며, 제도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 및 취업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6) 기타 지원

이 외에도 자립 정보 관련 채널(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 자립정보 ON 웹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센터)을 

통한 자립 관련 정보 지원, 보호연장아동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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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1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d)에 

따르면, 15세 이후 조기종료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타 법상의 시설에 입소

하여 18세가 도래하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 아동·청소년이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타 법

상의 시설로 전원한 경우, 보호종료 후 최초 1주일 이내에는 전원 시설에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5년간 연 1회의 사후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단, 해당 아동·청소년이 18세에 도래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사후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사후관리 수행 방법은 연 

1회 이상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과 자립 수준(취업·진학 여부, 소득, 기초

생활 수급 여부,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18세에 도달하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조기 취업, 대학 조기 진학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18세 이전에 신청 및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8세 이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

되어 필요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 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보건복지부, 2024b), 원가정 복귀나 

타 시설 전원 등 정상적인 보호종료 절차를 거치지 않고, 18세 이전에 

시설을 이탈하여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은 최소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역 내 아동복지

센터,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의 

이익을 위한 최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1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d)에 기초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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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보건복지부, 2024b, p. 200).

  2. 여성가족부 체계 자립지원 정책 현황 

가. 근거법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관련 근거는 「청소년기본

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마련되어 있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자립지원 대상자의 연령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에서 수행 중인 자립지원 정책의 대상자 연령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라 9~24세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근거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료: 청소년기본법. (20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
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4년 10월 
27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자립지원의 주요 대상, 자립지원을 제공

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자립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자립지원의 주요 대상은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게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유형은 제3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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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근거하여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중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한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
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료: 청소년기본법. (20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
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4년 10월 
27일 인출.

자립지원의 내용은 동법 제 32조의 3(자립지원)에 명시되어 있다. 자립

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에서는 자립지원 

관련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시설 퇴소 후 (중략)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명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강제 조항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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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 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청소년기본법. (20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
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4년 10월 
27일 인출.

나. 전달체계

청소년자립을 위한 지원은 여가부 산하 청소년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전달되며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국비(여성가족부)와 지방비(지자체)를 매칭

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중앙

지원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한 추진체계는 

〔그림 2-8〕과 같으며 각 기관의 역할은 <표 2-30>과 같다. 

〔그림 2-8〕 청소년자립지원 추진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Ⅱ).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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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역할

여성가족부
-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 사업운영 평가계획 수립, 컨설팅 총괄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법원(소년부)
-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
-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임명

지자체 (시·도/
시·군·구)

- 관할 청소년복지시설 사업계획 수립·검토·조정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청소년복지시설

(쉼터)
- 사업계획 수립
-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자립지원관)
-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회복지원시설)
- 위탁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 수립(종사자 역량강화, 시설운영 평가 
및 컨설팅, 사례관리 도구 개발,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운영, 홍보 등) 및 시행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연수
-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운영매뉴얼 제작 및 교육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련 통계 관리
- 청소년복지지원 및 자립지원 정책 개발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홍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Ⅱ). p.217, p.420, p.438. 재구성.

〈표 2-30〉 청소년자립지원 추진체계 각 기관의 역할

한편 법원에서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경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련의 절차(〔그림 2-9〕)를 거쳐 일부 청소년복지

시설에서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위탁보호를 

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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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위탁보호위원 

출석 요청
➡ 위탁보호위원 지정

및 신병인수
➡ 위탁청소년

자료 송부
➡ 집행 상황

보고

비고
재판 당일 
법정 출석 

요청

(판사) 위탁보호위원 지정
(위탁보호위원) 청소년 

신병인수
(법원 담당자) 위탁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자에게 

위탁결정문, 비행 
사실을 

우편으로 송부

매월 감호 
청소년에 대한 
집행상황 등을 

담당재판부 
담당자에게 제출

담당자 판사 판사 등 법원 담당자 위탁보호위원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Ⅱ). p.324.

〔그림 2-9〕 위탁 절차

이상과 같은 전달체계에서 청소년의 입퇴소 및 보호 여부 결정은 각 

시설의 고유기능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립준비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기초자치지역 단위의 관내 거주 청소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한다. 이 경우 광역단위의 

지역을 폭넓게 오가며 복수의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

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관외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 자립지원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최근 들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 2에 의거해 위기청소년통합

지원시스템(여성가족부)이 구축·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의 통합적 수집·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과거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들, 특히 그중에서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며 지원을 받는 경우는 개인의 

보호 및 지원 관련 정보를 각 시설별로 관리할 경우 지자체에서 개인의 

전체 이력을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이 같은 경우 해당 

청소년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조건을 충족함에도 일부 입퇴소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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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등의 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활용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여가부 뿐 아니라 

타 부처 사업을 통해 발굴된 청소년도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부처 간 지원 정보는 아직 자동 연계되지는 않아 지자체가 

정보 연계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청소년이 각 부처에서 지원을 각각 

받았을 경우 해당 부처의 정보망 안에서 제각각 관리될 수밖에 없다. 위기

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의 체계는 〔그림 2-10〕과 같다.

AS-IS TO-BE

출처: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Ⅱ). p.716.

〔그림 2-10〕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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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립지원 서비스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자립

지원 서비스를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1) 경제적 지원

자립지원수당: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수당은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원정책 중 하나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 3

(자립지원)에 의거한 자립지원수당은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월 40만 원의 현금을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여성가족부, 2024b).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4b).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 쉼터 입소기간 또는 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의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직전 6개월은 한 시설에서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또한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기간에는 자립생활 지도 및 자립 영역별 상담 

제공,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여성

가족부, 2024b).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해당 청소년 거주지 인근의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이 맡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쉼터 이용기간 등 지급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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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11) 

그 결과 2022년 97명에서 2023년 11월에는 167명으로 그 대상자가 약 

1.7배 이상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27).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방 예산으로 보호종료 

후에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에게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 울산, 제주에서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일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b). 

2) 주거 지원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국토부(LH)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 유형에서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임대조건에서 보증금액 및 무이자 지원 연령 완화 등 

다소의 혜택이 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가 입소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과 거주 조건 등은 〈표 2-31〉과 같다. 

11) 그러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자는 현재 자립지원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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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우선 입주 가능 공공임대주택

구분
전세임대 매입임대 건설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청년 청년(다가구 등) 통합 공공임대

입주 자격 18세 이상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시설 2년 이상 이용한 퇴소(예정)자

거주 기간
2년 단위 최대 8년
* 이후 일반 전세로 
전환 시 최장 30년

2년 단위 최대 10년,
입주 후 혼인 시 10년 

2년 단위 최대 
10년,

입주 후 혼인 
시 20년

30년

임대 조건
(평균)

(보증금) 없음
(월 임대료) 22세까지 
무이자 지원, 거주 5년 
이내 50% 감면, 이후 
기금의 연 1~2%

(전세금 지원 한도)
 수도권: 130백만 원, 
광역·세종시:90백만 원,

 기타: 70백만 원

(보증금) 1백만 원
(월 임대료) 보증금 외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
 수도권: 120백만 원, 
광역·세종시: 95백만 원,

 기타: 85백만 원

시세 40~50% 시세 35~90%

출처: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에서 2024년 7월 4일 검색.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최소 1년간 의무적으로 월 1회 이상의 자립생활·정착 지도를 

받아야 한다(여성가족부, 2024b). 여가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시설퇴소 청소년은 2022년 119명에서 2023년 164명으로 증가

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12.27).

3) 교육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이용(퇴소)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대학생을 위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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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선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학업지원으로는 학습 멘토링, 검정

고시 지원, 대학입시 설명회, 학습지원 사업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다. 더 이상의 학업을 원하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직업교육 훈련을 연계하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24b).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시설 이용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

하는 청소년도 고졸 이하의 학력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대학 학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국가근로

장학금이 그 대표적인 제도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장학금 Ⅱ

유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자립

지원관, 회복지원시설) 입·퇴소 대학생은 시설 이용기간에 상관없이 우선 

지원된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24. 7. 3. 인출).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면서 직전 학기 학점 

평균이 백분위 기준 70점 이상을 지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기당 

520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시급 단가는 교내 근로 9,860원, 교외 근로 

12,220원이다. 우선 선발 대상으로는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 대학생이 포

함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회복지원시설 퇴소(이용)

자는 제외되어 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24. 7. 3. 인출).

대학생 기숙사 지원: 장학재단 및 사학진흥재단, 각 대학교들은 대학생

들의 거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생 기숙사를 운영 중에 있다. 그중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는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대학생을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사립 행복기숙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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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기숙사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2024. 7. 3. 인출). 

대학생 해외 연수 지원: 파란사다리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

에게 해외 연수 경험(1유형: 4~5주 또는 2유형: 16주)을 제공하는 프로

그램이다. 청소년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입소 경험이 있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에 있는 대학생은 사회적 취약 학생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24. 7. 3. 인출).

4) 일자리·취업 지원

일자리·취업 지원정책은 청년지원의 주요 정책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이용(퇴소) 청소년을 위해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을 

지원하는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유형): 국민취업제도는 일 경험·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참여 시 6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

수당(I 유형)을 지급하거나 6개월 이내에 월 최대 284천 원의 취업활동

비용(Ⅱ 유형) 지급한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Ⅱ 유형은 I 유형에 해당

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등이 지원 대상이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국민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 2024. 7. 4. 인출).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는 맞춤형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 기간에 따라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까지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직업훈련, 국민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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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등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청년으로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 훈련 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받은 이력이 있는 만 18~34세 청년은 취업 

및 교육·직업 훈련 이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용24 홈페이지, 

2024. 7. 4. 인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최초 1년은 월 60만 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 15~34세 취업 애로 청년이 주요 지원 대상이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은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

되어 실업 기간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용24 홈페이지, 

2024. 7. 4. 인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년 10월~2024년 9월 중 정규직으로 취업,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모집인원의 10%를 취업 애로 청년으로 우대 선발하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은 이에 포함된다(고용24 홈페이지, 2024. 7. 4. 인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미래내일 일 경험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형, 기업탐방형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4. 7. 11. 인출). 이 중 기업

탐방형 프로그램 특화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15세 이상)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업비에서 1인당 1일 5만 원의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4b). 

사회적기업 취업 우선 지원: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한 입·퇴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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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년 이상) 중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은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 취업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2024. 7. 11. 인출). 

  

5) 기타

자립지원 정보 제공: ‘자립해냄’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위치기반 청소년

쉼터 정보, 맞춤형 자립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 정보는 자립 의지, 

주거 관리. 일상생활 기술, 음식 관리, 직업 준비, 직장 적응, 경제관리, 

사회기술, 자원 활용, 건강관리, 성 보호와 같이 11개 유형으로 나누어 

제공 중이다. 그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이버 및 전화, 문자, 카카오

채팅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전문가 상담도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2024. 7. 11. 인출).

민간협업 자립지원 사업: 민간협업을 바탕으로 한 자립지원 사업도 

2024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은행과 연계한 3년 만기 

자립지원적금, SK 및 이디야커피와 연계한 바리스타 교육 및 이디야커피 

6개월 유급 인턴, 시설 인근 기업 인턴, 삼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디딤돌 2.0 교육 등이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24b). 

이상과 같이 서술한 청소년복시시설 입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사업을 

정리하면 〈표 2-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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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주요 (우대) 내용

경제적 
지원

□ 자립지원수당 ○ 만 18세 이후 쉼터, 자립지원관 퇴소자로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
은 연속 보호받은 자)

○ 월 40만 원(최대 60개월)

□ 자립정착금 ○ 일부 광역 지자체(부산, 울산 , 제주)만 지급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주택 ○ 우선 지원: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이용한 18세 이상 무주택자 

○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1순위, 보증금 100만 원*(만 
22세 이하는 보증금, 전세지원금 무이자 지원**), 거주 5
년 이내는 50% 감면

   * 2, 3순위의 경우 보증금 200만 원
   ** 일반의 경우 20세까지 무이지자 지원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장이 아니어

도 입주 가능, 22세*까지 무이자 지원
  * 일반의 경우 20세까지 무이지자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 자립지원이 필요한 19~24세 청소년 우선 지원
○ 사례관리는 최장 2년 원칙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 II 유형: 우선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우선 선발

□ 대학생 기숙사 ○ 행복기숙사 등 우선 입주 및 기숙사비 일부 지원

□ 파란사다리 사업 ○ 국내 대학 재학 중 해외연수 대상자(취약계층)에 포함

취업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Ⅱ유형에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포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원 대상: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
퇴소 청년 등이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
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자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은 실업 기간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 우대 선발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 기업탐방형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 입퇴
소 청소년 포함

○ 참여자 1인당 5만 원 수당 지급 가능(여가부 사업비로 별
도 지원)

□ 사회적기업 취업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1년 이상) 중 만 34세 이
하인 자 우선 지원

〈표 2-32〉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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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3. 법무부 자립지원 정책 현황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립지원으로는 보호소년12)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착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소년원 출원 전에 자립지원을 실시

하기도 하지만, 사회로 나간 이후에는 소년보호협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

하여 자립지원을 하고 있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소년보호위원을 통한 

멘토링 연계가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근거법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12)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병원·요양소 외에 의료 소년원 위탁), 8호(1
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2년 이내 장기 소년
원 송치)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등으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보호소
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호).

구분 사업 주요 (우대) 내용

정보 
제공

□ 자립지원 정보 ○ ‘자립해냄’ 모바일 앱 운영 

민관
협업 
사업

□ 자립지원적금 ○ 신한은행 연계 3년 만기 적금
○ 납입액(월 최대 15만 원) 기준 1:1 매칭

□ 이디야커피 인턴 ○ 이디야 제공 바리스타 교육 수료 후 6개월 유급 인턴
○ 급여의 70%는 SK, 30%는 이디야 부담

□ 시설인근기업 인턴 ○ SK가 인턴십 급여 70% 지원

□ 삼성희망디딤돌 2.0 
교육 

○ 제과/제빵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금형기능사 등 무료 
교육

○ 교육훈련 지원금 월 60만 원 지급, 무로료 숙식 제공
○ 수료 후 삼성 관계사 및 협력사 채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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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1조).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제2

조)(소년법, 2021). 「소년법」은 소년 개인의 교화 외에도 환경 조정을 통한 

안정적 사회 복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목적으로 사회 

복귀를 제시하고 있긴 하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이라고 함)」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보호소년법」은 소년원에 수용되거나 위탁된 소년에게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소년사법에 유입된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으로 인권적 처우 

외에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사회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률 규정에 

담고 있다(제2조). 보호소년법에서는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소년원 출원 이후 지원할 수 있는 민간기관인 한국소년보호

협회와 민간 후견인으로 소년보호위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보호

소년법 제51조에서는 “보호소년 등을 선도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감독

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한국소년

보호협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1조의 2에서는 보호소년 

등의 교육과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소년

보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해 두기도 하였다. 

보호소년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자립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무부 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제81조의 사회정착지원 

규정에 따라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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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제81조(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법 제45조의 2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취업ㆍ진학 등 보호소년 등의 진로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이 계획에

는 방문ㆍ출석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방법과 기간ㆍ횟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보호소년 등으로부터 사회정착지원을 희망하
는 구체적인 분야 등을 청취한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법 제45조의 2 제2항에 따라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재범 여부, 취업ㆍ진학 여부, 주거 안정 여부, 그 밖에 사회정착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무의탁소년인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가 영 제98
조에 따라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그 밖에 필요한 사회정착 지원
을 하여야 한다. 

자료: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https://www.law.go.kr/%EB%B2%9
5%EB%A0%B9/%EB%B3%B4%ED%98%B8%EC%86%8C%EB%85%84%EB%B2%95%2
0%EC%8B%9C%ED%96%89%EA%B7%9C%EC%B9%99에서 2024년 10월 27일 인출.

나. 전달체계 

 

소년원 내에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 교육 등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 

준비를 한 다음, 지역사회로 나와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대상 외에 일부 

대상자의 경우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립생활관, 청소년

창업비전센터(구 Y.E.S센터)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이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 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서는 주거지원 외에 자격증 취득이나 

심화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는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제공받는 외에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도전, 취업알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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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소년원 출원 전후 자립지원 제도 

출처: 박성훈 외. (2017),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Ⅰ), p.44.

  

다. 법무부의 보호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1) 법무부의 보호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연계, 사랑의 리퀘스트,13) 

장학금 지원, 가족 찾기, 멘토 결연이 있다. 소년원 출원생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여 지역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소년보호위원이 보호소년과 결연하여 취업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멘토 결연을 실시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은 상급

학교 지원 시 장학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무연고 

13) 사랑의 리퀘스트는 경제적 자립을 돕는 서비스이나 2018년 이후 실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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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가족 찾기 서비스를 통해 소년의 단절된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

〈표 2-33> 보호소년 자립지원 현황

(단위: 명(%))

연도 합계 멘토 결연 장학금 가족 찾기

2018
3,254
(100)

2,808
(86.3)

445
(13.7)

1
(0.0)

2019
2,581
(100)

2,188
(84.8)

393
(15.2)

0
(0.0)

2020
852
(100)

472
(55.4)

376
(44.1)

4
(0.5)

2021
577
(100)

208
(36.0)

368
(63.8)

1
(0.2)

2022
461
(100)

118
(25.6)

343
(74.4)

0
(0.0)

주: 법무부. (2023), 2023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p. 323.

자립지원을 받는 보호소년은 2018년 3,254명, 2019년 2,581명이었

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립지원 사업이 축소 운영되면서 2022년에 

461명까지 감소하였다(법무부, 2023).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보면, 보호

소년 자립지원 형태 중 멘토 결연이 약 85%를, 장학금 지원이 약 1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멘토 결연 같은 대면 지원은 줄어들고 

장학금 지원 같은 경제 지원의 비율이 늘어났다. 

2)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자립지원 서비스

소년원 출원 이후 아동의 자립지원 서비스로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희망

드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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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아동에게 장학 지원, 주거 지원, 취업·창업 지원, 원호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학 지원: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법의 기부금품 접수 방법을 

활용하여 장학금 등 사회정착기금을 마련하고 이에 의해 장학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생활 태도가 모범적인 소년원 출원생 중 전국 

소년원과 전국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추천을 받아 ‘사회정착기금 운영

위원회’를 통해 학업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대학등록금 또는 

학업을 위한 생활비,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의 장학지원금은 사회공헌 지원사업 제안서 제출 방식 또는 민간

후원금 지원 방식을 통해 자원을 마련하고 있다. 

주거 지원: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생활태도가 모범적인 무의탁 출원생, 

자립생활관 퇴소생 중에서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주변 

지역 교회 또는 네이버 해피빈 사업 등을 통해 민간 후원금을 마련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 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주거에 필요한 가구, 가전

제품 등 민간 후원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취업 지원: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직업현장 

경험, 전문기술 습득, 사회성 함양 훈련을 하도록 돕고 있다. 청소년창업

지원센터와 청소년자립생활관 입소 대상자를 중심으로 일대일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교육과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 운영기관으로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희망자에 대하여 취업설계 및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대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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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기업체에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력서 및 면접클리닉 도움, 동행면접 

등 사후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창업 지원: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교육, 현장 중심 전문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KT&G 등 민간후원금을 활용하여 창업보육기업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협회와 전국 청소년자립생활관 직영으로 취업·창업보육훈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호 지원: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호지원을 하고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출원생에게는 생활비를 

비롯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출원생 중 자녀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 가정에게는 분유와 기저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동남라이

온스 클럽의 지원으로 시력 감퇴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검안 및 

안경 기증 지원 등을 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원 출원생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3절 소결

  1. 체계 간, 체계 내 자립지원 사각지대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정책 마련을 통해 15세 이상의 조기

종료 보호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에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

보호치료시설 보호 경험자를 명확히 하여 포함함으로써 자립지원의 사각

지대가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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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보호체계별로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처별, 시설별, 

사업별로 자립지원 대상자를 정의하고 있어 체계 간, 체계 내 자립지원 

대상자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체계는 15세 미만 중간퇴소 아동과 15세 이상의 원가정 복귀 

아동은 자립지원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14세 이하의 

중간퇴소 아동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15세 이상으로 추정되는 

보호아동은 전체 4,652명으로 추정된다. 

〈표 2-34〉 보호 유형별 15세 이상 보호아동 추정 현황

(단위: 명)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학대
피해쉼터

전체

2022 1,665 600 2,086 97 23 181 4,652

주: 1) 각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진 재구성.
     2) 위탁가정, 아동학대 피해쉼터는 15~17세, 그 외는 고등 재학 연령 기준임. 
     3) 아동학대피해쉼터는 2023년 기준임. 
출처: 1) 보건복지부. (2023b).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 (2023c). 2023년도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현황. 재구성.
        3)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c).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이 중에서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의 최근 3년간 16세 이상 조기종료 

아동 비율의 평균(2019, 2020, 2021) 5.7%를 적용하여 중간퇴소 아동·

청소년의 수를 추정해 보면 약 265명으로 산출된다. 265명 중 전원은 

38%,14) 약 100명 정도만 15세 이상의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으로서 18세

가 되면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45.3%15)에 해당하는 원가정 복귀 아동 약 116명을 포함한 165명은 

14)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에서 최근 3년(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a, 2021b, 
2022a)이며, 전원 비율 평균임.

15)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에서 최근 3년(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a,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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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체계에 있다가 중간퇴소하여, 타 법에 

규정된 시설로 전원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여러 부처의 시설을 

표류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체계와 업무 지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지침상, 퇴소 후 1주일 이내에 시설 방문과 이후 18세 도래 시

까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아동·청소년이 

최초로 전원한 시설에서의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한 것으로, 현실적이지 않다.

여성가족부 관할 내에서도 쉼터, 자립지원관과 달리 회복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은 자립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은 4,973명이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인원은 201명이다. 그러나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인원은 2023년 

기준, 582명에 불과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11.2% 정도만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의 보호처분에 따라 소년보호기관에서 보호받은 아동·청소년은 

보호소년(2,092명)과 위탁소년(4,665명)을 포함하여 2023년 기준, 

6,757명이다. 이 중 소년보호협회로 연계되어 자립생활관 지원을 받는 

대상은,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 및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인 130명, 

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 입소 및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인 최대 60명 정도에 

불과하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도 1~2년 동안 숙식과 취업·훈련을 

끝으로, 퇴소 후에는 사실상 지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보호처분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심이 

없었고, 자립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소년보호시설 

2022a)이며, 전원 비율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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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용 처분을 받은 대상의 대부분은 보호자가 보호력이 없어 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 복귀한 후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또다시 범죄와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보호아동(소년보호처분 6호)을 자립

지원 대상으로 2024년도부터 포함하기 시작했고, 통고 처분 등으로 인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므로, 소년법 적용 대상을 

국가 지원에서 제외하는 정책 기조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16) 

위기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공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소용된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

에서도 이들을 공적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포괄할 필요성이 있다. 

  2. 파편적인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정보 관리

현재 중간퇴소 아동에 대한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6세 이상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18세 이전에 보호종료 또는 퇴소한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중간퇴소 한 아동의 사유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

생활가정에만 해당하는 통계이며,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호를 

중지한 사례에 대한 사유를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설의 경우, 

‘전원’에 해당하는 사례가 2021년 기준, 40% 이상이지만 타 법상 시설로 

전원한 사례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위탁가정은 ‘소년법 보호처분’ 사유가 

있어 소년보호시설로의 전원을 추측할 뿐, 어떤 시설에 입소했는지는 알 

16) 아동보호체계로부터 가출, 통고 등 타 법률상 시설로 전원하여 보호종료하는 경우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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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이와 같이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중간퇴소 아동 정보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파편적인 정보관리는 중간퇴소 

아동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현행 제도에서 중간

퇴소 후 18세가 되어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 중간퇴소 

아동의 연락 두절은 자명하다.

더욱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관할하는 타 법상 시설로 전원할 경우, 

정보공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속적, 연속적 사후관리는 더욱 불

분명하다. 개별 아동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보 관리 및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같이 아동 중심으로 아동의 정보, 입·퇴소 및 전원 조치, 서비스 이력 등이 

관리되어 아동이 어디로 가든 시스템상 확인이 가능하다면, 연락 두절을 

예방하고, 18세 이후 자립지원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3. 임의적인 보호조치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는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 폭력, 부모의 실업과 이혼 등 가정이 

보호력을 상실하여 공무원, 학교, 경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발굴되었을 때, 아동의 의지가 아니라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보호조치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이상정 외, 2019). 즉, 지역 내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다양하고 정원이 

남아 있을 때는 아동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여의치 않아 청소년복지시설로 바로 입소하는 경우가 3명 중 1명 이상이다

(황여정 외, 2022). 청소년자립생활관 대상자의 50% 이상이 소년원 출원 



제2장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 및 정책 현황 101

이후, 혹은 통고 처분 이후 보호받았던 아동양육시설로 돌아가지 못해서 

법무부 관할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승현 

외, 2022). 또한, 소년보호 6호 처분을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치료시설과 법무부 관할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할 수 있는 

가운데 이는 법원의 처분에 기초한다. 

즉,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욕구나 의사에 기반

하여 자신이 생활할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시설 자원, 

시설의 선호 같은 공급자에 의해 선택받고 있으며, 때로는 공공의 처분에 

따른다. 보호받을 환경을 개별 아동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의 관할 부처에 따라 입소한 곳에서의 보호서비스, 보호종료 또는 

퇴소 이후의 자립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체계 경험을 전제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만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높은 수준의 

위기에 놓인 많은 시설퇴소 청년을 자립의 사각지대에 남겨 놓고 있다.

  4. 부모의 보호력 결핍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입퇴소 청소년들 대부분

은 동일하게 부모의 보호력 결핍으로 인해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체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대, 가정 내 

폭력, 부모의 불화와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원가정 내의 문제로 

시설에 입소하고, 같은 이유로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해 시설을 표류

하거나 퇴소 후에도 재입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승현 외, 2022). 

즉,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소년 보호체계로 유입되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았고, 여전히 부모 및 가족으로부터의 지원과 지지가 없어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각 체계와 관할 부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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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없거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관할하는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자립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 아동보호체계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친권’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원가정 회복 지원 기능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이 안정적

으로 발달, 성장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자립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 자립지원의 격차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입퇴소자들은 아동복시설 보호종료자 

또는 퇴소자에 비해 더 열악한 자립 상황에 놓여 있다(김지연 외, 2022). 

이는 아동보호체계보다 청소년과 소년 보호체계 퇴소 청년들이 정부의 

자립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립

지원 정책과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 

혹은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 확대, 개선되어 왔다. 

시설의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보호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급자 중심으로 자립지원 사업을 파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재 부처별 자립지원의 격차는 크게 발생하고 있다. 부처별 

자립지원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 주거, 진학·취업, 

전달체계, 정보 제공의 모든 영역에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지원, 주거, 진학·취업 등에서 부분

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여성가족부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표 2-35>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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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보호 경험이 있지만, 18세에 보호종료한 시설이 타 부처 

관할이었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보건

복지부보다 자립지원 인프라와 자원이 매우 제한적인 여성가족부 혹은 

법무부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자격 요건 충족 시에만 받을 수 있었다.

〈표 2-35> 부처별 자립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제적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CDA)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보호 자격)

○ × ×

자립수당 ○
△

(자립지원수당: 
월 40만 원)

×

자립정착금 ○
△

(일부 지자체)
×

심리·
정서 지원

자조모임
(멘토)

○ × ○

심리상담
○

(청년마음건강바
우처 우선 지원)

× ×

주거 
지원

공공임대
○

(우선 자격)
○

(우선 자격)
○

퇴소 연령 이후 
보호 기간 연장

○ × ×

진학·취업 
지원

국가장학금 ○ ○
△

(소년보호협회)

대학 특례 ○ × ×

취업·훈련 ○ ○ ○

전달체계 
자립지원 업무

전담기관

○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17개소)

△
9개 시도 

청소년자립지원
관(13개소)

×

정보
제공

자립서비스 정보
플랫폼 운영

○ ○ ×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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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은 올해부터(2024년 2월) 자립

지원 대상으로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 자격이 주어졌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의 보호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여성

가족부와 법무부 관할 시설로 전원하여 18세가 되면, 보건복지부가 제공

하는 모든 자립지원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관할 시설로 바로 진입한 청년은 여전히 

차별적인 자립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소년보호 6호 처분을 

받으면 법무부 관할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복지시설 보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자립지원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아동보호시설 보호 이력이 없으면, 

청소년복지시설 보호 이력에 상관 없이 온전히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자립서비스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결과, 1호 처분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호 처분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위탁되어 각각의 해당 부처에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관할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대부분의 

자립지원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다. 올해부터 6호 처분을 받아 아동보호

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 사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부의 청소년자립생활관으로 보호 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동일하게 6호 처분을 받지만 이후의 자립지원 

서비스에는 매우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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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소년보호처분 결과에 따른 자립지원 주무 부처

처분 결과 주무 부처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성가족부

2~4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장기 

보호관찰
법무부

6호
아동복지시설 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보건복지부

7호 의료소년원 위탁

법무부
8호 1개월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1년 이내 소년원 송치

주: 연구진 작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소년 보호체계에 속한 아동·

청소년은 원가정에서부터의 문제로 공공의 보호 또는 지원을 받았고, 

부모가 보호력이 거의 없어 사적 자립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나 범위가 부처별로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자립의 조건이 달라

지고 있다. 이는 개별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시설, 부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공평하지 못하다. 

  6. 유사 서비스의 중복, 정책 수행의 비효율

정책 대상자의 연령은 중첩되지만 위기 아동·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하는 

시설의 주무부처가 3곳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각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표 2-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사한 서비스를 부처별로 각각 제공하고 있다. 아동 



106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인구 감소로 인한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지역별로 발생

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공동생활가정과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대상자도 시설의 기능도 매우 유사하다. 또한, 십 대 후반

에서 초기 성인기에 전환기 주거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은 각 부처

마다 운영하고 있다. 

자립준비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년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현금서비스는 

자립수당과 자립지원수당으로 각각 불리며 서로 다른 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 보건복지부는 월 50만 원, 여성가족부는 월 40만 원을 5년간 지원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때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수당을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공급자는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며, 수요자는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시설에서 보호종료 또는 퇴소한 청년의 사후관리,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한 보건복지부가 17개, 여성가족부가 전국 

13개를 설치하여 전국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자립서비스 정보 플랫폼

도 별도로 개발하여 각각 제공되고 있다. 

〈표 2-37> 부처별 자립지원 내용

지원 기능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근거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소년법

지원 연령 0~24세17) 9~24세 0~18세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중장기 청소년쉼터 -

자립생활시설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혼합형)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 후 현금수당 자립수당 자립지원수당 -

자립지원 전달체계
자립지원전담기관

17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
-

자립서비스 정보
플랫폼

자립정보 ON
(웹, 모바일 앱)

자립해냄
(모바일 앱)

-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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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절된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정책 개발 및 대상자 선별, 서비스의 전달과 관련하여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느라 행정력과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수요자인 위기 아동·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원의 격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17)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18세 미만 자’이나, 보호대상아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25
세에 도달할 때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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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국 사례

영국은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통해 아동보호체계로 진입하게 되면, 

국가가 공동의 부모를 구성하여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에게 최선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국가양육(Corporate Parenting)을 아동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지원의 중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는 국가부모(corporate parent)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부모와 같은 시각에서 보호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영국 정부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Care Leavers)이 성인기 적응,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을 국가양육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두고, 보호종료 이전부터 자립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하도록 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p.27). 이 소절

에서는 이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보호종료 및 중간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영국(England18))의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8) 영국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는 각각 개별적인 법체계와 제도를 구축
하고 있으므로 자립지원 제도에 있어서도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음. 본 소절에서는 
보호아동의 규모와 활용 가능한 자료가 가장 많은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제3장 자립지원 정책 해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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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 외 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현황

 먼저 잠재적인 자립지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정 외 보호아동과 

자립지원 제도의 대상자인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3년 3월 기준 영국의 보호아동(Looked After Children)의 규모는 

83,840명으로 집계되었다(DfE, 2023). 배치 유형별로 보호아동의 규모를 

살펴보면, 가정위탁이 68.0%로 가장 많은 아동이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

시설(Secure Unit), 양육시설 및 반독립적 거주(semi-independent 

living)가 17.4%, 기타 시설보호가 1.5%, 기숙학교가 0.1%로 시설에서 

보호되는 보호아동은 전체의 19.0%에 이른다. 부모 등 원가정에서 보호

되는 경우는 6.8%이며, 독립거주(2.7%), 입양(2.4%)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DfE, 2023). 즉, 영국은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반독립적 거주(semi-independent 

living)와 독립거주(independent living) 등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보호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3-1> 영국(England)의 배치 유형별 보호아동 현황(2023년)

(단위: 명, %)

 구분  아동수  비율 

 가정위탁    57,020        68.0 

 입양      1,990         2.4 

 원가정 보호      5,730         6.8 

 독립거주      2,300         2.7 

 보호시설, 양육시설, 반독립적 거주    14,580        17.4 

 기타 시설보호      1,270         1.5 

 기숙학교        100         0.1 

 기타        860         1.0 

 전체    83,840      100.0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
ptions.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childre
n-looked-after-in-england-including-adoptions 로부터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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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 보호아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10~15세(38.0%)이며, 그다음으로는 16세 이상(26.3%), 5~9세

(17.8%), 1~4세(13.3%), 1세 미만(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DfE, 2023).

〔그림 3-1〕 영국(England)의 연령별 보호아동 현황(2023년)

(단위: 명)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
ptions.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childre
n-looked-after-in-england-including-adoptions 로부터 인출

이와 같은 가정 외 보호아동의 규모는 2014년 68,790명에서 2023년 

83,84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DfE, 2023). 연간 신규 발생 보호

아동의 규모는 2014년 3만여 명에서 증감을 반복하여 2023년 기준 

33,00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보호를 중단한 아동의 규모는 연간 신규 

발생하는 보호아동의 규모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Df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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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영국(England)의 가정 외 보호아동 추이(2014~2023)

(단위: 명)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
ptions, The number of CLA in England continue to rise. https://explore-education
-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children-looked-after-in-england-inclu
ding-adoptions#releaseHeadlines-tables 로부터 인출

영국의 17~21세 보호종료 아동·청소년(Care Leaver)의 규모는 

2023년 기준 총 48,050명으로 파악되었다(DfE, 2023). 이 중 17~18세가 

13,400명, 19~21세는 34,650명이었으며, 이들 중 지방정부와 연락이 

닿는 비율은 92.5%(19~21세)~93.4%(17~18세)로 연락 두절 비율은 

7% 내외 수준이다(DfE, 2023). 연령별로 살펴보면,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중 연락이 닿지 않는 비율은 4.4%(19~21세)~4.6%(17~18세),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청년은 1.6%(17~18세)~2.2%(19~21세), 그리고 

연락을 거절한 청년은 1% 미만으로 파악되었다(Df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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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영국(England)의 Care Leaver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17-18세 19-21세

수 비율 수 비율

지방정부와 연락이 닿는 
Care Leaver

12,520 93.4 32,050 92.5

지방정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Care Leaver

610 4.6 1,540 4.4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청년

220 1.6 750 2.2

연락 거절한 청년 50 0.4 310 0.9

계 13,400 100.0 34,650 100.0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
ptions, 17 to 21 year old care leavers.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
e.gov.uk/find-statistics/children-looked-after-in-england-including-adoptions#
releaseHeadlines-tables 로부터 인출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

았다. 2023년 기준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이 대학 이상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1%(17세)~6%(19~21세) 수준이었으며, 대학교 미만 교육의 

비율은 21%(19~21세)~48%(18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DfE, 2023).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중 교육, 근로, 훈련 등에 참여하지 않는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은 17세에 20%

에서 점차 증가하여 18세 29%, 19~21세에는 3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Df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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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영국(England) Care Leaver의 활동 현황(2022~2023년 비교)

(단위: 명, %)

　구분
17세 18세 19-21세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대학교 이상 교육 3% 1% 4% 3% 7% 6%

대학교 미만 교육 36% 35% 49% 48% 23% 21%

고용 혹은 직업훈련 11% 8% 13% 13% 24% 27%

인턴십쉽 na 2% 2% 2% 2% 2%

NEET 19% 20% 28% 29% 38% 38%

알려지지 않음 30% 34% 5% 5% 7% 6%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
ptions, 17 to 21 year old care leaver.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
gov.uk/find-statistics/children-looked-after-in-england-including-adoptions#re
leaseHeadlines-tables 로부터 인출

  2.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법

가. 아동법 1989(Children Act 1989)

1989년에 입법된 아동법(원안)은 영국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규정하는 

가장 주요한 법으로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부모의 책임, 

아동의 권리, 아동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 아동보호 및 슈퍼비전 

명령, 법원의 역할, 가족 보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였다(Children Act, 1989, c. 41). 법조항 중 제24조(Advice and 

assistance for certain children)는 보호아동(Looked after chil-

dren)이 보호종료된 이후의 지원을 명시한 조항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1세 미만 중 16~17세 사이에 지역정부, 민간기관, 

아동보호시설, 보건 및 교육 관련 보호시설, 가정위탁 등에 연속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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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호된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 이들에게는 현물 또는 특별한 경우 

현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상담(조언, advice) 및 관련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Children Act, 1989, c. 41).

이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현재의 기준보다 협소하고, 지원의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거나 다소 모호한 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에 

16~17세 사이에 3개월 이상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었던 중간퇴소 아동·

청소년을 포함시켰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초로 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 보호종료 아동법(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

영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이르러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된 

일련의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 중 2000년에 제정된 보호종료 아동법은 

아동법(Children Act) 24조(section 24)를 개정하여 보호를 종료하는 

아동·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보호 기간 등을 토대로 적합아동(Eligible child), 

관련아동(Relevant child), 전관련아동(Former relevant child) 등으로 

차별화하였으며,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하여 욕구를 사정(assess)하고, 

진로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하며, 개별조언가(Personal advisor)를 

통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Children Act, 1989, c. 41).

이 법은 자립준비청년을 보호 상황, 이력,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하여, 

중간퇴소 아동을 ‘관련아동’으로, 18세 미만 중간퇴소 후 18~21세(교육·

훈련 중인 경우 24세)인 청년을 ‘전관련아동’으로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상세히 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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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과 청년법 2008(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

이 법은 지원 대상인 보호종료청년과 중간퇴소 청년의 연령을 최대 

25세까지(교육·훈련 중인 경우)로 확대하여 지방정부에게 이들을 지원할 

책임을 부여하고(Sec. 23CZA),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간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개별조언가를 배정하고 진로계획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였다(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 특히 

대상 아동 및 청년의 거주지원, 교육, 훈련 및 고용과 관련된 지원, 건강과 

관련된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

하였다(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

라. 아동과 가족법 2014(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이 법에서는 기존에 18세에 이르면 보호가 종료되었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 연령에서도 보호를 지속하는 정책인 지속보호

(Staying Pu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성인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이나 고등교육을 지속하는 경우 

21세까지 위탁가정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또한 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 멘토를 지원하는 정책인 독립

방문자(Independent Visitor) 제도를 확대하여 기존 대상자였던 ‘연락을 

할 성인이 거의 없거나 혹은 없는 아동’에서 확대하여 독립방문자의 배치를 

원하는 아동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립방문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아동의 보호 계획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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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동과 사회사업법 2017(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

이 법은 중간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개별조언가의 지원 대상인 

‘전관련아동’의 연령을 기존 21세(교육훈련 중인 경우)에서 25세까지로 

연장하여 교육훈련 중이 아닌 경우에도 개별조언가가 25세까지 지속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Children and Social Work 

Act, Sec. 2, 2017). 이들에 대한 조언과 지원이 적어도 12개월에 1회 

이상의 빈도로 제공되도록 하였으며, 지역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및 정보의 목록을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였다(Children and Social Work Act, Sec. 2, 2017). 또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방정부와 연계 기관 등의 연대적 

책임을 제안한 Corporate Parenting Principle을 도입하여,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아동 및 청년의 최선의 이익과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Children and Social Work Act, Sec. 2, 2017).

또한 아동양육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청소년이 보호종료 

후에도 시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근 거주(Staying Close)’ 제도를 도입하였다(Children and Social 

Work Act, Sec. 2, 2017).

  3.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의 대상자

영국은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되다가 보호체계를 떠나는 아동을 care 

leaver로 지칭하고 있으며, care leaver에는 보호종료 연령인 1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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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는 경우(보호종료아동)와 18세 이전에 퇴소하는 경우(중간퇴소 아동)

가 모두 포함된다. 자립준비와 관련된 지원은 care leaver에 대해 보호

체계를 떠나는 데에 대한 지원(care leaving support)으로서, 중간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은 care leaver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중 일부로 제공

된다. 아동보호체계의 보호 유형 중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보호 유형인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시설이나 독립거주 혹은 반

독립거주의 형식으로 보호되는 보호아동이 모두 포함된다(DfE, 2023).

영국의 자립준비 지원 제도의 대상 자격은 대상자의 연령, 가정 외 보호 

당시의 연령, 가정 외 보호 기간 등에 따라 ‘적합아동’, ‘관련아동’, ‘전관련

아동’,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로 구분된다(Foley, N., et al., 2023). 

우선, 자립준비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외 보호 당시의 

연령이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14세 이전에만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는 

아동·청년은 자립준비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Foley, N., et al., 

2023). 

대상자의 가정 외 보호 기간은 총 13주를 기준(적합아동, 관련아동, 

전관련아동)으로 하고 있으며, 13주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보호

종료자’로 구분된다. 또한 자립준비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적합

아동, 관련아동,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인지 혹은 그 이상(전관련아동,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인지에 따라 자격을 구분하고 있으며, 16~17세 

당시의 가정 외 보호 여부에 따라서 적합아동이거나 전관련아동의 자격을 

갖게 된다(Foley, N., et al., 2023).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합아동’은 16~17세 현재 가정 외 보호 중이며, 

14세 이후 13주 기간 동안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는 아동을 일컬으며, 

13주는 연속적인 기간인 경우와 더불어 여러 차례의 단절된 기간을 합산

하였을 때 13주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같이 간주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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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의 단절된 기간의 시작 시점이 14세 생일 이후이어야 하며, 종료 

시점은 16세 생일 이후의 적어도 1일을 포함하여야 한다(Lancashire 

county council, n.d.). 

‘관련아동’은 16~17세인 가정 외 보호 중이 아닌 아동으로 과거 가정 

외 보호 당시 적합아동의 자격(14세 이후 13주 기간 동안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는 아동 중 가정 외 보호 종료 시점이 16세 생일 이후의 적어도 

1일을 포함하는 아동)을 말한다. ‘관련아동’의 가정 외 보호 중지 사유

에는 ① 아동배치명령(child arrangement order), ② 특별후견명령, ③ 

입양 등이 포함된다(Child Act 1989, Sec. 23ZZA, (6)). 14세 이후 13주 

이상 가정 외 보호되었다가, 가정 외 보호 직후부터 16세 생일 이후까지 

소년보호시설이나 병원 등 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도 ‘관련

아동’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만일 ‘관련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정 외 보호가 중지되는 경우, 원가정에 거주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 

시, ‘관련아동’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로 구분된다

(Lancashire county council, n.d.). 

‘전관련아동’은 18~25세 청년 중 과거에 ‘적합아동’이었거나, ‘관련

아동’이었던 자를 의미한다.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의 경우 16~20세인 

가정 외 보호 중이 아닌 자로 14세 이후 13주 미만의 기간 동안 가정 외 

보호되었던 자이다(Foley, N., et al., 2023). 

이러한 영국의 자립준비지원 대상자 중, 국내 기준의 중간퇴소 아동 

혹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 표의 붉은 색 선 안에 

해당하는 범주로 ‘관련아동’과 ‘전관련아동’ 중 과거에 ‘관련아동’이었던 

자, 그리고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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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영국 자립준비 지원 제도 대상과 중간퇴소 아동·청년의 포함 수준 

구분 대상자 자격 중간퇴소1)

적합아동
(Eligible children)

- 16세 혹은 17세이며,
- 14세 이후 총 13주 기간 동안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고(단, 16세 생일 
이후 1일이라도 가정 외 보호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현재도 여전히 가정 외 보호 중인 
아동

보호종료 
예정 

아동·청소년

관련아동
(Relevant children)

- 16세 혹은 17세이며,
- 현재는 더 이상 가정 외 보호 아동이 

아니며,
- 가정 외 보호가 종료되기 이전에 

‘적합아동’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아동

▶
중간퇴소

아동

전관련아동
- 18세~25세이며, 
- 과거에 ‘적합아동’이었거나, 혹은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Former relevant children) - 과거에 ‘관련아동’이었던 자 ▶

중간퇴소
아동 혹은 

청년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
(Qualifying care leaver)

- 16세~20세이며,
- 16세 동안 혹은 이후에 가정 외 보호 

되었으나, 현재는 더 이상 가정 외 
보호 아동이 아니며,

- 14세 이후에 13주 미만 가정 외 
보호되었던 자(‘적합아동’이나 
‘관련아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주: 국내 중간퇴소 아동 및 청년의 전체 범주 중 영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대상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출처: Foley, N., et al. (2023). pp. 20-21의 내용을 발췌하여 연구진이 재작성함.

영국에서 성인이 되는 연령은 18세로, 16세는 아동기에 속한다. 그러나 

16세라는 연령은 성인이 되기 전, 성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통상적으로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으로, 

대학교 등의 전일제 고등교육을 받거나, 인턴십을 시작하거나 혹은 취업과 

파트타임 교육 혹은 훈련을 병행하는 등의 세 가지 진로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다(Gov.Uk, n.d.). 따라서 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진로선택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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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시기에 가정 외 보호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나. 중간퇴소 아동 지원 내용

자립지원 대상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합아동’의 경우 현재 가정 외 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으로 개별조언가가 

배정되고, 자립에 대한 욕구사정을 통해서 진로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18세에 이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Coram Child Law Advice, n.d.).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관련아동’과 ‘전관련아동’ 또한 적합

아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즉, 개별조언가가 배정되며, 

욕구사정을 통해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지원과 재정적 지원, 교육 훈련 

및 근로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한다. ‘전관련아동’의 경우 진로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계획을 검토·보완

하도록 하고 있다(Coram Child Law Advice, n.d.).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또 다른 대상자인 ‘자격이 있는 보호

종료자’의 경우 개별조언가나 욕구사정, 진로계획 등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방학 중의 주거지원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서비스국으로

부터 현금지원을 포함한 자립과 관련된 지원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Coram Child Law Advice,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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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영국 대상자별 자립준비청년 지원 서비스의 내용

구분 제공 서비스 내용

적합아동

- 개별조언가
- 욕구사정
- 진로계획
- 퇴소 전까지 보호 및 지원을 지속 제공

관련아동

-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 개별조언가
- 욕구사정
- 진로계획
- 주거와 관리
- 교육, 훈련 및 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

전관련아동

-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 개별조언가
- 진로계획, 정기적 리뷰
- 교육, 훈련 및 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
- 주거지원
- 생활비 지원

자격이 있는 보호
종료자

- (대학 이상 교육 중인 경우) 방학 중 주거 지원
- 아동 서비스국(Children’s Service)에서 로부터의 조언과 지원(현금지원 

포함)

출처: Coram Child Law Advice. (n.d.)로부터 발췌 및 번역; Foley at al. (2023), Support for c
are leavers. pp.20-21.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
BP-8429/CBP-8429.pdf(2024년 9월 20일 인출).

1)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사정

적합아동, 관련아동 혹은 전관련아동은 자립 시 필요하게 될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진로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기관이 협력하는 

욕구사정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욕구사정은 해당 아동(적합아동, 관련

아동 혹은 전관련아동)이 16세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단,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를 감안할 수 있음), 16세 생일 이후에 적합 

혹은 관련아동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실시될 수 있다.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첫 번째 욕구사정은 해당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

하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수행하며, 아동의 보호계획(Care Plan)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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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중 실시했던 욕구사정 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22).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사정은 아래와 같이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자들과 상의하여, 그들의 시각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와 같은 

주요 관련자들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포함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한 사유가 아동의 파일에 기록되도록 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2; Coram Child Law Advice, n.d.).

∙ 아동 본인

∙ 부모

∙ 가정 외 보호자(현재 및 향후 예정된 자)

∙ 학교 및 교육 서비스 관계자

∙ 아동을 위해 지정된 독립적 방문자(Independent Visitor)

∙ 아동의 건강 혹은 치료를 제공하는 자(간호사, 기타 의료인)

∙ 개별조언가

∙ 기타 관련자 및 옹호자

욕구사정은 8개 영역(건강 및 발달, 교육, 훈련 및 고용, 정서적 및 

행동적 발달, 정체성,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자립에 필요한 실용적 기술, 

재정적 지원체계, 주거의 적합성)으로 구분되며, 다음 표와 같이 각 영역

별로 욕구사정의 내용이 구성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2, 

pp. 21-23).

건강 및 발달 영역에서는 건강 및 의료(치과진료, 심리치료 포함) 욕구를 

사정하게 되는데, 건강한 삶이나 긍정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훈련 및 고용 영역에서는 아동의 직업적 포부, 희망 

등을 확인하고, 교육서비스 및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 상급학교 진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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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자격 요건 획득을 위한 지원을 

비롯하여 직업상담, 직업 경험, 멘토링, 고용 관련 지원 등의 필요성을 

검토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2, pp. 21-23).

〈표 3-6〉 영국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사정의 영역 및 내용

욕구 영역 욕구사정 내용

건강 및 발달
- 의료 및 치과진료 등 의료서비스 욕구
- 심리치료 서비스 욕구
- 건강한 삶, 긍정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

교육, 훈련 및 고용

- 직업적 포부와 희망,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지원 및 행동 방안
- 직업상담의 접근성
- 교육의 목적과 지원(교육 혹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욕구)
- 대학, 수습직원 지원을 위한 신청 및 필요한 자격 획득 지원
- 직업 경험, 직업 멘토링, 고용경로에 대한 지원

정서적 및 
행동적 발달

- 자존감, 탄력성, 자신감 등이 충분한지 사정
- 자존감과 긍정적 애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 타인과의 공감이나 이해할 수 있는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한 사정
- 애착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적절한 감정표현, 변화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 관리, 자기통제 및 적절한 자기인식 가능 수준 등에 
대한 사정

정체성
-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등과 관련된 아동의 욕구
- 보호아동의 경험이 있는 자신의에 따른 정체성을 아동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정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부모, 가족 혹은 확대가족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정
- 또래, 친구 및 중요한 성인과의 관계
- 이러한 관계들이 아동을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실용적 및 기타 기술

-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실용적인 기술을 갖추었는지 사정

재정적 지원체계

- 아동의 재정적 욕구 및 재정적 역량
- 아동이 은행계좌, 국가보험번호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저축의 가치를 이해하는지? 필요한 지출을 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 혹은 소득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지?

- 재정적 지원체계 필요성

주거(의 적합성)
- 현재 혹은 향후 주거의 질에 대한 사정
- 주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사항

출처: Department for Education (2022). pp. 21-23. Figure 1 – Needs assessment and 
content of pathway plans for relevant and former relevant children. 발췌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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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및 행동적 발달 영역에서는 아동의 자존감, 탄력성, 자신감, 

사회성, 긍정적 애착 관계 등과 더불어 변화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표현, 자기통제 및 자기인식 등 자립에 따라 확대되는 사회적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의 내적 역량을 사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체성 

영역에서는 성,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정체성뿐 아니라 보호아동의 경험이 

있는 퇴소 아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립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정 또한 고려되어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2, pp. 21-2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가족관계, 확대가족

과의 관계, 또래 및 친구 관계, 중요한 타인(성인)과의 관계 등이 아동의 

자립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사정하고 검토한다.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들을 갖추었는지 

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체계 영역에서는 아동의 재정적인 역량과 욕구를 

사정하고, 향후 재정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한다. 주거의 

적합성 영역에서는 현재 및 향후 주거의 질과 주거에 대한 욕구를 사정

하며, 주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2, pp. 21-23).

2) 개별조언가(Personal Advisor)

개별조언가는 적합아동, 관련아동 혹은 전관련아동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he Care Leaver Regulations 

2010, No. 2571, Part3, Regulation 8). 1) 조언(실용적인 조언 포함)과 

지원을 제공함. 2) 진로계획(pathway plan)의 사정 및 준비에 참여함. 

3) 진로계획의 점검에 참여함. 4) 진로계획의 실행 담당주체와 연계 및 

협력함. 5) 서비스의 제공을 조정(coordinate)하며, 아동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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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인지를 확인함. 

6) 관련아동 혹은 전관련아동의 발전과 웰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고 

있음. 7) 관련아동 혹은 전관련아동과의 연락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함. 8) 관련아동 혹은 전관련아동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함.

개별조언가의 배정은 보호아동이 15세 6개월이 되는 시기에 보호아동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요청되며, 아동-개별조언가 배정이 이루어

지는 시점은 16세 생일 즈음이다. 다만, 16세 이후에도 가정 외 보호가 

지속될 예정인 아동(적합아동)의 경우에는 개별조언가의 배정이 16세 

이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라포 형성 등 지지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 개별조언가의 서비스는 대상 청년이 21세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되며, 21세에 이르렀을 때, 서비스를 25세까지 지속할 

것인지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21세에 서비스 중단을 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25세까지 개별조언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Lancashire county council, n.d.). 

개별조언가는 아동이 자립과 관련된 욕구에 맞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관련아동 및 전관련아동의 개별조언가는 진로

계획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요한 컨택 포인트로 지정되게 

된다. 기존의 아동보호 사례관리자가 개별조언가가 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적임자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 개별조언가의 

배정 시에는 아동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데, 특히, 성별, 

인종, 종교, 언어, 장애 여부 등에 대한 희망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Lancashire county council, n.d.).

아동에게 배정된 개별조언가는 아동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며, 

연락에는 정기적 방문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러한 방문과 연락을 통해 

욕구사정과 진로계획이 마련될 수 있으며, 특히 방문 시에는 아동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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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질이 적합한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중간퇴소 아동·청소년(관련

아동 및 전관련아동)에 대한 개별조언가의 방문 횟수는 적어도 8주에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아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한 지 7일 이내에 개별조언가가 아동을 반드시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연락과 방문은 개별조언가가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개별조언가와 아동의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 연락을 재개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다해야 하며, 아동이 경험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개별조언가가 지원할 것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Lancashire county 

council, n.d.).

3) 진로계획

진로계획(Pathway Plan)은 아동의 보호계획(Care Plan)과 개인 교육 

계획(Personal Education Plan)을 기반으로 하고, 직업상담서비스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게 된다. 계획 수립에 있어서 아동 당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목표와 세부 계획 등의 작성에 있어서 아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진로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 보호종료 시 교육 및 훈련의 지속에 대한 계획 

 지방 정부가 고용이나 직업을 갖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아동의 

포부, 기술 및 교육 잠재력을 고려하여 취업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 주거비 및 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재정 지원

 제공될 연락과 개별 지원의 성격과 수준 및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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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욕구를 고려한 주거의 적합성에 대한 세부 사항

 종교적 신념, 인종 및 문화적, 언어적 배경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체

성과 관련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항

진로계획에서 계획된 조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상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정요약보고

(Financial Summary)는 별도로 작성되어, 진로계획에 첨부되고 재정

부서에 전달하며,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Lancashire county council, n.d.).

특히 중간퇴소 아동 등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임신 및 부모 되기, 소년

보호시설에서의 석방 문제, 정신건강 문제, 노숙에 대한 위험, 부채, 임대료 

체납 위험, 교육 또는 훈련에 대한 조언과 지도,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 및 

학대 경험에 대한 조언 또는 지원 등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Lancashire county council, n.d.).

진로계획의 점검은 자립준비청년이 25세가 되기까지 6개월마다 이루어

지고 있으며, 범죄로 기소되어 구금될 가능성이 있거나, 기존 주거지에서 

퇴소 위험이 있거나 노숙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들의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청년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더 잦은 빈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진로계획의 점검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회의에는 

청년 본인, 개별조언가, 사회복지사, 기타 청년과 관련된 주요 관련자 등이 

포함된다(Lancashire county council, n.d.).

4) 주거

지방정부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적합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종료지원금(Leaving care grant, 혹은 Setting Up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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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ance)으로 최소 2,000파운드(다수의 경우 3,000파운드)의 수당을 

제공한다. 또한 주거할 거처가 없는 다음의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homeless care leavers)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Foley, N., et al., 2023). 

 16~18세 사이에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는 21세 미만 청년

 21세 이상 청년 중 가정 외 보호 경험으로 인하여 주거의 취약성이 

가중된 경우

이 지원금은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가구 등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될 수 있다. 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개별조언가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조언가는 

자립준비청년의 금전적 지출이나 물품 구입 등의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지원금의 지출 수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교육 및 훈련 지원

  ① 16~19 장학금(16 to 19 bursaries)

16~19 장학금은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중간퇴소 아동, 

소득지원(Income Support) 대상 아동, 장애생활급여(Disability Living 

Allowance)/개인자립지원급여(Personal Independence Payments)/

고용지원급여(Employment Support Allowance) 등을 수급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중간퇴소 아동의 경우, ‘14세 이후부터 16세 이후에 종료

되는 기간 사이에 총 13주 동안 가정 외 보호의 경험이 있는 16세 및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제공한다(Education & Skills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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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2023).

장학금의 지원 가능 액수는 최대 연간 1,200파운드까지이며, 교육비 

실비 기준으로 지급된다. 만일 최대 지원 가능 액수(1,200파운드) 이상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판단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펀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Education 

& Skills Funding Agency, 2023).

  ② 학생 프리미엄 플러스(Pupil Premium Plus)

학생 프리미엄 플러스는 가정 외 보호 중이거나 과거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는 아동 및 청년에 대해서 학교에 제공되는 펀드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일부 선정된 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으로 수행되었으며, 2022년/2023년 학년에서는 58개 지역정부가 참여

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액수는 24백만 파운드로 확대되었다(Foley, N., 

et al., 2023). 

  ③ 고등교육 지원

잉글랜드의 고등교육을 관할하는 학생처(Office for Students)는 고등

교육에서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율이 낮고, 평균적으로 일반 

청년 대비 교육에 대한 성과가 낮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중간퇴소 

아동 등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Foley, N., et al., 2023). 

 고등교육 지원 및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활동

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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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기숙사비 등 주거지원

 정신건강 지원

 보호종료아동(중간퇴소 아동 포함)의 교육에 대한 헌신적인 교원의 

지도

 전체 교직원 훈련

25세 미만 중간퇴소 아동(보호종료아동 포함)은 최초 고등교육에 참여 

시 지역 정부로부터 2,000파운드의 일회성 고등교육 장학금의 대상이며, 

이 장학금은 한 번에 혹은 몇 회의 분할금으로 제공될 수 있다(Foley, N., 

et al., 2023). 

6) 중간퇴소 아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

앞에서 살펴본 장학금(Bursary)을 제외하고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의 차이를 Lancashire County Council

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적합아동과 관련아동을 

대상으로는 가장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련아동이 국내

에서 중간퇴소 아동으로 범주화된다고 볼 때, 관련아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독립거주 시에는 주거

비용과 의복수당 등이 지급되며, 보호종료 수당 또한 지속적이고 정기적

으로 지급된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뷰, 가족과의 연락, 취미활동, 명절, 

생일, 작업복 마련, 자원봉사활동, 통근비용, 운전면허 취득, 초기 자립과 

이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항목과 시기별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전관련아동은 중간퇴소 청년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18세에 보호종료

수당을 5주간 수급할 수 있으며, 연락, 취미, 자원봉사활동, 작업복, 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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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에 대한 지원은 16세부터 21세 사이에 받을 수 있고, 명절 지원금은 

18세부터 21세 사이에 수급할 수 있다.

반면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는 대부분 중간퇴소 아동이나 중간퇴소 

청년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방학 중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학별로 장학금이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금전적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표 3-7〉 Lancashire County Council이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 – 적합아동과 중간퇴소 

아동의 비교

적합아동 및 관련아동 전관련아동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

16~
18세

- 주거비용(Accommodation Costs)
- 보호종료수당(Leaving Care 

Allowance) 주당 71.70파운드
- 독립거주 시, 의복수당(Clothing 

Allowance) 연간 2회 150파운드
- 독립거주 시, 

임산부의복수당(Maternity 
Allowance), 최대 100파운드

- 생일수당 50파운드

18세

- 보호종료수당(Leaving 
Care Allowance) 
주당 71.70파운드, 단 
5주 동안(Universal 
Credit Claim을 신청 
후 수령하기 전까지만 
해당)

- 학위과정 
중에 있는 
경우 방학 
중 
주거지원 
(Vacation 
Accomm
odation)

- 대학으로
부터 
16~19 
장학금 
펀드 지원 
가능

16~
21세

- 인터뷰 의류(Interview Clothes) 
비용 지원 최대 100파운드

- 연락(Contact) 가족 등 만남을 
위한 지원

- 취미(Hobbies and Interests) 지원
- 명절 지원(Celebrations or 

Religious events)
- 주당 5시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당 25 파운드
- 직작업복 지원
- 4주간 통근비용 지원

16~
21세

- 연락(Contact) 가족 
등 만남을 위한 지원

- 취미(Hobbies and 
Interests) 지원

- 주당 5시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당 25 파운드

- 직작업복 지원
- 4주간 통근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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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ancashire County Council. (n.d.), Financial Support. https://www.lancashire.go
v.uk/youthzone/care-leavers-local-offer/money/ 의 각 아동 유형별로 정리된 내용을 
발췌 및 요약

7) Staying Put, Staying Close 제도

Staying Put과 Staying Close 제도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보호되었던 거처 혹은 거주지 인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호종료 이후 성인기에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Staying Put 제도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되었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Staying Close 제도는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에서 

보호되었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이 18세가 되면 즉각적으로 위탁가정이나 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기존 보호체계에서, 다수의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이지 못한 

성인기 초기를 맞게 되었다는 데에 있었다(HM Government, 2006). 

따라서 이러한 점이 우려되거나, 희망하는 경우 초기 성인기의 일정 기간을 

기존에 보호되었던 곳에서 머무르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다.

적합아동 및 관련아동 전관련아동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

16~
25세

- 17-~25세 대상 운전면허취득 지원, 
단 취업을 위한 필수사항인 
경우에만 해당, 10% 비용 보조

- 주거수당(Leaving care grant) 
2,000~3,000 파운드

- 초기 비용 지원
- 이사비용 지원(초기 2회)

18~
21세

- 명절 지원 
(Celebrations or 
Religious events)

16~
25세

- 초기 비용 지원
- 주거수당(Leaving 

care grant) 
2,000~3,000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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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Staying Put 제도

Staying Put 제도는 2014년 Children and Families Act를 통해 도입

되었으며, 청년의 연령이 만 21세까지 기존에 보호되었던 위탁가정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taying Put 제도의 핵심 대상은 적합

아동이며, 관련아동이나 전관련아동 등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은 이미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Staying Put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Staying Put 제도는 대상자의 진로계획(Pathway Plan)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즉, 16세에 진로계획을 수립할 시점에 Staying 

Put 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17세 4분의 1 시점에 이를 

확정하도록 하여, 18세에 이르렀을 때에 Staying Put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미리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제도의 대상자들은 아동기에 보호되어 왔던 위탁가정에서 거주할 

수 있으나, 18세 이전과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 제도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Staying Put 기간에는 법적으로 위탁아동이 

아니며, “excluded licensee”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는 기존 위탁

보호자는 더 이상 위탁부모가 아니며 자립준비청년의 “집주인(landlord)”

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HM Government, 2013, p.8). 또한, 18세 

이전까지 위탁부모에게 지급되어 왔던 양육보조금(allowance)은 제공

되나,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어 왔던 용돈은 지급되지 않는다

(Birmingham Children’s Trust, n.d.). 이러한 조치들은 자립준비청년이 

Staying Put에 머무르는 기간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HM Government, 2013).

Staying Put 제도를 통해 주거를 제공받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거주의 적합성을 지방정부가 확인하고 최소 

기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질병이나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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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고용과 지원 수당(Employment & Support Allowance)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실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업수당(Jobseekers 

Allowance)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주거수당(Housing Benefit)의 대상이 

되며, 주거지 형태나 제공되는 식사 등에 따라서 수당의 지급 금액이 상이

하게 적용된다.

  ② Staying Close 제도

Staying Close 제도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 중 18세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설을 중간퇴소한 

관련아동이나 전관련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립적인 생활로의 온전

하고도 안정적인 전환을 위하여 25세까지 본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제도의 대상자들에게는 과거 아동양육시설의 직원이나 자립준비청년이 

신뢰하는 성인에 의하여 이주를 위한 주거지 제공, 실생활 및 정서적 지원 

등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7~2018년에 5개 지방정부와 

3개 민간기관에 의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2022~2023년

에는 추가적으로 15개 지방정부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3). 

이들의 주거지는 보호가 이루어지던 양육시설 인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한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설의 기존 

실무자와 연락을 지속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재정관리, 취업, 교육 등의 실질적 

기술을 교육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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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립적 방문자(Independent Visitor)

독립적 방문자 제도는 아동법 1989(Schedule 2, Para. 17)에 의거

하여 도입되었으며, 보호아동(Looked After Children)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으로서 지방정부에서 보호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독립적 방문자가 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8~17세의 보호아동으로 적합아동에 한하므로, 중간

퇴소한 관련아동이나 전관련아동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방정부에서 

아동의 보호계획의 일부로 독립적 방문자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는 특히 

보호아동의 원가정이나 친인척 등 애착을 형성하고 지원이 가능한 성인이 

부재한 사례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보호아동의 사례 등으로 

방문자가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성인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는 경우이다. 다음은 Bracknell Forest Children’s Services의 매뉴얼

(Bracknell Forest Children’s Services, n.d.)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

아동의 독립적 방문자 필요도 사정 기준이다.

 부모, 가족 등과의 연락이 거의 없고, 지난 12개월간 방문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원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친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 독립적으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

 또래 집단의 압력이나 과거 중요한 성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

 생활시설에 보호되고 있어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 경우

 아동의 교육 및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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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방문자의 신청과 지정은 보호아동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보호아동-독립적 방문자 

간의 결연은 아동의 인종, 종교, 특별한 욕구 등을 기반으로 한다. 독립적 

방문자 서비스의 종료는 보호아동과 독립적 방문자 간의 동의에 우선적

으로 기반하며, 아동이 18세에 이르기까지 유지될 수 있다. 보호아동의 

보호 점검 시에 독립적 방문자 서비스에 대한 점검이 함께 수행된다

(Bracknell Forest Children’s Services, n.d.).

다.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

1) 지방정부(Local Authority)

보호종료아동(Care Leaver) 지원을 담당하는 가장 주요한 기관은 지방

정부이다. 지방정부는 가정 외 보호아동(Looked After Children)의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할 책임이 있으며, 보호아동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조언가(Personal 

Adviser)를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부에 의하여 고용되는 개별

조언가들은 수립된 진로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검하고, 

자립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등 자립지원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교육부는 아동보호 정책을 중앙에서 관할하고 감독하는 정부부처로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자립지원 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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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다. 지방정부에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부하여, 

지방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장학금(Bursary)을 지원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과 함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점검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림 3-3〕 영국의 자립 전환기 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출처: 이상정 외. (2019). 가정외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p.122. 
재인용.

원출처: National Adudit Office. (2015). Care Leavers’ transition to adulthood.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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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정부부처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 복지,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제도에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을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2013년부터 관련 서비스 대상으로서 보호종료

아동의 표식(marker)을 두고 서비스 접근 시 이를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연금부 산하 Jobcenter Plus는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에게 개별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HM Government, 2013).

보건부(Department for Health)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관할하고, 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통하여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도 주거·지역사회·

지방정부 지원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경영·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등이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주거지원, 형사사법체계 관련 지방

정부 지원, 교육 및 취업훈련 관련 지원 등을 담당한다(HM Governmen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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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 사례

독일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양육이 보장되지 

않고, 청소년의 발달에 지원이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청의 책임하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범위는 상담에서 주거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Betanet, 2024).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연령 구분과 

체계적 권리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21년 

아동·청소년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과 부모의 참여 권리를 강화하고 자립

준비청년의 이행 지원과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본 절에서는 독일 가정 외 보호의 일반 현황을 검토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된 주요 아동청소년법 조항인 양육지원(Hilfe zur Erziehung)

과 청년지원(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내용을 검토한다. 이어서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전환 과정 지원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개정 이룬 

2021년 아동청소년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실천 현장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인 부모 참여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세스, 지원계획논의, 옴부즈맨 제도, 주거지원, 재정

지원을 차례로 제시한다.

  1. 독일 가정 외 보호 일반 현황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독일에서는 약 121,000명의 아동이 

보육시설, 약 86,000명이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여 총 207,000명이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정 외 보호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보다 약 2,900명 감소한 수치이다.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전반적 규모는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에 24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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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DESTATIS, 2023).

〔그림 3-4〕 시설보호와 위탁가정 보호 아동 

(단위: 명)

출처: DESTATIS. (2023.12. 21.). “Über 207 000 junge Menschen wuchsen 2022 in einem 
Heim oder einer Pflegefamilie auf”.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
teilungen/2023/12/PD23_493_225.html

2021년 기준 가정 외 보호를 받은 아동 중 5건 중 4건(80%)은 미성년

자였고, 14세 미만은 절반 수준(49%)이었다. 5분의 1(20%)은 소위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이었다. 10세 이하의 어린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11세부터는 시설보호 비율이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여아보다 남아가 가정 외 보호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54%), 양육시설

에서 보호되는 경우도 더 많았다(56%). 양육시설 거주 아동은 평균 21개월, 

가정위탁 아동은 평균 4년 이상(49개월) 지속되었다(DESTATI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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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연령별 시설보호와 위탁가정 보호 아동

(단위: 명)

출처: DESTATIS. (2022.10.27.). “210 000 junge Menschen wuchsen 2021 in Heimen oder 
Pflegefamilien auf”.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
/10/PD22_454_225.html#:~:text=WIESBADEN%20%E2%80%93%20Im%20Jahr%20
2021%20lebten,au%C3%9Ferhalb%20der%20eigenen%20Familie%20auf.

한편, 2021년에 독일에서는 성년이 된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을 대상

으로 125,025건의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원칙적으로 지원 유형은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아동 교육 지원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한다. 미성년

자와 비교할 때, 2021년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의 지원 비율 분포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서비스를 이용한 125,025명의 청년 중 시설보호에 

배치된 비율이 18세 미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34.5%)을 차지했다. 원

가정 보호 지원 중에서는 부모 지원/돌봄 지원(17.3%)이 특히 중요했고, 

양육 상담 지원을 받은 자립준비청년도 25.6%로 나타났다(Infosystem, 

n.d.a).

아동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겨지는 이유는 ‘보호자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다. 질병으로 부재중이거나 해외 체류 등 자녀를 돌볼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방임,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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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성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복지 위험(17%)이었으며, 부모의 양육 능력 

부족(13%)이 그 뒤를 이었다.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은 시설보호 아동보다 

‘아동 복지 위험’을 이유로 맡겨진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3-6〕 시설 또는 위탁가정 보호 이유

(단위: %)

출처: DESTATIS. (2024). “Hilfe zur Erziehung und Angebote der Jugendarbeit”, Grafiken 
2 von 4.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Soziales/Juge
ndarbeit/_inhalt.html#253468

2021년 양육지원을 받은 18세 미만 아동과 가족 총 1,002,844명 중 

40.1%는 양육상담을 이용했다.19)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복지법 31조에 

따른 ‘복지적 가정지원’으로 양육지원을 받은 아동의 26.3%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30조에 따른 자녀 양육 지원/돌봄 지원(양육동반자, 돌봄도우미)

은 전체 양육지원의 4.6%를 차지했으며, 29조에 따른 사회그룹지원과 

35조에 따른 집중 복지적 개별돌봄은 각각 1.4%와 0.3%로 이용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 이러한 형태의 도움은 청소년청의 승인 및 사례 관련 자금 없이도 부모와 청소년이 직
접 요청할 수 있다(36a조 2항).



146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그림 3-7〕 18세 미만 양육지원(Hilfe zur Erziehung) 형태 분포(2021년)

주: 그림에는 양육지원을 받는 미성년자의 수만 포함됨(SGB VIII 27조). SGB VIII 35a조(특히 정신 
장애 청소년 참여 서비스 참조)에 따라 정신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 사례, SGB VIII 41조)(청년 
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출처: Infosystem. (n.d.b.). “Quantitative Verteilung der Hilfen zur Erziehung”. https://w
ww.kinder-jugendhilfe.info/aufgaben-und-handlungsfelder/hilfen-zur-erziehun
g/quantitative-verteilung#breadcrumb

(부분)가정 외 보호지원(32조)도 1.6%로 비슷하게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주보호를 받는 아동은 전체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의 17.1%이며, 이 중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은 8.9%, 위탁가정 보호를 받는 아동은 7.8%, 집중 

복지적 개별돌봄을 받는 아동은 0.3%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복지법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아동·청소년복지(Kinder- und Jugendhilfe, KJH)의 법적 근거는 독일 

사회법전 제8권(SGB VIII)에 수록된 아동·청소년복지법이며, 개별 연방 

주에서는 보충 입법을 제정한다(Richter-Kornweitz & Holz, 2023). 

사회법전 8권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기본 업무(사회법전 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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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절)는 다음과 같다(Kompetenzzentrum Pflegekinder e. V., 

2021).

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도움을 줌

 부모 및 기타 법적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

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

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긍정적인 생활 환경과 아동 및 가족 친화

적인 환경을 유지하거나 조성하는 데 기여

독일 아동·청소년복지법에는 아동, 청소년, 청년, 부모 및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 아동

/청소년을 배치하는 것도 이러한 서비스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Zentrum Bayern Familie und Soziales, 2023). 지역사회와 국가는 

가정 밖에서 성장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성년이 된 후에도 공적 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국가 기관 또는 위탁 기관으로부터 발달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자립준비 지원과 관련된 

양육지원(Hilfe zur Erziehung)과 청년지원(Hilfe für junge 

Volljährige)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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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육지원(Hilfe zur Erziehung)

아동·청소년복지법상의 양육지원(Hilfe zur Erziehung)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양육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친권자, 즉 일반적으로 

부모를 지원한다. 자녀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부모가 직접 청소년청

(Jugendamt)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또는 극심한 방임 등 아동의 복지가 위험에 처한 경우, 청소년청은 

아동 보호를 위해 부모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가정법원과 협력하여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Nowacki, 2013).

양육지원(Hilfe zur Erziehung)은 원가정 보호, (부분)가정 외 보호, 

가정 외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원가정 보호 지원은 이전 거주지, 즉 일반

적으로 부모의 가정에 남아 있는 가족과 해당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가정 외 보호아동과 청소년 지원을 규정하는 양육지원

(Hilfe zur Erziehung)은 아동·청소년복지법 28~35조에서 다양한 지원 

옵션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양육지원에서 

포함하고 있는 지원 수단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8> 양육지원(아동·청소년복지법)

구분 법령 내용

원가정 
보호

양육상담(28조)

- 개인 및 가족 관련 문제와 근본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극복하도록 상담(서비스, 시설) 지원

- 양육 문제 해결, 별거·이혼 사례 지원. 다양한 방법론적 접
근 방식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 

사회그룹지원
(29조)

- 아동과 청소년이 발달상의 어려움과 행동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

- 그룹 내 사회적 학습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촉진 

양육동반자, 
돌봄도우미 

(30조)

-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 개별 지원
- 아동 또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할
지는 각 사례의 구체적인 문제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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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fosystem. (n.d. c.). “Hilfen zur Erziehung”. .https://www.kinder-jugendhilfe.info
/aufgaben-und-handlungsfelder/hilfen-zur-erziehung 에서 재구성.

1) 원가정 보호 지원 

  ① 원가정 보호

원가정 보호 지원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청년 및 부모를 위한 지원 프로

그램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가정 보호 지원에는 양육 상담(아동·청소년복지법 28조), 

사회그룹지원(29조), 양육동반자, 돌봄도우미(30조), 복지적 가정지원

(31조)이 있다.

원가정 보호 및 (부분)가정 외 보호 지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육 상담, 사회 교육적 가족 지원은 주로 부모가 

구분 법령 내용

복지적 가정지원
(31조)

-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 자녀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 지원

- 개별 가족문화에 대한 존중과 신뢰 형성 요구

(부분)
가정 
외 

보호

주간 그룹 
교육(32조)  

적절한 형태의 
가족돌봄 

교육(32조)

- 주간 그룹 양육지원의 목적은 그룹 내 사회적 학습, 학교 
교육 및 부모 업무 지원을 통해 아동 또는 청소년의 발달 
지원, 아동 또는 청소년이 가족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지원은 적절한 형태의 가족 돌봄교육으로 제공될 수 있음

가정 
외 

보호

위탁가정 
보호(33조)

- 가족적 형태의 외부 배치로 다른 가정에 배치
-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양육지원

시설보호, 기타 
돌봄주거 

형태(34조)

- 다양한 형태의 시설보호로, 전통적인 다중 그룹 시설부터 
어린이 마을, 독립 주거 그룹 등이 있음. 

집중 복지적 
개별돌봄(35조)

-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
년에게 집중적인 개별 사회 교육 지원 제공

- 원칙적으로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제공, 청소년의 개별적
인 필요 고려

기타
27.2 지원

(27조)
- 개별적으로 설계된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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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기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회 

집단 활동, 양육 상담은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 또는 환경(학교, 여가 시간)

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연령이 비교적 높은 청소년에 대한 원가 정

보호는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부분) 가정 외 보호

(부분)가정 외 보호는 가정 외부의 기관 환경에서 주간에만 제공되며, 

주간 그룹 교육(32조) 또는 적절한 형태의 가족 돌봄 교육(32조)이 있다. 

(부분)가정 외 보호 지원은, 원가정 보호 지원과 마찬가지로 아동 또는 

청소년은 집에서 계속 생활하지만,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임 장소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식사, 숙제 등을 수행하고,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Nowacki, 

2013). 원가정 보호 지원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부분)가정 외 보호 

지원의 경우 비용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91조 2항).

2) 가정 외 보호 지원

  ① 위탁가정 보호

위탁가정 보호는 원가정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복지를 보장할 수 없고 

위탁가정 지원이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 형태인 경우 사회적 혜택으로서 

제공된다(BMFSFJ, 2016). 아동은 가정 밖에서 청소년청이 적합성을 

확인한 위탁부모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진다. 위탁가정 보호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 가족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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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함하는 ‘열린 가족 개념’을 따른다(Infosystem 

Kinder-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n.d.d). 위탁부모의 모집, 

훈련, 지원 및 상담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청 또는 독립 기관에 기반을 둔 

전문(전문) 위탁 아동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한다. 각 전문가가 돌보는 

위탁가정은 25명 이하여야 한다. 원래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과 지원을 

받을 권리(37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37a조). 

  ② 시설보호

시설보호는 아동과 청소년을 가족 외부에 배치하는 것으로, 위탁가정 

배치와 시설보호로 구분될 수 있다. 시설보호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생활 공간을 마련

하는 것이다. 34조에 따라 시설보호는 세 가지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세 가지 목표는 ‘가족으로의 복귀’, ‘다른 가정에서 양육을 위한 준비’ 또는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생활 형태’로 정리해볼 수 있다. 

시설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45조), 이는 광역 

청소년청이 담당한다(85조 2항 6호). 허가의 전제조건에는 불만 처리 절차 

및 보호 개념에 대한 증명이 포함된다. 공공 기관은 배치 비용을 부담하며

(39, 40조 및 91조 5항), 부모는 소득에서 법정 명령에 의해 결정된(94조 

5항)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3) 27.2 지원

기본적인 형태의 원가정 보호/(부분)가정 외 보호 지원 외에도 ‘아동·

청소년복지법 27조 2항에 따른 지원’ 또는 35조에 따른 ‘집중적인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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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지원’과 같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다. 이는 법에서 

표준화되지 않은 형태로, 아동과 청소년(및 부모)의 특정 문제에 따라 개별

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조합하여 필요 기반 서비스를 개발 및 구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지원 카탈로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하고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개별적이고 창의적인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청년을 위한 지원(Hilfen für junge Volljährige)

청년을 위한 지원(아동·청소년복지법 41조)은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을 

연장 또는 재시작하는 개념으로, 사회법전 8권 27~35조에 따른 개별 

지원과, 36조에 따른 지원계획, 39조에 따른 청년을 위한 생계지원이 제공

된다. 청년을 위한 지원은 위탁보호, 시설보호 지속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표 3-9> 청년을 위한 지원(아동·청소년복지법 41조) 대상 연령

기준 연령 지원 내용

18-~20세 청년을 위한 지원(41조). 지원 (재)시작 가능. 

21-~27세
계속적 지원만 가능. 만 21세가 되면 더 이상 41조에 따른 지원을 시작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속적인 지원(연장)으로만 가능

출처: 1) Wiesner. R. (2014). “Hilfen für junge Volljährige”, Rechtliche Ausgangssituation. 
Expertise im Projekt “Was kommt nach der stationären Erziehungshilfe? – Care 
Leaver in Deutschland”. https://www.careleaver-kompetenznetz.de/files/exper
tise_wiesner_rechtliche_ausgangssituation.pdf

 2) Kompetenzzentrum Pflegekinder e. V. (2021). “Careleaving in der Pflegekinderh
ilfe”. https://kompetenzzentrum-pflegekinder.de/wp-content/uploads/2022/0
1/Praxisheft_Careleaving-in-der-Pflegekinderhilfe_Bedarfe-und-Herausforder
ungen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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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지원 대상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8세에 도달한 후에도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20) 단,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청소년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인의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18세 이후에 제출된 급여 신청을 거부하는 행정 결정은 

불법이며 행정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Wiesner, 2014, p. 12). 

그러나 만 21세가 되면 41조에 따른 지원을 시작할 수 없다. 즉, 만 21세 

미만 청년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소년청에서 제41조에 따른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21세 생일 이전에 이미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필요시 27세까지 계속적 지원으로 연장하는 조치가 가능

하다(Kompetenzzentrum Pflegekinder e. V., 2021). 

  3.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법적 보장

가.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일반 사항

1991년 통독 이후 도입된 아동·청소년복지법(사회법전 8권)은 2021년

까지 60여 번이 넘는 개정을 거쳤다. 2021년에 도입된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법은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개정안으로, 포용적 아동·청소년 복지를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MFSFJ)는 개정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현대화를 위한 광범위한 참여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1년이 

20) 청년을 위한 지원은 이전에 담당했던 청소년청 또는 해당 청년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청이 담당한다(86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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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기간 동안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조사했으며, 참여 과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 수급자의 

필요와 요구사항에 특히 중점을 둔 연구가 수행되었다(Familienportal, 

2021).

참여 프로세스의 핵심은 ‘함께 이야기하기-함께 창조하기(mitreden- 

mitgestalten): 아동 및 청소년 복지의 미래’를 주제로 연방 정부, 연방 

주 및 지방 당국과 지난해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장애 지원, 의료 분야의 

학계 및 실무 대표들이 참여한 대화 과정이다. 당시 약 5,500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고, 약 4,000명의 전문가와 청소년, 부모, 위탁 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과학적 연구에 참여했다. 법안은 당시 약 5,5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 약 4,000명의 전문가와 청소년, 부모, 위탁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Mitreden- 

Mitgestalten, n.d.).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아동·청소년법 개정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참여와 기회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 키워드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위탁 가정 또는 시설 거주 

아동 및 청소년 지원 강화’, ‘장애 및 비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지원’, ‘현장 예방 강화’, ‘청소년, 부모 및 가족의 참여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BMFSFJ, 2021). 개혁 내용은 위탁가정, 시설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혁 사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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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아동·청소년복지법 개혁(KJSG-Kinder- und Jugendstärkungsgesetz)

지원 내역 내용

포괄적인 상담 및 
도움을 받을 권리

 청소년청, 직업 센터, 의료 보험 회사 등 모든 사회 서비스 제공자
는 책임 범위 내에서 귀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SGB I의 §13 및 §14). 

 특히 청소년청은 포괄적인 조언과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해야 
함(SGB VIII의 8 조및 10a조). 

18세 이상도 
도움을 받을 권리

 청소년은 21세까지(예외적인 경우 27세까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직 자기 결정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경우(41조 및 41a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Coming-back옵
션에 대한 권리

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음(41조 1항 3호). 

사후 관리를 받을 
권리 

 도움이 종료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재정적 안정에 
대한 권리

 원칙적으로 부모는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또는 훈련의 경
우 만 21세가 되거나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예: 훈련과 학업 및/
또는 대학 졸업)까지 자녀의 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부모가 지원을 원하지 않거나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통합 청년 
복지(SGB IX)21) 

 현재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청년들은 SGB IX(통합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아왔으나, 변경될 예정.

 2028년 부터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도 아동청
소년복지법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출처: Careleaver e.V. (2024). Übersicht: Welche Rechte habe ich in der Kiju?.  https://www.pf
legekinder-berlin.de/media/rechte-uebersicht_careleaver-ev-2024.pdf

특히 개정법에서는 ‘참여’를 보호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지원 과정 자체의 핵심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21) 독일에서는 2021년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법’은 아동·청소년복지법 8조의 점진적 개정
(2028년까지)을 규정하였다. 2028년부터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사회법전 9권)를 ‘포용적 아동 및 청소년 복지’라는 제목 아래 사회법전 8권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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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법에는 다양한 상황(예: 아동 보호 또는 지원 계획)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규정하는 추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예: 8a, 

8b, 36, 37b, 79a, 45조 등). 특히, 모든 아동은 자신의 양육 및 발달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청소년청에 연락할 권리가 있으며(8조 2항), 

상담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법적 보호자에게 비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8조 3항). 

참여의 형태와 조직은 아동의 연령, 생활 상황 및 발달 단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예: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정보, 불만 제기 옵션), 참여할 수 있는 대상과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발언권을 가지는 방법을 인지해야 한다. 개정법은 

사회법 제8장의 여러 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Zentrum Bayern Familie und Soziales, 2023). 

2) 부모 참여, 상담 강화 조치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친부모와의 적절한 협력 형태는 그간 다양한 맥락

에서 강조되었다. 이미 1963년 제1차 청소년 보고서에서 시설보호 아동의 

일상적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를 친부모에게 제공하는 등 원가족을 지원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어 7차 청소년 

보고서에서도 현대 청소년 복지서비스에서 아동, 청소년 및 부모를 파트

너로 간주하고 “동등한 협력의 제안으로” 지원 수단을 조직해야 한다는 

기대를 공식화했고, 1990년 새로운 청소년복지법에서도 대상자의 자원과 

관점에 대한 지향을 방법론적 지침으로 명확히 하였다(Flosdorf, Peter, 

2007). 8년 후, 제10차 아동-청소년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복지 실천에 

체계적 관점이 도입되었음을 명시하면서 가정 외 보호아동 부모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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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강조되었다(Ruchholz et al., 2021).

이처럼 시설보호, 위탁가정 보호아동이 원가족과 교류하는 것의 중요

성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학술적 관점에서는 확인되었으나, 실천적 원칙

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원가족이 자녀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실천 현장

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이 가정 밖에 배치되는 경우, 

친부모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복지기관과 친부모 

간의 협력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친부모 연락의 권리와 의무 정도만 

확인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가정에서의 위탁보호는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일시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영구적인 생활 형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탁가정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33조)은 일시적인 조치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종료되어야 하므로, 항상 해당 조치의 종료와 원가정 복귀를 검토

해야 한다(DIJuF, 2024). 가정 외 보호아동의 복지제공에서 친부모와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아동·청소년법 개혁 과정이었다. 

아동·청소년법 개정은 친부모가 다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술을 (재)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DIJuF, 2024). 자녀를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보호한 부모들이 가정 또는 시설 생활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강화되었다. 친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반드시 부모와 

동일할 필요는 없음)에게도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Ruchholz et 

al., 2021). 

먼저, 아동·청소년법 개정으로 전반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0a조)가 강화되었다. 개혁을 통해 자녀를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맡기더

라도 친부모가 상담 및 지원받을 수 있는 하위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 지원에서 부모의 법적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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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법적 보호자도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검토할 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인지할 수 있는 형식’

으로 상담과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처음으로 공인된 양육권자가 아닌 

친부모의 참여 권리가 명시되었으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37조 1항). 또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아동 또는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가족은 양육 여건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스스로 다시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해야 한다(37조 1항 2호,4호). 

이는 원가족의 발달, 참여 또는 양육 여건 개선, 아동과 원가족의 관계 

증진을 위한 법적 노력을 명시한 것이다(Scheiwe et al., 2016).22) 한편, 

장기적으로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배제된 경우에도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류를 통해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더라도 도움을 제공함

으로써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연락을 조직하고 아동과 원가정

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DIJuF, 2024).

개정법에는 위탁부모와 친부모 간의 협력에 관한 새로운 규정 또한 

포함되었다. 아동·청소년복지법 37조 2항에 따르면, 위탁부모와 친부모 

간 협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협력은 청소년청이 적절한 조치를 통해 촉진

해야 한다.23)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이전 조항은 이제 

청소년청에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대체되었다. 청소년청은 부모와 

위탁부모 간의 정보 전달, 부모를 위한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협력의 촉진은 개별 사례와 현재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22) 원가족 복귀 이후에도 아동은 지원을 제공하던 사회복지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음
(LWL-Landesjugendamt, n.d.). 

23) 공공 청소년복지기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아동 또는 
청소년의 이익을 위해 보호자 또는 시설 내 양육 책임자와 부모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공공 청소년복지기관은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여 이를 보
장하여야 한다(3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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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청소년청은 위탁부모나 양부모에게 협력할 것을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보, 대화 또는 지원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지 항상 주시

하고 대처해야 한다(Deutscher Bundestag, 2021, p. 89). 시설 보호아동 

또한 앞으로는 청소년청에서 ‘적절한 조치’(37조 2항)를 통해 시설에서 

보호자 또는 전문가와 부모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 계획에 문서화

해야 할 의무가 있다(Ruchholz et al., 2021).

3)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조치

1990년 아동·청소년복지법 제정 당시, 개혁 우선순위 중 하나로 41조 

8항을 의무 조항으로 도입하여 청년을 위한 지원을 개선하였다. 당시에도 

청년들이 성장하는 학교 및 훈련 기간의 연장, 경제적 자립을 포함한 

완전한 자립으로의 전환이 길고 복잡해진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BMFSFJ, 2013). 논의 결과, 18세 이상 아동도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 지원이 아닌 정기적 지원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아동·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지원 대상 자체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복지법 41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21세까지 인격을 개발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7세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표준적인 

법적 권리가 있다. 2013년 1월 30일 전문가 위원회가 발간한 ‘제14차 

아동 및 청소년 보고서’에는 청년 지원 자격이 18세 또는 19세에 종료

되거나 이 연령 이후에도 계속 지원으로만 제공되는 국외 사례를 언급

하면서, 독일은 유럽과 비교해서 이러한 법적 요건과 관련하여 좋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BMFSFJ, 2013).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청소년청이나 사례관리자마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대한 편차가 크고, 업무가 매우 자의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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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있었다. 이에 양육지원(Hilfe zur Erziehung)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실증 연구와 실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고, 권고안과 

입장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 현대적인 전환 준비와 지원을 위한 

개념이 개발되었다. 2021년 6월 10일에 발효된 아동·청소년복지법 개혁 

과정에 자립준비청년의 특별한 요구가 반영되어 법적 요건이 크게 개선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BMFSFJ, 2013). 

아동·청소년 강화법에서는 무엇보다 자립준비청년의 성인으로의 전환

지원 과정이 재편되었다. 공공에서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락 

담당자를 두고 필요시 27세까지 중단없이 위탁가정에 계속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활한 전환지원 방안이 마련되었고, 명시적 사후관리가 

법에 새로운 형태의 지원으로 도입되었다(아동·청소년복지법 41a조) 

(Dialogforum Pflegekinderhilfe, 2021). 현행 자립준비청년 관련 

주요 입법 사항을 정리하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자립지원청년 지원 관련 주요 법령(아동·청소년복지법 41조)

구분 법령

 41조 a(1) 
 아동은 “지원이 종료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인

이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자립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권
리”가 있음

 41조 1항 
 지원 종료가 시기상조이고 해로운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원을 재개할 

수 있음

41a항 2절  청소년청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아동과 연락을 유지해야 함

41조 3항
 지원 종료를 고려하는 경우, 청소년청은 지원 계획에 명시된 날짜 1년 전

부터 아동의 필요와 관련, 다른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출처: Infosystem. (n.d.a.).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https://www.kinder-jugendhilfe.
info/aufgaben-und-handlungsfelder/hilfe-fuer-junge-volljaehrige/hilfe-fuer-jun
ge-volljaehr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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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이 도입됨에 따라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성장한 청년에 대한 

지원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원 제공 의무도 강화하게 되었다. 

아동·청소년복지법 41조는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아동이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원 종료가 해당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함이다. 즉, 잠재적 지원 종료는 자립준비청년의 발달 수준이 이후 

인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수준이 도달하

지 않았을 경우 도움을 종료할 근거가 없다(Möller & Thomas, 2022). 

이전 조항과 개정 후 조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2> 아동·청소년복지법 41조 1항 개정 전후 비교

41조 1항

 이전 조항 개정 후 조항

성년이 된 청년은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지
원이 필요한 경우 개인 발달과 자기결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년이 만 21세가 될 때까지만 
지원이 제공되며, 정당한 개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연령 이후에도 제한된 기간 동
안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성년이 된 청년은 개인적 발달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결정적인 생활 방식을 보장
하지 못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청년이 만 21세가 될 때까지만 
지원이 제공되며, 정당한 개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연령 이후에도 제한된 기간 동
안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지원 종료가 1
항 및 2항에 따른 지원의 갱신 또는 지속을 
배제하지 않는다.

출처: dejure.org. (n.d.).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https://dejure.org/gesetze/SGB_VI
II/41.html#suche=kinder%20jugendhilfe%2041

개정 전후의 법령을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 ‘복귀 옵션’이 명문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조항에서도 지원의 연속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후 조항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도 지원 개시 또는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이전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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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기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후 1항 3번째 

문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21, p. 94). 또한 지원 종료 후 자기결정적이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다시 청년지원을 받을 

수 있다(Overbeck. M., 2021, p. 283). 아래에서는 아동·청소년 강화법 

도입을 통해 강화된 자립준비청년의 ‘이행 과정 지원’과 ‘사후관리 지원’을 

검토한다. 

  ① 이행 과정(Übergangsgestaltung) 지원

보호종료 준비 과정에서 공공 담당자는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협

력하여 구속력 있고 시기적절한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주로 학자금 지원(BaföG) 또는 일자리센터(Jobcenter)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청소년청은 이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재정적 안

정을 포함한 성인 생활로의 경로를 계획해야 할 의무가 더욱 커졌다. 실

제로 많은 보호종료 청소년은 재정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청소년 복지 

기관을 떠난 후 시민수당(SGB II), 학자금 지원(BAföG) 또는 난민신청자 

지원(AsylbLG) 등 다른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원활한 전

환을 스스로 조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수차례 보고되었고, 아동·청소

년법 개정에서는 이행 과정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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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아동·청소년복지법)

단계
(법적 근거)

내용

1단계
(41조 3항)

 지원이 계속되지 않거나 종료되는 경우, 공공 청소년 복지 기관(Träger 
der öffentlichen Jugendhilfe)은 지원 계획에 명시된 날짜 1년 전부터 
청소년의 필요를 고려하여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책임 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함 

2단계
(36b조 1항)

 1단계에서 기관의 평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는 다른 관련 
기관, 특히 다른 사회급여 및 재활 제공기관과 협의함. 협의에서 관련 당
사자들은 청년에게 특히 적합한 사회 혜택이 무엇인지 공동으로 검토함.

3단계
(36b조 1항)

 지원 계획의 일부로서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책임 이양의 이행을 규제하
는 합의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이 행정 계약의 내용에는 어떠한 경우
에도 책임 이양 시기와 서비스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야 함.

출처: Deutscher Bundestag. (2021.1.25.).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
s Gesetzes zur Stärk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Kinder- und Jugendstärkungsg
esetz – KJSG). https://dserver.bundestag.de/btd/19/261/1926107.pdf. p. 88, 94, 95 

아동·청소년복지법 41조 3항이 전면 개정되어 41조에 따른 지원이 

계속되지 않거나 종료되는 경우, 공공 청소년 복지 기관은 지원 계획에 

명시된 날짜 1년 전부터 청소년의 필요를 고려하여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책임 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원계획(Hilfeplanung) 논의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Deutscher 

Bundestag, 2021, pp. 94-95).24) 

41조 3항에 따른 기관의 평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단계는 

36b조 1항에 따라 다른 관련 기관, 특히 다른 사회수당 및 재활 제공기관과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청년에게 특히 적합한 사회 

혜택이 무엇인지 공동으로 검토한다. 세 번째 단계로, 36b조 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의 일부로서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책임 이양의 이행을 규제하는 

24) 이 법에 대한 설명문에 따르면, 이 조항은 평가 과정이 지원 종료 1년 전에 반드시 결론
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 시점부터는 청년의 미래 필요와 잠재적 사회 급여 
청구의 필요성이 지원 계획의 초점에 점점 더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Deutscher Bundestag, 2021,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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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행정 계약의 내용에는 항상 책임 이양 

시기와 서비스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Deutscher Bundestag, 

2021, p. 88). 이는 책임 이양 기간 필요 기반 서비스의 원활한 연결을 

보장하고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급여 제공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어떤 급여를 고려할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Deutscher 

Bundestag, 2021, p. 88). 특히 청년의 미래 생계 및 주거 상황이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 급여 제공자 간 조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이 생긴다

(Meysen et al., 2022, p. 175).

  ② 사후관리25)

자립준비청년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보호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 자격이 적용된다. 사후관리 권리는 이전에는 실무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상세하고 구속력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아동·청소년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지원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아동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41a조 1항). 법 

해설서에는 상담 내용이 일반적인 생활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 및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차 또는 고용 계약 체결 같은 실질적인 영역의 지원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Deutscher Bundestag, 2021, p. 96). 

지원 종료 후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의 적절한 기간과 범위는 36조 2항 2호에 

따른 지원계획에 문서화되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제41조에 

따라 지원 종료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공공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은 해당 

당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한다(41a조 2호). 이 사후관리 조항은 

25) 이 내용은 DIJuF(n.d.)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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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적 권리로 설계되었다. 여기에는 이전 지원이 

종료된 후 적절한 기간 동안 아동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동은 주거, 고용, 교육, 건강, 기타 개인 생활, 주요 결정 등 모든 실질

적인 생활 문제에 대해 지원과 상담을 받는다. 사후관리 자격의 유형과 

범위는 최종 지원 계획에 명시하고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는 민간비영리복지재단에 

이관할 수 있다(2조 2항 6호, 3조 2항). 그러나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의무는 민간비영리복지재단에 위임할 수 

없다. 이는 민간비영리 독립 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상담 및 

지원)의 일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입법자의 의도에 따르면, 연락을 

설정하는 목적은 아동의 개별적 필요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최종 지원 계획의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동 청소년법 41a조 2항 2호에서는 공공 청소년 복지기관이 

아동에게 연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

복지재단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41a조의 의미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공공 아동 및 청소년 복지기관은 연락을 통해 개입 필요성을 (재)

검토한 다음,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 

복지로의 복귀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4.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정 개발과 기타 서비스

가. 부모 참여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세스

실천 영역에서 새로운 법의 적용에서는 법적 문제와 설명 또는 구체화

만큼이나 전문가적 입장에서 실천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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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권고안은 청소년청에서 2021년 도입한 아동·청소년 강화법

(KJSG)의 시행 지원 일환으로 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지원 

과정이다. 독일청소년지원&가족법연구소(DIJuF)가 주도하여 전문가 

그룹이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것으로, 전문가 그룹은 독일 전역의 청소년

청의 전문가 및 관리자 약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개발한 지원 계획 

프로세스의 타임라인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DIJuF, 2024).26) 

초기 지원 단계에서는 다양한 지원 옵션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받는다. 

여기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고 진단하는 참여 지향적 과정이 중심

적인 역할을 한다. 지원 형태와 후속 적용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부모를 

참여시키고,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림 3-8〕 타임라인: 지원 계획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부모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출처: DIJuF. (2024. 6.6). Empfehlungen und Impulse zur Umsetzung des § 37 Abs. 1 SGB 
VIII Beratung und Unterstützung der Eltern; intensivere Elternarbeit. https://dijuf.
de/fileadmin/Bilder/Aktuelles/Empfehlungen_Impulse_intensivere_Elternarbeit_
6.6.2024.pdf  p. 14.

26) 아래 내용은 DIJuF(202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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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인 ‘지원 계획 회의’ 단계는 지원 계획 수립이 중심이 되는 

참여 중심 요소이다. 준비 과정, 회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최소 3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부모가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회의 주기는 6개월마다 진행하여 연 2회가 이상

적이며, 지원 계획 회의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원의 조직화’ 단계는 방문 및 연락, 도움 및 지원, 성찰 및 부모와의 

소통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소통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부모와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계기가 없어도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원 종료 시점을 점검하고, 이 시점에서 부모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는 지원 

변경, 지원 종료, 원가족 복귀 또는 보호종료 등을 논의한다.

나. 지원 계획 논의(HPG)27)

아동·청소년복지법 36조의 ‘참여, 지원 계획’에서는 지원 계획 논의

(HPG)의 진행 방법과 관련 프레임워크 조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계획 논의는 미성년자의 교육과 발달을 위한 지원 조치를 

시행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으로, 지원 계획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설명한다. 또한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되며 정기적으로 검토된다.28) 지원 계획(HP)은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절차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7) 아래 내용은 Kinder- und Jugendhilferechtsverein e.V. (2023)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8) 아동·청소년복지법에 따르면 계획에 기술하고 사용 가능한 지원 조치는 28조 양육 상담, 

29조 사회그룹지원, 30조 양육동반자, 돌봄도우미, 31조 복지적 가족 지원, 32조 주간 
그룹 교육, 33조 위탁 가정 돌봄, 34조 시설보호, 35조 집중적인 개인 사회 교육 지원, 
41조 청년을 위한 지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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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계획은 계획된 양육 지원이 실행되는 형태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시설에 도착한 상황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시작이 포함되며, 전체 지원 

과정에 대한 목표와 희망 사항, 발달, 교육, 건강, 개인적 필요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도 포함된다. 이 모든 내용은 기록되고 

문서화된다. 

아동·청소년복지법 36조 2항에 따르면 청소년청은 모든 양육지원에 

대해 지원 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단기간 제공되는 양육 상담만이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자, 청소년청, 

법적 보호자 및 기타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협력을 정의하고, 이 계획을 

사용하여 양육 지원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그리고 여전히 적절한지 확인

한다. 지원 계획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관련자들과 초기 지원 계획 회의를 열어 상황 파악

② 담당 전문가가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지원 유형 결정

③ 부모 및 아동·청소년과 함께 지원 계획 작성

④ 계획에 정의된 조치 실행

⑤ 선택한 도움이 얼마나 적합한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지원 계획 회의 개최

지원 계획 논의에서는 먼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함께 모여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이를 위해 담당 청소년청은 법정 보호자 및 아동·청소년과 

초기 회의를 진행한다. 이 상담 과정이 끝나면 전문가가 양육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단계가 있는데, 이 결정은 해당 지원 계획에 요약된다. 

계획이 확정되면 정해진 조치가 단계별로 실행되며, 이후 관련자들은 특별 

지원 계획 회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미성년자의 현재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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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미해결 문제, 교육적 지원의 적절성, 구체적인 (교육적) 목표를 

논의한다. 이러한 지원 계획 논의를 통해 관련 당사자들은 선택한 교육 

지원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게 되는데, 계획한 목표가 달성되면 대안을 

모색하거나 지원 조치를 종료할 수도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복지법 제36조 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법적 

보호자와 아동, 청소년 모두에게 ‘양육 지원의 활용, 도움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계획된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사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HPG에서 어떤 결정도 내려질 수 없다. 법적 

보호자의 의견과 다른 생각이나 희망 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은 스스로 

청소년청에 연락할 권리가 있다. 또한 아동과 아동의 법적 보호자에게 

도움과 관련된 모든 영역과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매우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알려야 하며, 또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야 한다(8조, 10조). 즉, 청소년청은 가능한 모든 

형태의 도움과 옵션에 대해 알려주어 청소년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담은 교육 지원 제공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상담과 정보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야 한다.

지원 계획에서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관점과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책임자들이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상태

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청소년청은 ‘원활하고 필요에 기반한’ 

전환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청이나 위탁가정에서 

재정적 수단이나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로 퇴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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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근거는 36b조 ‘책임 이양에 대한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받은 

도움이 불만족스럽다면 언제든지 옴부즈맨 사무실에 연락할 수 있다.

다. 옴부즈맨 사무소

옴부즈맨 사무소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업무 이행에 대해 정보, 조언 및 

중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도움 과정에서 제3자 개입 없이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갈등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공공 청소년 복지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활동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다(아동·청소년복지법 9a조). 옴부즈맨 상담은 공공 및 독립 청소년 

복지 기관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갈등에 관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또는 이용 중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 대해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상담, 중재 및 해명을 제공한다(9a조) 

(Mund. P., 2022).

옴부즈맨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책임자, 수혜자, 서비스 제공자 간의 

청소년 복지법상 삼각 관계에 존재하는 구조적 권력 비대칭성을 해소

하는 근본적인 목표와 임무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접근 방식이다

(Bundesnetzwerk Ombudschaft Kinder- und Jugendhilfe, 2022). 

이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구조적 권력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고(Mund, 2022), 지금은 아동·청소년 복지의 구속력 있는 

구성 요소가 되었다.

위탁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은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37b조 2항). 

여기에는 이러한 옵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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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법은 연방 주에 독립적인 옴부즈맨 사무소를 설치

하여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상담 및 불만 접수 창구를 보장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연방 주에 옴부즈맨 상담센터가 있으며, 연방 

옴부즈맨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다.

라. 주거지원

독일에서는 최근 16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공동체 형태의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모델은 청소년과 

청년의 독립적 생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돌봄 주거

(Betreutes Wohnen)’ 형태로 이루어지는 주거지원은 양육지원(아동

청소년법 34조), 청년지원(아동·청소년복지법 41조), 사후관리(아동·

청소년복지법 41a조)의 일부로 제공되며, 이전에 받은 양육지원의 후속 

조치로 주로 제공된다. 이러한 ‘돌봄 주거’ 형태의 주거지원은 ‘제도화된 

지원이 없는 삶으로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설보호’와 구분된다

(Moch. M., 2021).

‘돌봄 주거’ 모델은 주로 지역의 민간비영리복지재단에서 자체 사업으로 

개발해 왔다. 일반적인 형태는 기관에서 임대한 숙소에서 소수의 청소년 

또는 청년이 함께 생활하고, 교육자가 주중 특정 시간에 상주하여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긴급 상황에서는 교육자에게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WO 카를스루에’는 젊은이들의 독립적이고 자기

결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일환으로 ‘청년을 위한 

주택’(Wohnen für junge Menschen)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16세 이상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시설보호의 후속 모델로 

설계되었고, 주거공동체 형태로 운영된다. 청소년 주거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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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gendwohngemeinschaft)에 입소하는 청소년은 침대 4개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며, 평일에는 교육자가 상주한다. 교육자는 학습, 진로, 

여가 활동 등에 대해서 개별적 지원을 제공하며, 주거공동체 내에서도 공동

생활가정 회의를 통해 생활 안팎의 현안을 논의한다(AWO-Karlsruhe, 

n.d.). 

독일 카리타스 재단 소속 독립법인 KSD e. V.(Katholischer 

Sozialdienst) 또한 독일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 모델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Hamm 지역에서는 입소자 4명당 

교육자 1명이 지원하는 6개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였다. KSD에서 제공

하는 돌봄의 특징으로는 청소년을 ‘세입자’로 대우하고,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청소년은 보충적으로 사회보장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

해야 한다. 또한 협회에서 제공하는 숙소에는 보호자의 접근 권한이 없고, 

직원은 야간, 주말 또는 당직 근무를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사전 

예약을 거쳐서 담당자와 만날 수 있다(Katholischer Sozialdienst e. V, 

n.d.). 

마. 재정지원

자립지원청년은 보호종료 후 법적 관계가 재구성되며 광범위한 사회

보장제도(사회부조법: SGB XII 및 장애인재활과 참여법: SGB IX)에 

적용되도록 전환하고, 청소년 복지 종료 후 재정적 보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법적 근거와 자격 분야를 검토하고 적시에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과제이다(Fachstelle Leaving Care, 

n.d.). 원칙적으로는 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또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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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경우 21세가 되거나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예: 교육과 학업 및/

또는 학사 및 석사 학위 등)을 마칠 때까지 재정적 지원 책임이 있지만, 

부모가 부양을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국가에 부양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Careleaver e.V., 2024). 국가는 개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

(최저생계비)을 결정하고, 개인이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이를 충당

하지 못하면 필요한 경우에 이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연령과 교육 여부가 

주된 지급 기준이 된다(Fachstelle Leaving Care, n.d.). 재정 안전을 

위한 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다(Careleaver e.V., 2024). 

 교육, FSJ, 인턴십 기간 동안 아동수당(BKGG) 수급(최대 25년)

 훈련 지원(SGBI 3조)

    . 기업 내 이중 훈련: BAB(SGB III 56조) 

    . 학교 교육: 학생 학자금 지원 

    . 직업 준비 조치(SGB III 62조)

 재정적 안정에 대한 권리(SGB II) 

 주거 비용에 대한 권리(적합한 주택에 대한 보조금 SGB I 7조, 

주택 조달 비용의 가정 SGB II 22조, 주거급여 WoGG 3조) 

 부모가 사망한 경우 고아연금에 대한 (절반) 권리 

 필요 금액이 아직 최종적으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 선급금(예: 

SGB I 42조) 받을 권리 

 긴급 상황에서의 부양 권리(SGB II)

대표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아동은 교육을 받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2024년 초부터 부모는 자녀가 아직 18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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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지 않았거나, 아직 교육 중이거나 첫 학위를 위해 공부 중이고 25세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0유로를 받는다. 저소득층 가정은 아동

수당 외에도 아동 보조금(아동 1인당 월 최대 292유로)을 받으며, 2025년

부터는 기본 아동수당에 아동수당과 아동 보조금이 통합될 예정이다

(Vesely, C., 2024).

다음으로, 독일에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는 노동 

연령대(15~65세)의 사람들을 위한 물질적 보장은 사회법전 2권 시민수당, 

구직자를 위한 기본소득 지원(SGB II)에 근거하여 일자리센터(Jobcenter)

에서 제공된다. 고용청은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 및 참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기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아동청소년법 13조에도 청소년 직업 지원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일자리 센터와 

연계가 규정되어 있다(Infosystem, n.d.e.).

마지막으로, 훈련 중 교육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29) 연방 교육 

지원법(Bafög)에 따른 지원은 고등교육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소득과 자산이 교육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된다.30) 

중등교육 과정에 재학 중인 아동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연방교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 훈련 

지원(BAB)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18세 이상이거나 폭력이나 학대 같은 

심각한 사유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

29) 자신의 자원으로 교육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사회법전 1권(SGB I) 3조 ‘교육 및 노동 촉진’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 유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다른 곳에서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개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Fachstelle Leaving Care, n.d.).

30) 부모의 순소득이 연간 약 40,000유로인 경우 부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0,500유로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교육기관의 유형, 결혼 여부, 형제
자매 수 및 생활 상황에 따라 계산되는데, 현재 최대 금액은 월 934유로이며, 무이자 
대출은 절반만 상환하면 된다. 중등교육 과정 재학 중 아동 대상의 교육지원은 전액 보
조금으로 간주되므로 상환 의무가 없지만, 학생에 비해 금액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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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연방교육 지원(Bafög)에 준하는 혜택을 받고 있거나 학교 기반 

교육을 이수 중인 연수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수준은 훈련 

수당과 부모 및 파트너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다(Vesely, C., 2024).

한편, 최근 자립준비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신의 소득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3년 이전에는 

위탁가정이나 기관 또는 기타 형태의 아동·청소년 복지 시설에 거주하고 

자신의 소득이 있는 아동은 소득의 최대 25%까지 청소년청(Jugendamt)

에 지급했다. 사회법 제8권 19조에 따른 아동 및 수혜자의 배우자 및 파트

너도 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조항은 아동·

청소년 강화법(Kinder-und Jugendstärkungsgesetz)를 통해 기존 75% 

(2021년 6월까지)에서 25%로 인하된 것이나, 그럼에도 자기 비용 부담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연방정부는 사회법전 8장 19조에 

따른 비용 분담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연방의회는 2022년 11월 

비용 부담 폐지를 결정했고, 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Thomas 

et al., 2023).

  5. 전달체계

독일 아동·청소년 복지는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한 공공기관, 복지기관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민간비영리복지기관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복지법에 따른 서비스(아동 보육 시설, 교육 지원, 상담 

자격)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수급자는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공공 청

소년 복지 제공자(청소년청)에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 권리의 실제 이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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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민간비영리복지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공공기관은 독립 복지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내용, 범위 및 품질, 필요한 비용 및 

품질 개발 등을 조율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SGB VIII 78b조 

1항)(Infosystem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n.d.f).

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 아동, 청소년 부모는 지역에서 활동

하는 복지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여기서 공공 담당자는 주로 의사 결정 및 서비스 책임의 형태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서비스 제공의 우선권은 민간복지기관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민간복지기관이 적절한 시설, 서비스 및 행사를 유지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만들 수 있다면 공공 청소년 복지 서비스는 4조 2항에 

따라 자체 조처를 하지 않아야 한다(Beher, K., 2016, p. 709).

수급자(부모,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서비스 제공자(민간비영리복지

기관), 공공기관(공공 청소년 복지/청소년 복지관) 간의 관계를 ‘사회법상 

삼각 관계’라고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9〕 사회법상 삼각관계

출처: Infosystem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n.d.f). https://www.kinder-j
ugendhilfe.info/strukturen/finanzierung/sozialrechtliches-dreiecksverhaelt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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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지원과 가정 외 보호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의 청소년청

(Jugendamt)은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양육지원을 제공하고 계획할 

책임이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법에 따라 청소년 복지의 틀 내에서 위탁 

가정/보호자를 확보, 확인, 주선, 상담, 지원 및 동행하는 업무는 민간비

영리복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37조). 

예를 들면, 베를린의 경우 12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청소년청이 민간

영역의 비영리복지재단과 협업하고 있다. 판코우(Pankow), 샤를로텐부르

크-빌머스도르프(Charlottenburg-Wilmersdorf), 미테(Mitte), 트렙토우

-쾨페닉(Treptow-Köpenick) 지역에서는 청소년청 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지역에서는 청소년청 내에 위탁 아동 서비스가 있다

(Abgeordnetenhaus Berlin, 2022).

구체적인 협력은 개별 사례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위탁 아동과의 

협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필요한 경우 위탁가정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위임받은 민간비영리복지기관의 책임 사회복지사가 수행

한다. 2년마다 진행되는 청소년청의 인력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베를린 전역의 위탁 아동서비스에는 28명의 전담

직이 활동하고 있다.

제3절 미국 사례

최근 미국의 위탁보호체계의 주요 방향성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영구성

(permanency)31)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데 

31) 영구성이란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경제적, 도덕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인들과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양육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함(Freundlich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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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자립지원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에서는 영구적 관계 형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 및 특성

가. 위탁보호체계 및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현황

미국에서는 위탁보호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혜 조건에 해당

하는 아동·청소년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게 되면 서비스가 지원

된다. 이로 인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동·청소년이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연방법상 자립지원 서비

스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인 14~21세의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을 통해 

대략적인 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예상해볼 수 있다. 

〈표 3-14〉 위탁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수혜 가능 연령대(14~21세) 아동-청소년 규모32)

(단위: 명, %)

연도
위탁보호체계 내

전체 아동·청소년 수
위탁보호체계 내

14~21세 아동·청소년 수
14~21세

아동·청소년 비율

2022 368,530 91,644 24.9

2012 397,122 116,829 29.4

200233) 533,000 175,951 33

출처: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이하 US DHHS). 2006, 2013, 2023.

32) 14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위탁보호체계의 관리를 받지 않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이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규모
는 위 수치보다 큼.

33) 2002년의 자료는 21세가 아닌 20세까지의 통계가 집계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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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현재 미국 위탁보호체계 내 전체 아동·청소년 수는 2002년 

약 53만 명에서 2022년 약 37만 명 수준으로 계속 감소하는 중이며, 

이러한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위탁보호 아동 중 14~21세 아동·

청소년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US DHHS, 

2006, 2013, 2023). 이는 미국 위탁보호체계 내 아동·청소년이 14세가 

되기 전에 자신을 양육해 줄 수 있는 영구적인 가정이 생겨서 보호가 종료

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5〉 연간 위탁보호체계 아동·청소년 배치 현황 

(단위: %)

보호배치 분류 2002년 2012년 2022년 비고

입양대기가정 17 4 5 2010년대에 급격히 감소

친족 위탁가정 24 28 34 증가

비친족 위탁가정 46 47 44 2010년대 이후 감소

그룹홈 9 6 4 감소

생활시설 10 9 5 감소

지도자립생활 0 1 2 증가

가출 0 1 1 보합

시범가정방문34) 0 5 4 보합

출처: U.S. DHHS. 2006, 2013, 2023.

<표 3-15>는 2002년, 2012년, 2022년 각각 한 해 동안 위탁보호체계 

내의 어떤 보호 환경에 배치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위탁보호체계 내의 아동·청소년은 80%에 가까운 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였고, 그 뒤를 이어 입양대기가정, 생활시설

(Institution), 그룹홈, 시범가정방문(Trial Home Visit), 지도자립생활

34) 시범가정방문은 아동을 영구적으로 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해당 가정에 
아동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주로 단기적 옵션으로 사용되는 
배치 방법임(Children's Bureau,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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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d Independent Living, SIL)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미국 위탁보호체계에서 친족 가정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 비친족 위탁

가정에 배치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친족 위탁가정에 

배치되는 비율은 상승했다. 그리고 그룹홈이나 생활시설 같은 단체생활

시설에 대한 의존도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US DHHS, 2006, 2013, 2023). 

한편, 지도자립생활(SIL)은 지난 20년간 배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US DHHS, 2006, 2013, 2023). SIL은 자립준비가 된 청소년 또는 청년

에게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나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하는 서비스이다. SIL 보호 배치의 증가는 연방정부의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변화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립생활 옵션은 18~21세 청소년이 그 대상이지만,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정한 법이나 규정에 따라 16세 혹은 17세부터 

제공되는 경우(예: 뉴욕주, 위스콘신주)도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26세

까지 연장이 가능한 경우(위스콘신주)도 있다(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22;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2021; Wisconsin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8). 사례관리자나 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며, 뉴욕이나 위스콘

신주의 경우, 만남이나 연락 주기는 주 2~3회 정도이다(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2021; Wisconsin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8). 다만, 청소년의 생활 

안정성이나 자립생활 참여 기간에 따라 접촉 빈도는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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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사례 계획 목표 및 보호종료 사유

(단위: 명, %)

분류
사례 계획 목표 보호 종료 사유

2002  2012  2022  비고 2002 2012 2022 비고

원가정
복귀

46 53 52
2010년대 
이후 보합

56 51 46 감소

친족 가정
생활

5 3 4 보합 10 8 6 감소

입양 21 24 28 증가 18 18 27
2010년대 
이후 증가

장기위탁
보호

9 5 2 감소 - - - -

보호종료  
(연령 초과)

6 5 5 보합 7 10 9 보합

후견인 보호 3 4 4 보합 4 7 11 증가

기타 10 5 5 - 3 2 1 -

출처: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 2013, 2023.

<표 3-16>에 보호종료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수립되는 사례 계획 목표와 

실제 보호가 종료된 사유를 병치하였다. 먼저, 사례 계획 목표와 보호종료 

사유 모두에서 원가정 복귀가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원가정 복귀가 영구적 관계 달성을 위한 최우선 목표로 간주

된다는 점을 반영하며, 위탁보호체계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 안정

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아동복지체계는 영구적 관계 형성을 위해 원가정 복귀, 입양, 후견인 

보호를 가장 선호한다. 원가정 복귀, 입양, 후견인 비율을 합산하여 비교해 

보면, 2012년에 비해 2022년이 약 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난 20년 동안 원가정 복귀로 인한 보호종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

하고, 입양이나 후견인 보호가 증가했다(US DHHS, 2006, 2013, 2023).

일반적인 의미의 자립지원과 관계가 가장 깊은 항목은 장기위탁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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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연령 초과)일 것이다. 장기위탁보호를 목표로 하는 사례는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2022년에는 사례 계획 목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US DHHS, 2006, 2013, 2023). 이는 영구적 관계 

달성을 위한 임시적인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 위탁보호체계의 

현재 흐름과 일치한다. 즉, 위탁보호체계는 아동이 가정과 같은 영구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보호보다는 영구적인 가족 기반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를 사례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5~6%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US DHHS, 2006, 2013, 

2023). 이는 청소년이 연령 초과로 보호종료 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영구적 관계 형성보다는 자립을 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이러한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실제 연령 초과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약 7~10% 수준으로, 연령 초과에 따른 보호종료를 사례 계획하는 비율

보다 높다(US DHHS, 2006, 2013, 2023). 이는 보호종료 시점이 가까워

질수록 법적 영구성 달성보다는 홀로서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립지원에 

집중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사례 계획 목표

에서는 영구적 관계 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청소

년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 위탁보호체계 및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

위탁보호체계로 들어오게 되는 아동·청소년은 가족들과 익숙한 환경

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분리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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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문제, 소속감 및 자아정체성의 상실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Bronsard et al., 2016; Deutsch & Fortin, 2015; 

Johnson et al., 2020). 또한,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학업 

중단, 노숙, 낮은 취업 가능성, 학업 성취 저하, 자립 능력 부족 등으로 이어

질 가능성도 높인다(Bronsard et al., 2016; Courtney et al. 2008; 

Dworsky, 2005).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은 

일반가정에서 성장하는 또래에 비해 여전히 훨씬 열악한 결과를 보인다. 

특히 이들은 가정 외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 실업, 저소득, 주거불안정, 건강 

및 정신건강 악화, 범죄연루, 낮은 학업 성취도, 의료보험 접근성 부족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위험이 또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urtney & Dworsky, 2006; Deutsch & Fortin, 2015; Dworsky 

& Courtney, 2009; Fowler et al., 2017; Narendorf & McMillen, 

2010; Shook et al., 2013).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을 엄격한 방법론을 통해 평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밝혀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예를 들어,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로 진행된 연구들과 미국의 

위탁보호 데이터 체계인 입양 및 위탁보호 분석 보고 시스템(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 AFCARS), 그리고 

전환기 청소년 자립 현황 데이터 시스템(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 NYTD) 등 다양한 국가 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은 미국의 

자립지원 서비스가 지금까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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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Courtney et al., 2008, 2011; Fowler et al., 2017; Prince et 

al., 2019; Watt & Kim, 2019). 이처럼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기존 

아동복지체계 내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만을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는 

위탁보호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아동복지체계 

전반에 걸쳐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접근 방식을 점차 전환

하고 있다.

  2. 미국 아동복지체계의 방향성 및 자립지원 정책

가. 미국 아동복지체계의 방향성: 영구성(Permanency)의 달성

미국의 아동복지체계는 아동이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구성(permanency)’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립지원 정책 역시 이러한 영구적 관계 확보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자립지원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아동복지체계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미국 아동복지체계에서 아동 

발달의 영구성을 추구하는 제도적 노력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재통합(Family Reunification)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a)

미국 아동복지체계의 최우선 목표는 원가정의 유지이고, 따라서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위탁보호체계 내로 들어왔다면 해당 아동이 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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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재결합, 즉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부모가 아동과의 분리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약물남용 치료, 부모교육,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원가족이 아동과 재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상세히 기록한 사례 계획을 마련하고, 주거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직업훈련 등 부모의 목표 달성을 돕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입양 및 후견(Adoption or Guardianship) (Child Welfare Infor

mation Gateway, 2019a)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입양 또는 후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주로 주 정부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재정 보조 등 

사후 지원 서비스도 포함된다.

3) 위탁보호(foster Care)

위탁보호는 아동이 영구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위탁보호는 아동의 영구적 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 재결합을 위한 임시 돌봄(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a)

위탁보호는 아동이 친생부모와 재결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임시 

배치로, 아동복지체계는 아동이 친생부모와 다시 만나기까지 안전한 



186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친생부모와 협력하여 아동의 분리 원인이 된 약물 

남용, 방임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 위탁가정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을 제공하면서 친생부모와 열린 소통을 유지하며, 아동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 안정성 보장(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b)

위탁보호는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건강, 정서적 지원, 교육적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트라우마와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통합, 입양 또는 후견이 결정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재통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보호자는 입양을 

선택하여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을 제공할 수도 있다.35)

• 동시 계획(Concurrent Planning)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8, 2019a)

아동복지체계는 가족 재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입양 혹은 후견 같은 

대안적 영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를 동시 계획이라고 하며, 원가족과의 

재통합이 실패할 경우 아동이 장기적으로 위탁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신속히 영구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35) 위탁보호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키운 위탁 아동을 입양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입양된 위탁아동 중 51%가 위탁보호자에 의해 입양된 것으로 
나타남(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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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위탁보호(Kinship Foster Care)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2)

친척의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보호하게 되며 이를 친족 위탁보호

(Kinship Care)라고 한다. 이는 원가정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려는 목적

에서 최근 들어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선택지이다. 친족 위탁

보호는 아동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며, 친척 관계가 아닌 일반 위탁가정 

보호에 비해 행동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 발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성인으로 전환하는 청소년을 지원

주로 위탁보호체계에서 나이 제한으로 퇴소하는 청소년을 위해, 자립

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기술 교육,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여 

성인으로의 전환을 돕는다.

이처럼 최근 미국 아동복지체계는 가족의 재통합, 입양 및 후견, 그리고 

위탁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모두는 아동복지체계로 진입한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 가정환경에서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위탁보호 체계 내 자립지원 정책의 변화

미국 아동복지체계는 주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보장법 IV-B 편과 IV-E 편에 근거하여 주

정부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IV-B 편은 아동학대 예방, 

가족 보존과 재통합 촉진,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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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고 있으며(Stoltzfus, 2014), 사회보장법 IV-E 편은 아동이 원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없는 경우, 가정 외 보호 환경에 배치된 아동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Stoltzfus, 2012). 여기서 아동의 가정 외 

보호를 위한 지원은 위탁보호, 입양지원, 친족후견 등이 포함된다. 위탁

보호체계하의 자립지원 정책은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거나 가정 외 보호가 

종료된 위탁보호 사후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로 사회보장법 IV-E 

편의 지원금을 통해 제공된다(Stoltzfus, 2012). 

앞에서 언급한 영구적 가정을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과는 별개로, 본래 

미국의 자립지원 정책은 보호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영구적 가정을 찾지 

못한 채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보호체계를 거친 아동·청소년은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다른 영구적인 

가정의 돌봄을 받게 되더라도, 일반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만약 영구적인 가정을 이루더라도 

해당 가정이 일반 가정에 비해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영구성 달성과 자립지원을 별개로 판단하기보다는 

상호연계를 고려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립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 범위가 어떤 식으로 확대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상호연계가 강화되어 나가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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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미국 자립지원 정책의 흐름

연도
자립 지원과 관련된 주요 

연방 법률
주요 내용

1935

&

1994

1935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입법 및 

1994 개정

*연방정부가 아동복지에 관여하기 시작한 출발점
*주정부에 대한 자금지원의 근거가 되는 Title IV-B 
및 IV-E 조항을 통해 아동복지, 위탁보호, 입양 활동을 
지원 (현재까지도 Title IV-B와 IV-E는 아동보호와 
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연방 자금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위탁보호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보호 종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예
산의 대부분은 사회보장법 하의 IV-E을 통해 지원

1985
자립계획법(Independent 
Living  Initiative: P.L. 

99-272)

*최초로 연방정부가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
*주정부에서 16세 이상의 위탁보호 체계 내 청소년의 
자립 전환을 지원 하도록 연방정부의 자금 제공

1999

체이피 위탁보호 자립 
지원 프로그램법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현재 미국 위탁 보호 체계 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근
간이 되는 정책

*만 16세에서 18세까지 위탁 보호 체계 내의 청소년들
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메디케이드 자격을 확대

2002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 
육성 수정안 (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Amendments)

*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주정부가 자립 전환 시기의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게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바우처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연방정
부에서 지원

2008

성공을 위한 연계 강화와 
입양 증진법
(For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nd Increasing 

Adoptions Act)

*자립지원 종료기한을 만 18세에서만 21세로 연장
*만 16세 이후 친족 후견 및 입양을 통해 위탁보호 서
비스가 종료된 청소년들에게도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2018

가족 우선 예방 서비스법
(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s 
Act) 

*기존의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에서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로 명칭을 변경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바우처 (ETV) 프로그램 자격 
요건 완화: 만 14세부터 26세까지

*주정부 상황에 따라 체이피 프로그램 대상자를 최대
만 23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만 18세 이전에 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에게도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출처: Stoltzfus. 2021;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n.d.를 기반으로 작성 



190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미국 연방정부는 1980년대부터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85년에 제정된 자립 프로그램법(Independent 

Living Initiative: P.L. 99-272)을 통해 사회보장법 IV-E 편이 수정되

었고, 이에 따라 주정부는 16세 이상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 전환을 

위한 법률과 규정을 확립하고 자립지원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사회보장

법 IV-E 편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US DHHS, 1993). 그러나 

당시의 자립프로그램은 지나치게 좁은 자격 요건과 부족한 자립지원 서비

스로 인하여 청소년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주거, 

실업, 교육 문제 등)가 지적되었다(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9).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1999년 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자립 

프로그램을 체이피 프로그램(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이후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to Adulthood로 명칭 변경)으로 교체하였다

(Stoltzfus, 2021).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연령은 주정부 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가 21세에서 23세를 최대 연령으로 설정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Fernandes-Alcantara, 2024). 체이피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주도로 계획되고 실행되며,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의 

체이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기금 운용 계획과 성과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산정한 체이피 프로그램 예산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주정부는 최소 

20%의 자체 예산을 더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주거, 교육, 고용 지원, 

정서적 지원 등)를 제공한다(Fernandes-Alcantara, 2024). 또한 체이피 

프로그램에는 교육 및 훈련 바우처 프로그램(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 Program, 이하 ETV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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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까지) 청소년이 고등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Fernandes-Alcantara, 2024). 

체이피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위탁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연방 프로그램으로 1999년 탄생 이후, 여러 번의 주요한 

개정을 거쳐서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표 3-17> 참조). 1999년 

당시에는 16~18세의 위탁보호 중인 아동·청소년만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프로그램 지원이 시작되었다. 2002년에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ETV가 추가되었고, 2008년 개정에

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고 

16세 이후에 친족 후견 및 입양의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 개정은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

하여 14세가 된 후 위탁양육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자립지원 프로그램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였고, ETV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혜 연령을 14세에서 26세까지 확대했으며, 주정부의 기금 운영 상황에 

따라 최대 23세까지 체이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2024년 현재 연방 체이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자격 기준은 미국 사회보장법 477(a)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Fernandes-Alcantara, 2024).

 현재 위탁보호 상태에 있는 14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 18~21세(일부 주에서는 23세) 사이에 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 16세 이후 친족 후견 또는 입양을 통해 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

 14세 이후 위탁보호 상태에 있었으며, 보호 연령 초과나 친족 후견 

 또는 입양 외의 이유로 보호종료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만 21세

(일부 주에서는 23세)까지 자격 유지



192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

 18세까지 위탁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체이피 프로그램의 

목적36)에 부합하는 아동

이러한 자격 기준에 따라 체이피 프로그램의 수혜 가능 대상을 위탁

보호 중인 청소년과, 연령 초과가 아닌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의 

대표적인 5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표 3-18>에 재구성하였다.

<표 3-18> 보호 형태별 연방 체이피 프로그램 수혜 자격 기준

보호 형태 자격 기준

현재 위탁 보호 중 현재 위탁 보호 상태에 있는 14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친족 후견으로 보호종료 
입양으로 보호종료

16세 이후 친족 후견 또는 입양을 통해 위탁 보호가 종
료된 아동·청소년

스스로 위탁보호 종료
원가정 복귀로 보호종료

친족과의 동거로 보호종료

14세 이후 위탁보호 상태에 있었으며 보호 연령 초과, 
친족 후견 또는 입양 외의 이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 
만 21세(일부 주에서는 23세)까지 자격 유지

주: John H. (2024).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Fernandes-Alcantara)에 기초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즉, 체이피 프로그램을 보면, 원가정 복귀, 입양, 친족 후견 등 다양한 

사유로 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방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수준에서 수혜 범위 확대와 명확한 기준 명시가 필요한 상황

이다. 현 연방 기준에 따르면, 위탁보호 중인 아동은 14세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족 후견이나 입양을 통해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는 

16세부터 서비스가 가능하여, 이들 청소년의 수혜 기준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이나 친족 후견이 법적 기준으로 명시된 수혜 형태인 것과 

36) 여기서 체이피 프로그램의 목적이란 연령 또는 발달 단계에 적합한 활동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Fernandes-Alcantara,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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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원가정 복귀는 “보호 연령 초과, 친족후견 또는 입양 외의 사유”라

는 모호한 기준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 현재 

이러한 모호성은 각 주정부가 연방 기준을 토대로 주 차원의 법과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연방 기준인 14세보다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어 

13세 이후 위탁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다양한 예시를 아동복지 지침(Child 

Welfare Manual)에 명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N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2, p. 155).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NC LINKS 수혜 기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현재 13세 이상, 21세 미만이며 13세 이후 지역 아동복지 기관
의 위탁보호를 받은 아동·청소년 모두가 연방 체이피 프로그램 지원금을 기반으로 한 주정
부 자립지원 서비스인 LINK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13세 이후에 원가정 복귀, 친척
과의 동거, 입양, 결혼, 자립 등의 사유로 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며, 21
세 생일까지 LINKS 서비스 수혜 자격을 유지한다. 단,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자격이 
있는 청소년이라도 1) 개인 자산이 $10,000 이상인 경우, 혹은 2) 불법 체류자 또는 서류 
미비자인 경우, LINKS 기금을 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어떤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24시간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으며, 공공 아동복
지기관이 배치와 보호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를, 위탁보호 아동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어
떤 아동이 원래 위탁보호 가정 라이선스가 없는 친척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 보호자가 지
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 아동은 위탁보호 아동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아동은 LINKS 기금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단, 청소년이 범법자로 판정
되어 구치소, 훈련 학교 및 기타 유사 시설에 배치될 경우, 소년사법부로 사례가 이관되어 
더 이상 위탁보호아동 혹은 청소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LINKS 서비스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계획 수립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고, 전환 계획(Transition Plan) 설계와 실행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것이 포
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례 기록과 사례 계획에 청소년이 사례 계획에 참여했다는 부분이 문
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청소년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사례 계획을 진행할 때 능동적
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는 청소년 및 청년은 LINKS 서비스나 자원
을 제공받을 수 없다. LINKS 서비스의 자격 요건은 의도적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어, 서비
스가 필요한 청소년과 문제 해결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어두고 있다.

주: 연구진 재구성, 작성
출처: N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2).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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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가정 복귀 사후관리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주로 원가정의 영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연방법상의 자립지원 서비스 

수혜 기준에는 원가정에 복귀하여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 앞에서 살펴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예시처럼 주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대응하는 경우에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와는 달리 많은 주들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러한 사각지대를 연방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Twitchell,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원가정 복귀로 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가정에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이 돌아간 가정을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전환기에 있는 청소년

의 자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가정 

복귀 사후 지원(post-reunification supports)은 보호종료 후에도 원가정

의 지속적인 안정성과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원가정 복귀 사후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주로 포함된다.37) 

 기본적인 생활자원: 주거, 고용, 소득지원 등을 포함하며 가족의 

기초적 필요를 충족하는 자원을 제공한다.

 안전 중심 실천: 아동이 추가 학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37) Roberts et al.,(2017)에 기초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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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실천은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한다.

 트라우마 인식 접근: 모든 유형의 트라우마의 영향을 이해하고 인식

하며 대응하는 접근을 한다.

 근거 기반 임상 아동 지원(Evidence-based Clinical Child Supp

orts): 1) 아동이 위탁보호에 들어가게 된 트라우마, 2) 원가정과의 

분리에 의한 트라우마, 3)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나 친생부모가 아닌 

가정에 편입될 때 겪는 스트레스 등에 효과성이 입증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호자 지원 및 서비스: 상담 및 기타 임상 서비스, 생활관리 기술 

훈련, 보육, 건강관리 서비스, 옹호 훈련, 교육 서비스, 양육기술 훈련, 

약물남용 치료 등을 포함한다.

 지지체계(Support Network): 가족 구성원을 사회적 혹은 정서적

으로 지지해주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집단이나 단체, 보육기관, 임시 

돌봄 등의 다양한 공적 및 사적 지지체계를 연계 및 개발한다.

 내비게이션 서비스: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배치한다.

원가정 복귀 사후 지원에는 위에 언급한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포함

되지만, 아직 연방 수준의 정책적 가이드라인보다 주정부나 지역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원가정에 복귀한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 지역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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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 노스캐롤라이나 주 Katawba 카운티의 성공 코치(Success Coach)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 영구 배치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원하
고, 가족 회복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
다. 성공 코치 프로그램은 위탁보호 종료 후 영구적 배치를 받은 아동(원가정 복귀, 입양, 
후견, 법적 보호 등)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
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복귀 후까지 연속적으
로 아동과 가족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강화된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성공 코치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을 위해 제공되고 있으며, 참여가 결정
되면 성공 코치가 가족과 함께 해당 가정의 강점과 욕구를 평가하고, 평가 과정의 결과와 
가족들이 가진 관심 및 우선순위에 따라 목표와 실행 단계를 포함한 성공 계획(Success 
Plan)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 계획은 가족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포함한다. 성공 코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가족과 협력하며, 서비스 조정, 위기 지원, 
가족 기능 개선을 위한 기술 교육과 강화, 기타 서비스로의 연결을 통해 가족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성공 코치 서비스는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 코치는 이 기간 내에 가족
의 보호 요인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최
대 3개월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서비스를 받았던 가족의 사례를 특정 문제로 인해 지
원이 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사례로 동일한 모든 절차를 따라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성공 코치의 판단 하에 사례가 2년 내에 종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프로그램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수퍼바이저와 협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
기 위한 자격 요건은 보호종료 사유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른데, 원가정에 아동이 복귀한 
경우에 성공코치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동은 위탁 보호에서 16세 이전에 보호가 종
료된 상태여야 하고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 아동이 Catawba 카운티 사회서비스부가 제공하는 가정 외 보호를 받았어야 한다.
 위탁 보호 사유가 학대, 방임, 의존, 비행 또는 비순응으로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

거나, 부모 권리가 포기된 사례여야 한다.
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아동 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를 받지 않고 있는 상

태여야 한다. 
 가족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힉커리(Hickory)에서 반경 75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한편 성공코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 기본적인 생활자원
 - 가족 성공 계획(Success Plan)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구체적 

자원을 제공하며, 이는 주로 Katawba 카운티의 가족 지원 기금(Family Assistance Fu
nd)을 통해 지원된다. 가족 지원 기금의 월 최대 지원금은 가정 당 $400을 넘지 않아야 
하며, 다음 네 가지 목적에 부합 할 때만 신청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 영구적 관계, 또
는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를 예방, 2) 가족 기능을 향상 시키거나 보호 요소를 
증대, 3) 서비스 접근성 향상, 4) 아동의 복지(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및 교육 성취 
포함) 증진. 

- 주거 지원의 경우, Section 8 주택 지원 연계 (저소득층 대상 주택지원), 주거지 탐색, 공
과금 및 보증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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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재구성, 작성
출처: Catawba County Social Services. (2022).

 안전 중심 실천 및 트라우마 인식 접근
- 성공 코치는 사례 매핑(case mapping)을 통해 가족이 삶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 우

려 사항, 그리고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때 성공 코치는 가족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North Carolina Family A
ssessment Scale (이하 NFAS)을 사용한다. 

- NCFAS는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데, 성공 코치 서비스는 11개의 영역을 6점 척도를 사
용해 각 하위 척도와 영역에서 가족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버전을 사용한다. 1
1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환경, 2) 부모역량, 3) 가족 상호작용, 4) 가족 안전(Fa
mily safety), 5) 아동복지(Child wellbeing), 6) 사회 및 단체활동, 7) 자립, 8) 가족 건
강, 9) 양육자/아동의 양가감정 (Caregiver/child ambivalence), 10) 재결합 준비도(R
eadiness for reunification), 11) 트라우마(Trauma)

- NCFAS는 가족이 활용 할 수 있는 강점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위험 요인과 필요 사항을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과의 상호작용, 가족과 함께 일하는 타인과의 접촉, 기타 평가
(예: 안전, 위험, 약물/알코올, 심리적평가)에서 얻은 정보를 반영하게 된다.

- 성공 코치는 NCFA를 이용하여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초기 사정을 완료해야 
하며, 트라우마가 초기 사정에서 확인 된 경우, 사후 트라우마/웰빙 영역을 6개월 간격으
로 평가한다.

- NCFAS로 사정을 완료하기 전에 최소 3~4회 가정 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 성공 코치는 트라우마가 부모와 아동을 포함하여 개인의 삶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부모나 아동에게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상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정해야 한다. 만약 아동에게 트라우마 위험 요인이 관
찰 될 경우 아동 복지 트라우마 연계 도구(Child WelfareTrauma Referral Tool) 등 다
양한 방법을 이용해 트라우마 인식에 기반한 결정을 내린다. 

 다양한 지원 서비스: 
- 대면 지원 집중 사례 관리: 성공 코치는 서비스 시작 후 60일 내에 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최소 네 번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 60일 이후에는 최소 월 1회 만남을 가지며, 방문 
횟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서비스는 6개월 마다 재평가 되어 참여 정도와 필요 
사항을 확인한다.

- 청소년 자립생활 기술 지원 서비스: Casey 생활기술 사정(Casey Life Skills Assessment)
을 통해 청소년이 독립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웰빙을 유지하고 고등학교, 고등교육, 취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생활 기술을 측정하여, 필요한 자립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다. 각 청소년에 대한 사정은 서비스 시작 후 60일 이내, 또는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60일 이내에 완료 해야 하며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한다. 

- 이외에도 가족관계 강화와 구성원들의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지원 및 
연계한다: 재정계획 및 관리,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양육기술(Parenting) 교육, 고용 가능성
(Employability) 향상, 회복탄력성 구축(Resiliency building), 건강관리, 교육지원 등.

- 옹호(Advocacy) 서비스: 옹호는 가족이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
우고 역량을 갖추는 과정에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독립적인 서비스로 제공
되기 보다는 다른 지원활동, 특히 교육 서비스와 통합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공 코치는 
부모와 함께 학교 회의에 참석하여 부모가 학교 회의 과정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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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양 및 후견 아동 자립지원

앞에서 살펴본 연방 체이피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기준에 따르면, “16세 

이후 친족 후견 또는 입양을 통해 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이라는 

조건에 따라, 16세 이전에 입양이나 친족 후견을 통해 영구적 관계를 형성

한 아동·청소년은 연방 체이피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입양이나 후견은 원가정 복귀를 제외하고 

위탁보호 아동이 영구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지로 고려

된다. 또한 입양이나 후견을 통해 위탁보호체계에서 표류하는 아동·청소년

이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들이 성인

으로의 전환기를 준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아동복지체계에서는 입양과 후견을 통해 영구적인 가정을 이룬 

아동·청소년에게 현재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이것이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양과 후견 이후의 지원을 논하기에 앞서, 이 두 개념과 관련된 특징

들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요하다.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아동과 입양 부모 간에 영구적인 법적 결속을 제공하는 반면, 

후견은 친생부모의 권리를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되는 보다 유연하고 임시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양과 후견은 

법적 영속성, 부모의 권리,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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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의 특징38)

 영구적 관계: 입양은 영구적이며 평생 지속되는 법적 관계로, 입양된 

아동은 법적으로 입양 부모의 자녀로서 인정받으며, 친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 친생부모의 권리 종료: 입양 시 친생부모의 권리는 영구적으로 종료

된다. 이로 인해 친생부모는 아동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하며, 아동을 

다시 양육할 법적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 의사 결정 및 법적 지위: 입양 부모는 아동의 교육, 건강,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의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며, 아동은 친자녀와 동일하게 

입양 부모의 상속 대상이 된다.

 이름 변경: 입양 부모는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동의 출생증명서에도 입양 부모의 이름이 기재된다.

2) 후견의 특징

 임시성: 후견은 임시적 법적 조치로,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유지된다. 후견권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며, 친생부모가 아동 반환을 요청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친생부모의 권리 유지: 후견 시 친생부모의 권리는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다. 친생부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문권이나 주요 결정에 

대한 관여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 의사결정: 후견인은 아동의 일상적 필요(학교, 건강관리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린다. 다만, 친생부모의 권리가 유지되는 

38) (Arizona Department of Child Safety, 2018; Indiana Department of Child 
Services, 2022)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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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친생부모도 주요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이름 변경 제한: 후견인은 법원의 명확한 허가 없이는 아동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생증명서에도 변화가 없다.

 재정 지원: 입양과 후견 모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나, 그 지원의 

성격과 지속 기간에 차이가 있다. 입양의 경우, 아동의 자격 요건에 

따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다. 반면 후견의 경우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되면 종료되며, 특별한 경우에 

한 해 연장될 수 있다.

정리하면 입양과 후견은 모두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인 법적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은 보호자의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안정

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만 후견은 친생부모의 일부 권리가 유지

되며, 아동이 18세가 되면 법적 보호자 역할이 종료되므로, 후견인은 

아동과 친족 관계인 경우가 많다. 비친족인 경우에는 굳이 후견인이 되기

보다 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친족 가정에서 자란 

아동·청소년이 비친족 가정에서 자란 경우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최근 미국 아동복지 정책은 친족 우선(Kin-first) 

정책을 점점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Casey Family 

Programs, 2020). 연방 체이피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기준 중 하나인 

“16세 이후 친족 후견 또는 입양을 통해 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

이라는 조건에서 친족 후견을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친족 입양 과정에서 친생부모와의 영구적 

관계 단절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불안이나 우려가 클 경우, 비친족 후견 

역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체이피 프로그램이 친족 후견만을 수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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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과 후견을 통한 영구적 관계 달성 및 지원

미국의 아동복지 분야는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영구성

(Legal Permanency)과 사회적 지지 체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최근에 이르러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영구적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위탁보호체계의 사례 관리

자는 아동·청소년과 함께 영구성 계획(Permanency Plan)이라는 것을 

작성한다. 아동·청소년이 영구성 계획에 참여하면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며, 자존감과 자기 효능

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의 측면에도 큰 

이점이 있다(Augsberger, 2014;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a). 또한 사례 관리자의 경우는 청소년과 영구적 관계 달성을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지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영구적 관계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양과 후견 등의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a).

영구성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원가정 복귀 이외의 옵션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친생부모의 사정이나 그들과의 관계 문제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 입양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청소년이 입양을 통해 영구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나면, 입양 부모는 그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입양 가정은 

아동의 상황에 따라 연방 또는 주정부 입양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자금으로 지원되는 입양 보조금만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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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메디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연방 입양 

보조금 자격이 있는 모든 아동은 Title XIX 메디케이드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 연방 입양 보조금을 받기 위한 주요 자격 기준 중 하나는 

입양하려는 아동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 미국 사회보장법 IV-E 편에 

따른 입양 지원 자격을 갖춘 ‘특수 필요 아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 p.3).

 주정부가 해당 아동이 부모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 주정부가 특정 요인 또는 조건, 혹은 이들의 조합을 확인하여, 입양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없이 아동을 입양 가정에 배치하는 것이 어렵

다고 판단했거나, 아동이 연방 추가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의 의료 또는 장애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주정부가 연방 입양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없이 아동을 배치하려는 

합리적 노력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이 노력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입양 부모가 아동을 보조금 없이 입양할 

수 없다고 주정부에 통보하는 경우, 특수 필요조건 테스트의 이 

기준이 충족되어 아동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 입양 보조금을 받기 위한 주요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입양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 p.3). 한편, 아동·청소년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영구적으로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양이라는 

옵션 자체를 원하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친생부모의 권리는 

말소시키지 않는 후견 제도가 고려될 수 있다. 후견 제도의 경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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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에서 후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Children’s Bureau, 

2018). 이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학교에 다니거나 고용 상태에 있거나, 취업 

준비 활동에 참여 중인 청소년, 또는 의료적 사유로 활동이 불가능한 청

소년에 대해 위탁보호, 입양, 후견 보조금을 19세, 20세 또는 21세까지 

지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

입양과 후견 제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입양 가정, 후견 가정, 그리고 위탁보호 가정에 대한 지원 수준은 같은 주 

내에서 비교할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위탁보호 가정에 대한 지원은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입양과 후견의 경우 조건부 지원이거나 위탁가정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입양 가정, 후견 가정, 위탁

보호 가정에 대한 지원 수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애리조나주와 뉴욕주의 

지원 내용(자립지원 내용 포함)을 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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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1
9>

 애
리

조
나

주
의

 사
례 입

양
후

견
 

가
정

 외
 보

호

건
강

지
원

 
서

비
스

*건
강

보
험

A
ri

zo
n
a 

H
ea

lt
h
 C

ar
e 

C
o
st

 C
o
n
ta

in
m

en
t 

Sy
st

em
(A

H
C

C
C

S)
을

 통
해

 보
험

 제
공

.
대

부
분

의
 경

우
, 

아
동

이
 다

른
 주

에
서

 이
주

해
오

더
라

도
 보

험
이

 유
지

됨
(아

동
과

 해
당

 주
의

 
정

책
에

 따
라

 달
라

질
 수

 있
음

).
 

*정
신

건
강

 서
비

스
R

eg
io

n
a
l 

B
eh

av
io

ra
l 

H
ea

lt
h

 
A

u
th

o
ri

ty
(R

B
H

A
)를

 통
해

 제
공

. 
아

동
이

 다
른

 주
로

 이
주

하
는

 경
우

, 
메

디
케

이
드

(M
ed

ic
a
id

)를
 통

해
 서

비
스

가
 제

공
됨

.
아

동
이

 
입

양
 

보
조

금
을

 
승

인
받

은
 

경
우

, 
A

H
C

C
C

S를
 통

한
 의

료
 보

험
과

 R
B

H
A

를
 통

한
 정

신
건

강
 서

비
스

를
 받

을
 자

격
이

 생
김

. 
사

례
 관

리
 지

원
.

관
리

와
 지

원
 서

비
스

를
 포

함
한

 사
후

관
리

 서
비

스
 지

원
.

*건
강

보
험

가
족

 
지

원
 

행
정

국
(F

a
m

il
y 

A
ss

is
ta

n
ce

 
A

d
m

in
is

tr
at

io
n
, 

FA
A

)에
서

 
후

견
인

에
게

 
통

지
한

 후
 A

H
C

C
C

S 
건

강
보

험
에

 자
동

으
로

 
등

록
. 

후
견

인
이

 원
할

 경
우

, 
6
0
일

 이
내

에
 건

강
 플

랜
 변

경
을

 요
청

 가
능

(후
견

인
은

 아
이

를
 자

신
의

 민
간

 보
험

에
 추

가
할

 수
 있

음
).

*정
신

건
강

 서
비

스
R

B
H

A
를

 
통

해
 

정
신

건
강

 
서

비
스

가
 

제
공

(T
it

le
 X

IX
 자

격
, 

즉
 메

디
케

이
드

 자
격

이
 없

는
 경

우
는

 제
외

).
 

아
이

가
 다

른
 주

로
 이

주
할

 경
우

, 
메

디
케

이
드

를
 통

해
 서

비
스

가
 제

공
됨

.

*건
강

보
험

 
가

정
 외

 보
호

 상
태

에
서

 1
8
세

가
 된

 청
소

년
은

 
A

H
C

C
C

S의
 

청
소

년
 

성
인

 
전

환
 

보
험

(Y
o
u
n
g 

A
d
u
lt
 T

ra
n
si

ti
o
n
al

 I
n
su

ra
n
ce

, 
Y

A
T

I)
을

 통
해

 2
6
세

까
지

 건
강

보
험

을
 받

을
 

수
 있

음
. 

*정
신

건
강

 서
비

스
 

Y
A

T
I 

자
격

을
 갖

춘
 수

혜
자

는
 정

신
건

강
 관

련
 욕

구
를

 충
족

하
기

 위
해

 R
B

H
A

의
 서

비
스

를
 이

용
할

 수
 있

음
. 

 

자
립

지
원

서
비

스

*입
양

 전
1
6
세

 이
상

의
 청

소
년

은
 입

양
이

 확
정

될
 때

까
지

 
D

ep
a
rt

m
en

t 
o
f 

C
h
il
d
 
Sa

fe
ty

(D
C

S)
 

계
약

 
기

관
인

 
A

ri
zo

n
a'

s 
C

h
il
d
re

n
 

A
ss

o
ci

at
io

n
(A

zC
A

)을
 통

해
 생

활
 기

술
 훈

련
을

 받
을

 수
 있

음
. 

입
양

이
 확

정
되

면
, 

정
신

건
강

 서
비

스
 제

공
자

 
또

는
 

입
양

 
부

모
로

부
터

 
생

활
 

기
술

 
훈

련
을

 

*후
견

 전
1
6
세

 이
상

의
 청

소
년

은
 후

견
권

이
 확

정
될

 때
까

지
 D

C
S와

 계
약

된
 A

zC
A

를
 통

해
 생

활
 기

술
 훈

련
을

 받
을

 수
 있

음
. 

후
견

권
이

 
확

정
된

 
후

에
는

 
청

소
년

이
 
정

신
건

강
 서

비
스

 제
공

자
 또

는
 후

견
인

으
로

부
터

 생
활

 기
술

 훈
련

을
 받

을
 수

 있
음

.

*보
호

종
료

 전
가

정
 외

 보
호

 상
태

에
 있

는
 1

6
세

 이
상

의
 청

소
년

은
 D

C
S 

계
약

 기
관

인
 A

zC
A
를

 통
해

 생
활

 
기

술
 훈

련
을

 받
을

 수
 있

음
. 

정
신

건
강

 서
비

스
 기

관
 혹

은
 관

련
 연

계
기

관
을

 
통

해
서

도
 생

활
 기

술
 훈

련
을

 받
을

 수
 있

음
. 

*보
호

종
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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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양
후

견
 

가
정

 외
 보

호

받
을

 수
 있

음
.

*입
양

 후
 

1
6
세

 
이

후
에

 
입

양
된

 
청

소
년

은
 
D

C
S가

 
계

약
한

 전
환

자
립

생
활

 프
로

그
램

(T
IL

P
)을

 통
해

1
8
세

부
터

 
2
1
세

 
생

일
까

지
 
사

례
 
관

리
와

 
지

원
 서

비
스

를
 포

함
한

 사
후

관
리

 서
비

스
를

 이
용

할
 수

 있
음

.

*후
견

 이
후

1
6
세

 이
후

에
 후

견
인

의
 보

호
를

 받
는

 청
소

년
은

 D
C

S가
 계

약
한

 전
환

자
립

생
활

 프
로

그
램

(T
IL

P
)을

 
통

해
 

1
8
세

부
터

 
2
1
세

 
생

일
까

지
 

사
례

 관
리

와
 지

원
 서

비
스

를
 포

함
한

 사
후

관
리

 서
비

스
를

 이
용

할
 수

 있
음

.

1
6
세

 
이

후
에

 
가

정
 

외
 

보
호

 
상

태
에

 
있

던
 

1
8
~

2
0
세

 청
소

년
은

 D
C

S가
 계

약
한

 전
환

자
립

생
활

 프
로

그
램

(T
IL

P
)을

 통
해

 2
1
세

 생
일

까
지

 사
례

 관
리

 및
 지

원
 서

비
스

를
 포

함
한

 
사

후
관

리
 서

비
스

를
 받

을
 수

 있
음

. 
가

정
 외

 보
호

 상
태

에
서

 1
8
세

가
 된

 청
소

년
에

게
 제

공
되

는
 서

비
스

: 
숙

식
 비

용
 지

원
, 

연
장

보
호

서
비

스
(본

의
 의

사
에

 따
라

 T
IL

P
를

 통
해

 가
입

).
 

교
육

지
원

 
서

비
스

*F
re

e 
A

p
p
li
ca

ti
o
n
 f

o
r 

Fe
d
er

a
l 

St
u
d
en

t 
A

id
(F

A
FS

A
):
 1

3
세

 이
후

에
 입

양
된

 아
동

은
 

대
학

 재
정

 지
원

을
 결

정
할

 때
 F

A
FS

A
 신

청
서

에
서

 부
모

의
 소

득
을

 고
려

하
지

 않
는

다
. 

*애
리

조
나

주
 학

비
 면

제
(A

Z
 S

ta
te

 T
u
it

io
n
 

W
ai

ve
r)

: 
1
6
세

 
이

후
에

 
입

양
된

 
아

동
은

 
학

비
 

면
제

 
자

격
이

 
있

다
. 

펠
 

그
랜

트
(P

el
l 

G
ra

n
t)

를
 먼

저
 적

용
한

 후
 남

은
 학

비
가

 면
제

된
다

. 
지

원
은

 2
3
세

 생
일

에
 종

료
된

다
. 

*E
T

V
(교

육
 및

 훈
련

 바
우

처
):
 1

6
세

 이
후

에
 

입
양

된
 
아

동
은

 
E
T

V
 
자

격
이

 
있

으
며

, 
필

요
에

 따
라

 최
대

 $
5
,0

0
0
/년

의
 고

등
교

육
 지

원
을

 받
을

 수
 있

다
. 

지
원

금
은

 학
비

 면
제

 후
 

적
용

되
며

, 
숙

식
비

 등
으

로
 사

용
할

 수
 있

다
. 

지
원

은
 
2
1
세

에
 
종

료
되

지
만

, 
2
1
세

에
 
등

록
된

 경
우

 2
3
세

 생
일

까
지

 연
장

될
 수

 있
다

. 

*F
A

FS
A

: 
입

양
과

 동
일

 조
건

.

*애
리

조
나

주
 학

비
 면

제
: 

입
양

과
 동

일
 조

건
.

*E
T

V
(교

육
 및

 훈
련

 바
우

처
):
 입

양
과

 동
일

 
조

건
.

*F
A

FS
A

: 
입

양
과

 동
일

 조
건

.

*애
리

조
나

주
 학

비
 면

제
: 

입
양

과
 동

일
 조

건
.

*E
T

V
(교

육
 및

 훈
련

 바
우

처
):
 입

양
과

 동
일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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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A

ri
zo

n
a 

D
ep

ar
tm

en
t 

o
f 

C
h
il
d
 S

af
et

y.
 (
20

1
8)

를
 요

약
 및

 재
구

성
. 

3
9
) 

A
d
o
p
ti

o
n
 S

u
b
si

d
y 

M
a
in

te
n
an

ce

입
양

후
견

 
가

정
 외

 보
호

보
조

금
 

지
원

  
서

비
스

*자
격

 요
건

: 
다

양
한

 아
동

 관
련

 요
인

에
 기

반
 

하
여

 입
양

 보
조

금
이

 제
공

된
다

. 
아

이
가

 자
격

이
 있

는
지

 판
단

되
어

야
 하

며
, 

영
구

 후
견

인
/

입
양

 부
모

는
 입

양
 보

조
금

 부
서

와
 직

접
 협

력
하

여
 필

요
한

 신
청

서
를

 작
성

하
게

 된
다

. 
입

양
 보

조
금

 유
지

율
은

 후
견

인
 보

조
금

을
 기

준
으

로
 하

며
, 

부
서

에
서

 결
정

한
다

.

*지
원

 항
목

1
. 

유
지

비
(현

금
 지

원
) 

 
2
. 

건
강

보
험

  
3
. 

행
동

건
강

 서
비

스
  

4
. 

기
존

 질
환

에
 대

한
 서

비
스

  
5
. 

보
조

금
 담

당
자

의
 지

원
  

6
. 

비
정

기
적

인
 비

용
에

 대
한

 환
급

(청
구

당
 최

대
 $

2
,0

0
0
)

*유
지

비
(현

금
 지

원
) 

입
양

 보
조

금
의

 일
일

 지
급

액
은

 위
탁

보
호

 수
당

을
 반

영
하

여
 책

정
되

며
, 

아
동

이
 가

진
 특

수
한

 욕
구

에
 따

라
 금

액
 결

정
된

다
. 

- 
A

M
3
9
) 1

: 
$
1
9
.6

8
, 

청
소

년
: 

$
2
7
.1

5
  

- 
A

M
2
: 

$
2
3
.5

2
, 

청
소

년
: 

$
2
9
.4

0
  

- 
A

M
3
: 

$
2
9
.9

4
, 

청
소

년
: 

$
3
7
.4

2
  

*자
격

 요
건

: 
아

동
은

 다
음

 조
건

을
 충

족
할

 경
우

 영
구

 후
견

 보
조

금
을

 받
을

 자
격

이
 있

다
: 

법
원

이
 T

it
le

 8
 후

견
권

을
 명

령
하

였
으

며
, 

아
동

이
 시

민
 또

는
 자

격
을

 갖
춘

 비
시

민
일

 것
. 

 
1
8
세

가
 되

어
 후

견
이

 종
료

된
 이

후
에

는
 연

장
 

위
탁

보
호

 
서

비
스

를
 
통

해
 
자

립
생

활
 
보

조
금

을
 지

원
받

는
다

(사
례

 계
획

에
 따

라
 교

육
, 

고
용

, 
직

업
훈

련
, 

치
료

 목
표

에
 맞

춘
 활

동
에

 참
여

 중
인

 경
우

에
 한

해
서

 제
공

).
 

*지
원

 항
목

: 
현

금
지

원
  

영
구

 후
견

 보
조

금
의

 일
일

 지
급

액
은

 아
동

 1
명

당
 $

1
2
.9

5
이

다
. 

아
동

이
 인

가
 위

탁
 가

정
에

서
 

후
견

으
로

 
전

환
될

 
때

 
추

가
적

 
지

원
이

 
있

을
 수

 있
다

. 
보

조
금

의
 일

일
 지

급
액

은
 아

동
이

 위
탁

보
호

에
 있

을
 때

 자
격

을
 부

여
받

은
 

배
치

율
에

 따
라

 결
정

된
다

. 
아

동
이

 사
회

보
장

 
혜

택
이

나
 다

른
 혜

택
을

 받
을

 경
우

, 
해

당
 금

액
은

 후
견

 보
조

금
에

서
 차

감
된

다
. 

 

*자
격

 요
건

: 
가

정
 외

 보
호

를
 받

는
 모

든
 1

6
세

 이
상

의
 청

소
년

.

*1
8
세

 
이

상
이

며
, 

자
발

적
 
위

탁
보

호
 
협

약
에

 
따

라
 연

장
보

호
를

 받
고

 있
으

며
, 

이
 협

약
 시

 
제

출
한

 사
례

 계
획

에
 따

라
 교

육
, 

고
용

, 
직

업
훈

련
, 

치
료

 목
표

에
 맞

춘
 활

동
에

 참
여

 중
인

 
경

우
에

도
 위

탁
 가

정
, 

그
룹

홈
, 

친
족

 가
정

에
 

계
속

 거
주

하
면

서
 보

조
금

을
 지

급
받

을
 수

 있
다

. 

*지
원

 항
목

: 
자

립
생

활
 보

조
금

(1
7
~

2
1
세

) 
자

립
 생

활
 보

조
금

 
지

급
액

은
 월

 
$
7
1
5
부

터
 

시
작

하
며

, 
6
개

월
마

다
 $

5
0
씩

 감
소

한
다

. 
 

승
인

된
 보

조
금

은
 아

동
서

비
스

부
에

서
 허

용
하

는
 최

대
 금

액
을

 초
과

할
 수

 없
으

며
, 

자
금

 가
용

성
에

 따
라

 달
라

질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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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2
0>

 뉴
욕

주
(2

0
2
1)

의
 사

례

입
양

후
견

 
가

정
 외

 보
호

건
강

 
지

원
 

서
비

스

보
조

금
을

 받
고

 입
양

된
 거

의
 모

든
 아

동
은

 보
조

금
이

 지
속

되
는

 동
안

 건
강

서
비

스
 지

원
 (

메
디

케
이

드
)을

 받
는

다
. 

메
디

케
이

드
 자

격
이

 없
는

 소
수

의
 아

동
에

게
는

 주
 입

양
 의

료
 보

조
금

(S
ta

te
 A

d
o
p
ti

o
n
 M

ed
ic

al
 S

u
b
si

d
y)

을
 통

해
 의

료
 혜

택
이

 제
공

될
 수

 있
다

. 
의

료
 혜

택
은

 입
양

 보
조

금
과

 동
일

한
 기

간
 동

안
 지

속
되

며
, 

입
양

 부
모

가
 아

동
에

 대
한

 법
적

 책
임

을
 

유
지

하
고

 아
동

을
 지

원
하

는
 경

우
 최

대
 2

1
세

까
지

 제
공

된
다

.

비
자

격
 이

민
자

가
 아

닌
 한

 건
강

서
비

스
 지

원
(메

디
케

이
드

) 
자

격
이

 
주

어
진

다
. 

친
족

 
후

견
 

보
조

금
을

 받
고

 있
는

 동
안

 메
디

케
이

드
를

 이
용

하
던

 아
동

은
 후

견
 보

조
금

 지
급

이
 중

단
된

 
후

에
도

 최
대

 1
2
개

월
 동

안
, 

또
는

 아
동

이
 1

9
세

가
 되

는
 달

까
지

 연
속

적
인

 메
디

케
이

드
 혜

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아
동

이
 1

9
세

 이
상

이
거

나
 연

속
적

인
 의

료
 지

원
 기

간
이

 종
료

되
면

 별
도

의
 자

격
 심

사
가

 필
요

하
다

.

모
든

 
위

탁
보

호
 
아

동
들

은
 
건

강
서

비
스

 
지

원
(메

디
케

이
드

) 
자

격
을

 
갖

추
며

, 
그

렇
지

 
않

은
 

경
우

가
 생

겨
도

 아
동

 서
비

스
부

가
 의

료
 비

용
을

 부
담

한
다

. 
1
8
세

 이
상

이
 되

어
 위

탁
 보

호
에

서
 퇴

소
한

 아
동

은
 최

종
 퇴

소
 후

 최
대

 1
2

개
월

 동
안

, 
또

는
 아

동
이

 2
1세

가
 되

는
 달

까
지

 
연

속
적

인
 메

디
케

이
드

 혜
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자
립

 
지

원
 

서
비

스

1
6
세

 이
상

에
 입

양
된

 아
동

은
 직

업
 훈

련
, 

독
립

 생
활

 기
술

 훈
련

, 
학

업
 지

원
 서

비
스

와
 같

은
 
일

부
 
자

립
 
생

활
 
서

비
스

를
 
계

속
 
이

용
할

 
수

 있
다

. 

1
6
세

 이
상

에
 친

족
 후

견
 제

도
에

 들
어

간
 아

동
은

 직
업

 훈
련

, 
독

립
 생

활
 기

술
 훈

련
, 

학
업

 
지

원
 서

비
스

와
 같

은
 일

부
 자

립
 생

활
 서

비
스

를
 계

속
 이

용
할

 수
 있

다
. 

위
탁

 
보

호
 
중

인
 
아

동
은

 
아

동
서

비
스

부
에

서
 

제
공

하
는

 자
립

 생
활

 서
비

스
 수

혜
 자

격
이

 있
으

며
, 

여
기

에
는

 자
립

 생
활

 기
술

, 
학

업
 지

원
 

서
비

스
, 

평
가

 서
비

스
, 

사
례

 계
획

 등
이

 포
함

된
다

. 

교
육

 
지

원
 

서
비

스

*교
육

 보
조

금
: 

아
동

이
 1

6
세

 이
전

에
 입

양
된

 
경

우
, 

독
립

 생
활

 서
비

스
나

 교
육

 및
 훈

련
 바

우
처

(E
T

V
) 

자
격

이
 없

다
. 

그
러

나
 1

6
세

 이
후

에
 
입

양
된

 
경

우
, 

아
동

은
 
자

격
을

 
유

지
하

며
 

E
T

V
를

 신
청

할
 수

 있
다

.

*교
육

 보
조

금
: 

아
동

이
 1

6세
 이

전
에

 친
족

 후
견

으
로

 위
탁

 보
호

를
 종

료
한

 경
우

, 
자

립
 생

활
 서

비
스

나
 교

육
 및

 훈
련

 바
우

처
(E

T
V
) 

자
격

이
 없

다
. 

그
러

나
 1

6세
 이

후
에

 친
족

 후
견

에
 들

어
간

 
경

우
, 

아
동

은
 자

격
을

 유
지

하
며

 E
T
V

를
 신

청
할

 
수

 있
다

.

*교
육

 보
조

금
: 

위
탁

 아
동

은
 최

대
 $

5,
00

0를
 지

원
하

는
 교

육
 및

 훈
련

 바
우

처
(E

T
V
)에

 신
청

할
 수

 있
으

며
, 

이
를

 통
해

 고
등

 교
육

이
나

 직
업

 훈
련

 프
로

그
램

에
 참

여
할

 수
 있

다
. 

또
한

, 
주

거
 및

 생
활

비
와

 
같

은
 사

후
 관

리
 서

비
스

도
 받

을
 수

 있
는

 자
격

이
 

주
어

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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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양
후

견
 

가
정

 외
 보

호

보
조

금
지

원
 

서
비

스

입
양

 보
조

금
을

 통
해

 자
격

 기
준

에
 해

당
하

는
 

재
정

 
지

원
이

 
제

공
된

다
. 

그
러

나
 
학

교
 
관

련
 

비
용

, 
활

동
비

, 
레

슨
비

, 
보

육
비

, 
교

통
비

와
 같

은
 항

목
에

 대
한

 추
가

 지
급

은
 하

지
 않

는
다

.
입

양
 부

모
는

 입
양

 보
조

금
을

 받
고

 있
든

 아
니

든
 상

관
없

이
 아

동
의

 양
육

에
 대

한
 재

정
적

 책
임

을
 진

다
.

*금
액

 책
정

: 
입

양
 보

조
금

은
 아

동
이

 위
탁

 보
호

 중
일

 때
 받

던
 위

탁
 보

호
 보

조
금

(기
본

, 
특

별
, 

또
는

 
예

외
적

인
 
보

조
금

)보
다

 
많

지
 
않

으
며

, 
보

조
금

은
 위

탁
 보

호
 보

조
금

의
 7

5
%

에
서

 
1
0
0
%

 사
이

로
 지

급
되

나
, 

7
5
%

 이
하

로
는

 내
려

가
지

 
않

는
다

. 
보

조
금

은
 
생

활
비

 
인

상
 
및

 
아

동
의

 연
령

에
 따

라
 위

탁
 보

호
 보

조
금

과
 마

찬
가

지
로

 증
가

한
다

.

입
양

 보
조

금
은

 입
양

 부
모

가
 아

동
에

 대
한

 법
적

 
책

임
을

 
유

지
하

고
 
아

동
을

 
지

원
하

는
 
한

, 
아

동
이

 
2
1
세

가
 
될

 
때

까
지

 
지

급
된

다
. 

입
양

 
보

조
금

을
 받

는
 부

모
는

 보
조

금
 지

급
 자

격
에

 
영

향
을

 미
칠

 수
 있

는
 상

황
 변

화
를

 아
동

서
비

스
국

에
 알

릴
 의

무
가

 있
다

. 
(매

년
 입

양
 부

모
는

 
학

령
기

 아
동

의
 학

업
 상

태
 및

 1
8
세

 이
상

의
 

청
소

년
의

 교
육

/고
용

/장
애

 상
태

에
 대

한
 인

증
 

및
 문

서
를

 제
출

하
라

는
 통

지
를

 받
게

 된
다

.)

자
격

 기
준

에
 해

당
하

는
 아

동
에

게
는

 친
족

 후
견

 보
조

 프
로

그
램

(K
in

sh
ip

 G
u
ar

d
ia

n
sh

ip
 

A
ss

is
ta

n
ce

 P
ro

gr
am

)을
 통

해
 재

정
 지

원
이

 
제

공
된

다
. 

그
러

나
 학

교
 관

련
 비

용
, 

활
동

비
, 

레
슨

비
, 

보
육

비
, 

교
통

비
와

 
같

은
 
항

목
에

 
대

해
 추

가
 지

급
은

 하
지

 않
는

다
.

친
족

 후
견

 보
조

금
을

 받
을

 자
격

이
 없

는
 후

견
인

은
 임

시
 지

원
 프

로
그

램
(T

A
)의

 아
동

 전
용

 
보

조
금

을
 신

청
할

 수
 있

다
. 

이
 보

조
금

의
 금

액
은

 일
반

적
으

로
 위

탁
 보

호
 보

조
금

보
다

 낮
으

며
, 

추
가

 아
동

이
 있

을
 경

우
 금

액
이

 줄
어

든
다

. 
후

견
인

은
 친

족
 후

견
 보

조
금

을
 받

고
 있

든
 아

니
든

, 
후

견
 
관

계
가

 
종

료
될

 
때

까
지

 
아

동
에

 
대

한
 재

정
적

 책
임

을
 진

다
.

*금
액

 책
정

: 
친

족
 후

견
 보

조
금

은
 아

동
이

 위
탁

 보
호

 중
일

 때
 받

았
던

 위
탁

 보
호

 보
조

금
(기

본
, 

특
별

, 
또

는
 예

외
적

 보
조

금
)보

다
 많

지
 

않
으

며
, 

보
조

금
 액

수
는

 위
탁

 보
호

 보
조

금
의

 
7
5
%

에
서

 
1
0
0
%

 
사

이
로

 
지

급
되

지
만

, 
7
5
%

 
이

하
로

는
 내

려
가

지
 않

는
다

. 
이

 보
조

금
은

 생
활

비
 
인

상
 
및

 
아

동
의

 
연

령
에

 
따

라
 
증

가
하

며
, 

입
양

 보
조

금
을

  
받

았
을

 때
의

 금
액

보
다

 
낮

아
지

지
 않

는
다

.

위
탁

 부
모

는
 위

탁
 아

동
을

 돌
보

는
 데

 필
요

한
 

비
용

을
 상

환
 받

기
 위

한
 위

탁
 보

조
금

을
 받

는
다

. 
위

탁
 보

호
 중

인
 아

동
은

 또
한

 특
별

 의
류

, 
레

슨
, 

선
물

, 
돌

봄
 서

비
스

, 
주

간
 캠

프
, 

숙
박

 
캠

프
 등

 기
타

 비
용

에
 대

한
 지

원
을

 받
을

 수
 

있
다

 (
구

체
적

인
 지

원
 내

용
은

 카
운

티
 정

부
별

로
 상

이
하

다
).

위
탁

보
호

 중
인

 아
동

에
 대

한
 재

정
적

 지
원

의
 

책
임

은
 공

공
아

동
복

지
국

에
 있

다
. 

 *금
액

 책
정

: 
연

간
 위

탁
 보

호
 보

조
금

은
 아

동
의

 연
령

과
 특

별
한

 욕
구

(기
본

, 
특

별
, 

예
외

적
 

욕
구

 3
단

계
로

 나
누

고
 차

등
 지

급
)에

 따
라

 책
정

된
다

. 
아

동
가

족
서

비
스

실
이

 허
용

하
는

 최
대

 
한

도
 내

에
서

 자
체

 위
탁

 보
호

 보
조

금
을

 설
정

한
다

. 
위

탁
 
보

호
 
보

조
금

은
 
생

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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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1.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의 대상으로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포함

영국은 자립준비 지원 제도의 대상을 적합아동, 관련아동, 전관련아동,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 등으로 구분하고 관련아동과 전관련아동의 일부, 

그리고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에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의 대상자 선정은 가정 외 보호의 연령이나 기간, 자립

준비 지원 제도의 운영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대상 집단을 구분하고, 서비스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 밖에서 보호되다가 18세 이전에 퇴소한 경험이 있는 아동과 

청년이 모두 자립준비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자립지원 

제도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에는 중간퇴소 아동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이 없고, 

아동에 대한 보호종료 여부를 판단할 때, 발달 수준에 비추어 독립과 자기

결정적 생활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을 연장 또는 재시작하는 개념으로, 아동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27세까지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8세 이전에 원가정으로 복귀

한 경우에도 주거, 고용,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바탕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욕구와 지원 계획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영국은 연령과 보호 기간의 기준이 있다. 

특히, 독일과 영국 모두 원가정 복귀 여부가 자립지원 대상 요건에 포함

되지 않으며, 오히려 독일의 사례에서는 부모가 있다고 자립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지원 시, 부모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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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포괄성

영국의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관련아동과 전관련아동은 

18세 직전까지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되었던 적합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즉, 욕구사정, 개별조언가의 사례관리, 진로 

계획, 주거지원,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장학금 제공, 정신건강 등의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14세 이후에 13주 미만(16세 이후에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어야 

함)으로 가정 외 보호가 되었던 자격이 있는 보호종료자를 대상으로도 학위

과정에 있는 경우 방학 중 주거지원이나 욕구에 기반한 조언이나 서비스 

등은 각 지방정부에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현금성 지원 중심으로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자립은 금전적 지원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지원되는 급여를 

자립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모니터링, 상담 등의 관련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중간퇴소 아동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지원을 일반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과 비교해 볼 때, 관련아동이나 전관련아동인 경우

에는 지원의 수준이 유사한 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취미, 가족과의 연락, 

인터뷰 의복, 자원봉사활동 수당, 통근비용, 명절 및 생일 수당, 이사비용 

등 자립의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소소하지만 다양한 생애 사건을 제도적

으로 인지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개별 아동 혹은 

청년의 상황과 욕구에 기반하여 자립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현금지원 중심 자립지원을 탈피하여 중간퇴소 자립준비

청년 대상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생애 

사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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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촘촘한 사례관리 서비스에 기반한 자립준비 지원

영국은 전반적으로 보호아동 대상 사례관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립준비지원 제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

되었는데, 중간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조언가

(Personal Adviser)를 배정하여 개별조언가가 일대일로 사례관리 서비

스를 제공하면서, 중간퇴소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었다. 욕구사정에서

부터 진로계획 수립, 진로계획의 수행 점검, 서비스 제공, 자립에 필요한 

조언과 상담 및 방문사례관리(최소 2달에 1회) 등이 개별조언가에 의하여 

25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조언가와 청년 간의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 연락을 재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어서, 

중간퇴소 청년의 고립이나 은둔을 최대한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자립지원 제도는 중간퇴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향후 개별조언가와 같은 담당자를 두고 자립준비를 위한 사례관리

가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4. 단일화된 전달체계 내 공공 중심 자립지원

영국의 아동보호체계는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된 자립지원 전달체계 

아래 소년보호시설이나 독립거주 혹은 반독립거주 등 다양한 보호 형태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담당부처의 분절로 인한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있다. 독일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주무부처가 

하나이며, 지방 정부의 청소년청이 중심이 되어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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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모두 보호아동뿐 아니라 중간퇴소 아동 및 청년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18세 이전에 보호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던 사회

복지사가 자립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할 개별조언가를 배치하도록 하며, 

보호아동의 보호계획과 자립 후 주거계획, 진로계획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이 보호의 연장선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리 계획된 자립지원은 청년의 사례관리 등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자립지원 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자립지원 제도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청년의 거주지 담당기관이나 사례관리 담당기관의 서비스 편차 등에 의한 

서비스 사각지대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지방정부의 청소년청 공무원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민간비영리복지재단에 이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의무는 위임할 수 없다. 

정기적인 연락 의무는 청소년청의 담당자 업무로 지정되어 있다. 공공에서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최종 지원 계획의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방법 차원에서 자립지원의 수혜 범위와 연령을 점차 

조정하며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만약 연방법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지원이 부족한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13세 이후에 위탁보호를 받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

에게 동일한 수준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입양이나 친족 

후견으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 16세 이후에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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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비해 접근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다. 다만 이처럼 연방법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체이피 기금의 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자체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각지대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법이나 

규정을 변경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리나라도 노스캐롤

라이나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연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안전한 원가정 복귀 및 사후 지원 강화

2021년 이루어진 독일의 아동·청소년법 개정은 부모 및 아동 당사자의 

참여 권리를 강화하였다. 아동·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와 부모의 상담 

권리가 강화되면서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일방적인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지원 

과정 자체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가정 외 보호아동의 친부모 책임과 함께 지원 강화도 이루어졌다. 

그 전에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친부모의 연락할 권리와 의무 정도만 확인

되고 있는 등 원가정 복귀를 전제한 지원 수단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여 친부모의 상담 권리를 강화했고,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공공 담당자와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원가족이 아동을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족의 발달, 참여 또는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가정에 복귀하기 위한 중간퇴소는 자립지원에서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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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상, 복귀한 원가정 안전과 안정된 

지지 기반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보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타 시설로 전원하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청소년

청은 ‘원활하고 필요에 기반한’ 전환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청이나 위탁가정에서 재정적 수단이나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로 

퇴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가정 복귀 이후에 아동과 원가정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후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영구적 관계 

형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원가정 복귀는 영구적 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목표로 여겨지며, 이를 달성한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속

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원가정 

복귀 후에도 가족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이나 소득 보조, 

직업 훈련 같은 기본적 자원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트라우마 인식 기반 접근을 통해 복귀 과정에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부모가 지속적인 양육 기술을 개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이 재입소나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자립 준비와 함께 가족 구성원 전체가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유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가정 외 

보호를 받는 동안,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원가정 복귀 이후의 사후 지원 체계가 없어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청소

년이 자립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만약 중간

퇴소 아동 중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원칙적 배제

하려면, 원가정 복귀 지원 서비스 강화, 원가정 복귀 후사후 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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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별화된 지원

영국과 독일 모두 진로 계획,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개별적 전환, 자립 지원이 강화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청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다시 법을 

개정하여 관련 의무와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청소년청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청년을 위한 지원에서 독립으로의 전환은 지원 계획의 일부로서 

명확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공식화된 Coming-Back option은 자립준비청년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 중단 기간이 수급 자격을 다시 얻는 

데 중요하지 않고, 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을 위한 지원의 갱신 또는 지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Overbeck, 2021). 또한 

공공에서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락 담당자를 두고 필요시 27세

까지 중단없이 위탁가정에 계속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활한 전환지원 

방안이 마련되었고, 명시적인 사후관리가 법에 새로운 형태의 지원으로 

도입되었다(Dialogforum Pflegekinderhilfe, 2021).

또한, 독일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데 공공 담당자는 

관리, 감독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자립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위임할 수 있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의무는 

위임할 수 없다. 영국에서도 자립준비청년과의 연락 유지를 위한 합리적 

장치 마련을 지방정부 당국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연락 두절 비율이 

7%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0%(허민숙, 2023)에 비해 매우 낮다.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보호체계를 떠난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18세 이후에 

자립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간퇴소 아동과의 지속적인 연락 유지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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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구적 관계 형성 중심의 미국 자립지원체계 

미국의 위탁보호체계는 영구적 관계(permanency)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을 

반영하여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의 자립지원 정책 개발에 있어 미국 사례를 

통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자립지원의 기저에 

영구적 관계 형성이 필수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들이 성인 전환기에 더욱 견고한 지원망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미국의 아동복지체계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에게 영구적 관계 형성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단계로 가족 재통합, 입양, 후견 등 다양한 영구

적 관계 옵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위탁보호 혹은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이 믿을 수 있는 성인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성공

적인 자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위탁보호나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은 사회적인 관계, 특히 정서

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른과의 관계를 맺을 기회가 부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아동복지체계가 친생부모와의 관계 회복 혹은 믿을 수 

있는 보호자와의 영구적인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청소년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자립을 이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아동복지체계는 원가정 복귀와 입양과 

후견 같은 영구적 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탁보호체계의 자립준비 지원에 상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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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동보호전담요원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실태 파악 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하여 각 지자체별 중간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자립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웹 설문 조사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 중, 각 지자체에서 

1인씩 조사에 참여하여, 229개 표본 응답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사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2024년 10월 6일 

조사 종료 시점 기준, 최종적으로 217인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4-1>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실태 파악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실태 파악 조사

조사 목적 각 지자체별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자립지원 실태를 파악

조사 대상 전국 229개 시군구에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

표본 수 조사 종료 시 확정

조사 기간 2024.9.20.~2024.10.6. (약 2주)

조사 방법 모바일 웹링크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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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현황 리스트(아동권리보장원, n.d.)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 참여에 대한 별도 유선 안내, 참여 독려를 진행하였다. 

단, 아동보호전담요원 미배치 지역은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지자체 아동보호팀 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드림스타트 

담당자 등)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사 영역 및 문항

전국 지자체별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영역의 19개 문항으로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근무지역, 소속 부서, 채용 형태 등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보호 아동·청소년 현황, 중간퇴소 아동 

현황 등과 관련된 아동보호 업무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기

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인식, 지원 절차 및 업무 지침, 업무 수행 

현황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의견 파악을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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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지원실태 파악 조사 개요

영역 문항 내용

일반적 특성

- 근무 지역
- 근무 시군구
- 소속 부서명
-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여부,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사용 여부
-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부
- 채용 형태
- 근무 경력(아동보호전담요원 근무 경력,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 

아동복지 분야 근무 경력)

아동보호 업무 현황
- 원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 현황(월평균 현황, 보호 유형별 현황)
- 만 18세 이전 보호종료 아동 현황(월평균 현황, 만 15세 이상 아

동 현황, 원가정 복귀/전원/기타 유형별 현황)

중간퇴소
(보호조치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 현황 

- 조기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관련 법률 및 제도(자립정착금, 자립
수당) 인식 여부

- 관련 지원 절차 또는 지원 내용 업무 지침 존재 여부
- 관할 지자체 내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 해당 아동 존재 여부 및 현황
- 조기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수행 현황

중간퇴소
(보호조치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체계 개선 정책방안 의견
-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청소년 발굴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사용 의향
-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관련 의견(주관식)

주: 연구진 작성

  3. 조사 결과

가. 일반 현황

본 조사에 참여한 총 217인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응답 비율(71.4%)이 수도권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응답 비율(28.6%)보다 높았으며, 군청(35.5%)보다 시청 또는 구청에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비율(64.5%)이 더욱 높았다. 

채용 형태의 경우, 시간선택제로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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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으나(53.9%),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27.2%)와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26.7%)의 비중은 거의 비슷하였다. 그다음으로는 공무직

(무기계약직)의 근무 형태(32.3%)가 가장 많았다. 

소속 부서의 경우 대다수 아동·청소년·가족부서에 속해 있었지만

(78.8%), 그 외 부서에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 또한 다수 존재하였다

(21.2%). 해당 부서명의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평생교육과’, 

‘국민행복과’, ‘문화체육과’, ‘인구양성과’ 등의 부서에서도 아동보호전담

요원이 근무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과반이 아동보호 업무에 대해 3년 이상(51.2%)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의 65.9%가 9년 이상의 사회복지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아동보호 업무 경력이 1년 미만인 아동보호전담

요원도 13.8%, 1년 이상~2년 미만이 17.1%로 약 30%의 아동보호전담

요원이 해당 업무에 있어 2년 미만의 경력자로 파악되었다.

〈표 4-3〉 응답자 특성

구 분 빈도 %

전체 217 100.0 

지역 1
수도권 62 28.6 

그 외 지역 155 71.4 

지역 2
군 77 35.5 

시·구 140 64.5 

채용
형태

공무직(무기계약직) 70 32.3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27.2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26.7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9.7 

기타(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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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조사 참여자 중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

(13.4%) 지역이다. 이 외에 서울(11.5%), 경북(10.1%) 지역도 비율이 

높았다. 울산(0.9%), 제주(0.9%)의 비율은 낮았으며, 세종 지역에서는 

참여자가 없었다. 

구 분 빈도 %

소속
부서

아동 67 30.9 

아동·청소년·가족 36 16.6 

아동·기타 68 31.3 

그 외 46 21.2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13.8 

1년 이상-~2년 미만 37 17.1 

2년 이상-~3년 미만 39 18.0 

3년 이상-~4년 미만 57 26.3 

4년 이상 54 24.9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6.5 

3년 이상-~6년 미만 21 9.7 

6년 이상-~9년 미만 39 18.0 

9년 이상-~12년 미만 59 27.2 

12년 이상 84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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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여부를 묻자, 전체의 47.0%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53.0%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51.6%), 시·구 단위에서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는 비율(50.7%)이 군 단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응답 비율(40.3%)

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표 4-5〉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7 53.0 47.0 

지역 1
수도권 62 48.4 51.6 

그 외 지역 155 54.8 45.2 

지역 2
군 77 59.7 40.3 

시·구 140 49.3 50.7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52.9 47.1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47.5 52.5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50.0 50.0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71.4 28.6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66.7 33.3 

소속
부서

아동 67 26.9 73.1 

아동·청소년·가족 36 75.0 25.0 

아동·기타 68 63.2 36.8 

그 외 46 58.7 41.3 

아동
보호
전담

1년 미만 30 66.7 33.3 

1년 이상~2년 미만 37 59.5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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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사용 중인지 질문한 결과,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뿐이었으며, 대다수(97.1%)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4-6〉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 여부 ‘아니오’ 응답 시) 청소년 안전망시스템 사용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02 2.9 97.1 

지역 1
수도권 32 3.1 96.9 

그 외 지역 70 2.9 97.1 

지역 2
군 31 0.0 100.0 

시·구 71 4.2 95.8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33 6.1 93.9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31 3.2 96.8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29 0.0 100.0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6 0.0 100.0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3 0.0 100.0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요원 
경력

2년 이상~3년 미만 39 46.2 53.8 

3년 이상~4년 미만 57 45.6 54.4 

4년 이상 54 53.7 46.3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64.3 35.7 

3년 이상-6년 미만 21 71.4 28.6 

6년 이상-9년 미만 39 53.8 46.2 

9년 이상-12년 미만 59 44.1 55.9 

12년 이상 84 52.4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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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본 조사에서는 일부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아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드림스타트 

담당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응답자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인지 질문한 결과, ‘아니오’의 응답도 9.2%를 차지하였다. 

즉,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수도권(1.6%)보다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아니오’ 

(12.3%)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시·구 단위의 담당자(6.4%)보다는 군 단위

에서 근무 중인 직원(14.3%)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님에도 보호대상

아동 업무를 수행 중인 비율이 높았다. 

시회복지·알반직 공무원이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아동

보호전담요원 비율이 4.8%로 매우 낮았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사회

복지 경력이 짧을수록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닌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소속
부서

아동 49 0.0 100.0 

아동·청소년·가족 9 0.0 100.0 

아동·기타 25 12.0 88.0 

그 외 19 0.0 100.0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10 0.0 100.0 

1년 이상~2년 미만 15 0.0 100.0 

2년 이상~3년 미만 21 0.0 100.0 

3년 이상~4년 미만 31 9.7 90.3 

4년 이상 25 0.0 100.0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5 0.0 100.0 

3년 이상~6년 미만 6 0.0 100.0 

6년 이상~9년 미만 18 5.6 94.4 

9년 이상~12년 미만 33 3.0 97.0 

12년 이상 40 2.5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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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부

(단위: 명, %)

주: 연구진 작성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 형태를 살펴본 결과, 시간

선택제로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53.9%). 시간

선택제 중에서도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27.2%)의 비율이 주 35시간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7 90.8 9.2 

지역 1
수도권 62 98.4 1.6 

그 외 지역 155 87.7 12.3 

지역 2
군 77 85.7 14.3 

시·구 140 93.6 6.4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100.0 0.0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100.0 0.0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100.0 0.0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4.8 95.2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100.0 0.0 

소속
부서

아동 67 97.0 3.0 

아동·청소년·가족 36 91.7 8.3 

아동·기타 68 94.1 5.9 

그 외 46 76.1 23.9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66.7 33.3 

1년 이상~2년 미만 37 83.8 16.2 

2년 이상~3년 미만 39 92.3 7.7 

3년 이상~4년 미만 57 100.0 0.0 

4년 이상 54 98.1 1.9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50.0 50.0 

3년 이상~6년 미만 21 76.2 23.8 

6년 이상~9년 미만 39 92.3 7.7 

9년 이상~12년 미만 59 94.9 5.1 

12년 이상 84 97.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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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시간선택제(26.7%)의 비율보다 미미하게 더 높았으나 두 형태의 

비중은 거의 비슷하였다. 그다음으로는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근무 형태

(32.3%)가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공무원(7.8%)이나 일반직 공무원

(1.8%)의 근무 형태도 일부 존재하였으나 이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미

배치된 지역에서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 중인 담당자가 응답함으로써 나타

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8〉 채용 형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217 32.3 0.9 26.7 27.2 0.5 7.8 1.8 2.8 

지역 1
수도권 62 16.1 0.0 25.8 53.2 1.6 1.6 0.0 1.6 

그 외 지역 155 38.7 1.3 27.1 16.8 0.0 10.3 2.6 3.2 

지역 2
군 77 50.6 0.0 20.8 10.4 0.0 13.0 1.3 3.9 

시·구 140 22.1 1.4 30.0 36.4 0.7 5.0 2.1 2.1 

소속
부서

아동 67 26.9 1.5 29.9 34.3 1.5 4.5 0.0 1.5 

아동·청소년·가족 36 13.9 2.8 25.0 50.0 0.0 5.6 2.8 0.0 

아동·기타 68 44.1 0.0 26.5 19.1 0.0 4.4 1.5 4.4 

그 외 46 37.0 0.0 23.9 10.9 0.0 19.6 4.3 4.3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10.0 0.0 16.7 26.7 0.0 26.7 10.0 10.0 

1년 이상~2년 미만 37 5.4 0.0 40.5 29.7 2.7 13.5 2.7 5.4 

2년 이상~3년 미만 39 23.1 2.6 38.5 28.2 0.0 7.7 0.0 0.0 

3년 이상~4년 미만 57 50.9 0.0 24.6 24.6 0.0 0.0 0.0 0.0 

4년 이상 54 50.0 1.9 16.7 27.8 0.0 1.9 0.0 1.9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0.0 0.0 7.1 21.4 7.1 35.7 21.4 7.1 

3년 이상~6년 미만 21 4.8 0.0 23.8 38.1 0.0 19.0 4.8 9.5 

6년 이상~9년 미만 39 30.8 2.6 25.6 30.8 0.0 7.7 0.0 2.6 

9년 이상~12년 미만 59 30.5 0.0 27.1 35.6 0.0 5.1 0.0 1.7 

12년 이상 84 46.4 1.2 31.0 17.9 0.0 2.4 0.0 1.2 

주: 1) 연구진 작성
     2) ① 공무직(무기계약직), ② 일반임기제공무원, ③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④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⑤ 한시임기제공무원(기간제), ⑥ 사회복지공무
원, ⑦ 일반직공무원,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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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아동보호 업무 경력을 살펴보면, 평균 33.5개월

(약 2.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용 형태별로 아동보호 업무 경력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평균 43.7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선택제의 경우 31.2개월(주 35시간 미만), 32.0개월

(주 35시간 이상)로 경력이 더욱 짧은 수준이었다. 이에 채용 형태별로 

아동보호 업무 경력에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9〉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 업무) 경력

(단위: 개월)

구 분 사례수
개월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7 33.5 17.1 

지역 
1

수도권 62 32.9 19.3 

그 외 지역 155 33.7 16.2 

지역 
2

군 77 36.5 17.1 

시·구 140 31.8 17.0 

채용
형태

공무직(무기계약직) 70 43.7 15.9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32.0 15.1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31.2 13.4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14.4 12.9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21.8 17.8 

소속
부서

아동 67 32.3 19.4 

아동·청소년·가족 36 33.7 15.5 

아동·기타 68 34.7 14.7 

그 외 46 33.1 18.6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5.6 3.5 

1년 이상~2년 미만 37 18.5 3.1 

2년 이상~3년 미만 39 30.6 4.1 

3년 이상~4년 미만 57 43.1 4.2 

4년 이상 54 51.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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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이전 사회복지 분야 경력은 평균 95.3개월(약 7.9

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용 형태별로 이전 사회복지 분야 경력의 

편차가 존재하였는데,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107.1개월,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의 경우 108.8개월의 평균 경력을 보유하였으나, 주 35

시간 이상 시간선택제의 경우 86.9개월의 평균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사회복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3.9개월, 일반임기 

및 한시 임기 등의 기타 채용 형태의 경우 67.4개월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경력 수준을 보였다.

〈표 4-10〉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 업무) 이전 사회복지 분야 경력

(단위: 개월)

구 분 사례수
개월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7 95.3 55.8

지역 
1

수도권 62 89.2 58.9

그 외 지역 155 97.7 54.6

지역 
2

군 77 93.9 49.7

시·구 140 96.0 59.1

채용
형태

공무직(무기계약직) 70 107.1 45.3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86.9 56.5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108.8 59.7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53.9 55.2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67.4 43.6

구 분 사례수
개월

평균 표준편차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11.9 9.3 

3년 이상~6년 미만 21 21.3 14.0 

6년 이상~9년 미만 39 33.6 14.8 

9년 이상~12년 미만 59 34.6 15.2 

12년 이상 84 39.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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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이전 아동복지 분야 근무 경력은 평균 58.83개월

(약 4.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아동복지 분야 근무 경력에도 채용 

형태별로 편차가 나타났다. 공무직(무기계약직)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평균 78.19개월로 이전 아동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가장 긴 반면, 아동

보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평균 

15.95개월의 이전 아동복지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간선택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평균 55.44개월(주 35시간 

이상), 평균 58.36개월(주 35시간 미만) 수준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 분 사례수
개월

평균 표준편차

소속
부서

아동 67 101.1 61.1

아동·청소년·가족 36 83.2 56.2

아동·기타 68 103.4 54.5

그 외 46 84.1 47.2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87.2 65.5

1년 이상~2년 미만 37 95.3 72.2

2년 이상~3년 미만 39 102.4 54.8

3년 이상~4년 미만 57 97.2 46.7

4년 이상 54 92.4 47.8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5.6 8.3

3년 이상~6년 미만 21 35.2 13.4

6년 이상~9년 미만 39 61.0 18.8

9년 이상~12년 미만 59 87.3 21.8

12년 이상 84 146.7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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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 업무) 이전 아동복지 분야 근무 경력

(단위: 개월)

구 분 사례수
개월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7 58.83 51.45

지역 
1

수도권 62 61.56 54.66

그 외 지역 155 57.74 50.25

지역 
2

군 77 61.01 51.87

시·구 140 57.63 51.36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78.19 48.10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55.44 50.72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58.36 55.47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15.95 18.47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33.56 34.29

소속
부서

아동 67 54.63 48.19

아동·청소년·가족 36 55.36 44.86

아동·기타 68 71.34 61.73

그 외 46 49.17 41.15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33.80 43.34

1년 이상~2년 미만 37 47.89 63.22

2년 이상~3년 미만 39 55.21 49.71

3년 이상~4년 미만 57 70.05 48.58

4년 이상 54 71.00 45.24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4.21 7.56

3년 이상~6년 미만 21 23.57 17.26

6년 이상~9년 미만 39 37.95 23.56

9년 이상~12년 미만 59 50.20 32.26

12년 이상 84 92.50 60.03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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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보호 업무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응답을 통해 현재 근무하는 

지역에서 모니터링(사례관리) 중인 가정 밖 보호아동·청소년의 월평균 

인원을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월평균 73.2명의 가정 밖 보호아동 및 

청소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니터링하는 보호아동·청소년 수의 편차가 나타

났는데 수도권의 경우 월평균 82.7명의 보호아동·청소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나 그 외 지역의 경우 월평균 69.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과 

시·구 지역의 편차가 컸는데, 군 지역의 경우 월평균 36.8명의 보호아동·

청소년을, 시·구 지역의 경우 월평균 93.2명의 보호아동·청소년을 모니

터링하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 형태에 따라서도 모니터링하는 보호아동·

청소년 수의 편차가 나타났다.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아동보호전담

요원은 월평균 84.6명의 보호아동·청소년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공무직(무기계약직)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월평균 

55.8명을 모니터링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소속 부서가 아동·청소년·가족 업무를 포괄하는 경우 월평균 사례 수가 

12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75.7명

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동보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월평균 83.8명을 모니터링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 경력이 3년 미만인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월평균 91.5명의 보호아동·청소년을 모니터링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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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근무지역 내 원가정 외 보호아동·청소년 월평균 인원

(단위: 명)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7 73.2 93.4 

지역 
1

수도권 62 82.7 76.6 

그 외 지역 155 69.4 99.3 

지역 
2

군 77 36.8 29.2 

시·구 140 93.2 109.3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55.8 64.3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78.6 68.7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84.6 96.2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83.0 191.2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76.6 65.7 

소속
부서

아동 67 75.7 81.8 

아동·청소년·가족 36 122.7 168.4 

아동·기타 68 60.2 48.9 

그 외 46 50.0 60.5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78.9 167.3 

1년 이상~2년 미만 37 59.0 51.2 

2년 이상~3년 미만 39 83.8 97.0 

3년 이상~4년 미만 57 63.0 55.3 

4년 이상 54 82.9 89.7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91.5 233.3 

3년 이상~6년 미만 21 65.5 53.4 

6년 이상~9년 미만 39 63.6 57.3 

9년 이상~12년 미만 59 79.1 79.9 

12년 이상 84 72.3 86.0 

주: 연구진 작성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응답을 통해 현재 근무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보호아동·청소년의 규모를 보호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보호 유형은 아동양육시설로, 월평균 29.9명의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청소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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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이었으며, 월평균 29.4명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청소년을 모니

터링하고 있었다.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보호 아동·청소년은 월평균 

25.4명으로 나타났는데, 해당되는 기타 유형의 응답을 살펴보면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입양 대상 아동’,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보호 

중인 아동·청소년 월평균 8.4명,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 중인 아동·

청소년은 월평균 0.7명이 모니터링되고 있었다.

〈표 4-13〉 (원가정 외 보호아동・청소년 월평균 인원) 중 보호 유형별 인원

(단위: 명)

구 분
사
례
수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가정위탁
학대피해
아동쉼터

기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14 29.9 49.8 8.4 18.9 29.4 32.4 0.7 2.3 25.4 40.5 

지역 
1

수도권 60 29.2 38.4 11.6 22.3 30.4 22.8 0.7 1.6 44.2 54.0 

그 외 지역 154 30.1 53.8 7.1 17.2 29.0 35.6 0.7 2.5 14.6 25.7 

지역 
2

군 77 11.3 22.9 3.6 6.7 20.6 12.3 0.2 0.7 7.3 4.8 

시·구 137 40.1 57.2 11.0 22.6 34.3 38.5 1.0 2.7 32.1 45.7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17.7 31.3 5.9 8.1 27.7 24.1 0.6 1.8 24.3 37.3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8 33.8 43.8 7.2 8.3 32.1 28.0 0.7 1.4 23.8 28.4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7 35.6 50.4 11.0 25.3 28.8 29.8 1.2 3.6 30.7 54.4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40.7 94.9 12.3 38.0 29.9 65.7 0.1 0.4 1.0 .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8 36.8 45.0 8.8 14.8 27.8 22.0 0.0 0.0 14.5 9.2 

소속
부서

아동 67 28.1 43.7 9.6 22.5 33.0 32.3 0.7 2.8 20.4 27.6 

아동·청소년·가족 34 48.6 77.9 14.1 30.2 42.7 54.6 0.7 1.6 54.2 64.0 

아동·기타 68 26.6 41.5 7.4 10.7 23.7 16.6 1.1 2.7 9.6 11.2 

그 외 45 22.7 38.5 3.5 5.7 22.3 22.7 0.2 0.7 10.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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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연구진 작성
2) .은 해당 빈도 수가 1, 표준편차 산출 불가한 셀임.

지역별로도 일부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도권에서는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에서 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을 월평균 11.6명 모니터링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7.1명을 모니터링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기타 유형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

에서는 기타 유형의 아동을 월평균 44.2명 모니터링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14.6명을 모니터링 중에 있었다. 일시보호치료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시군구 지역 단위로 살펴보았을 때도 보호 유형별로 모니터링하는 아동·

청소년 규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군 단위에서는 

월평균 11.3명의 아동을 모니터링 중에 있는 반면, 시·구 단위에서는 

40.1명의 아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공동생활

가정(그룹홈)도 군 단위의 경우 월평균 3.6명을, 시·구 단위에서는 11.0명

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나타나 편차가 컸으며, 기타 유형의 경우에도 

군 단위 월평균 7.3명, 시·구 단위 월평균 32.1명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구 분
사
례
수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가정위탁
학대피해
아동쉼터

기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29 25.8 72.8 17.0 42.9 31.1 56.6 0.1 0.4 29.8 46.3 

1년 이상~2년 미만 35 30.0 37.9 5.1 9.2 19.1 16.6 0.6 1.8 13.9 14.6 

2년 이상~3년 미만 39 40.6 55.5 7.2 12.9 28.3 29.8 1.1 3.5 37.3 72.1 

3년 이상~4년 미만 57 22.0 39.4 6.6 10.3 31.7 24.1 0.8 2.0 17.2 14.4 

4년 이상 54 32.6 47.1 8.4 10.0 34.0 31.3 0.9 2.3 31.4 41.9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2 37.3 106.5 14.7 46.6 33.6 80.7 0.1 0.5 20.0 23.0 

3년 이상~6년 미만 20 30.9 47.0 7.5 9.3 25.5 22.1 0.9 2.2 15.0 .

6년 이상~9년 미만 39 24.7 43.2 7.2 9.4 29.6 19.9 0.5 1.6 10.8 6.9 

9년 이상~12년 미만 59 30.2 38.3 10.7 23.8 32.0 30.5 0.5 1.4 25.9 37.0 

12년 이상 84 30.5 47.5 6.4 10.6 27.8 27.3 1.1 3.1 32.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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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응답을 바탕으로, 현재 근무지

에서 보호조치가 만 18세 이전에 종료되는 아동의 월평균 인원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월평균 2.3명의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월평균 2.4명의 아동이, 그 외 지역에서는 월평균 2.3명

의 아동이 만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되고 있었다. 또한, 군청 소속 아동

보호전담요원의 응답과 시·구청 소속 요원의 응답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

는데, 군 단위에서는 월평균 1.8명의 아동이, 시·구 단위에서는 월평균 

2.6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전에 보호종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 종료아동 월평균 인원

(단위: 명)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7 2.3 4.5 

지역 1
수도권 62 2.4 5.7 

그 외 지역 155 2.3 4.0 

지역 2
군 77 1.8 3.5 

시·구 140 2.6 5.0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1.4 2.5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2.0 3.4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2.6 4.4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4.7 8.7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4.9 7.4 

소속
부서

아동 67 2.0 3.2 

아동·청소년·가족 36 2.7 6.8 

아동·기타 68 2.1 3.9 

그 외 46 3.0 4.9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3.9 8.3 

1년 이상~2년 미만 37 1.5 2.9 

2년 이상~3년 미만 39 2.2 3.9 

3년 이상~4년 미만 57 2.1 3.1 

4년 이상 54 2.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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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 종료 아동 중, 지원 대상 보호 조기종료 아동

의 연령 기준인 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35개 지자체에서 만 15세 이상의 아동이 존재하였으며, 월평균 1.8명의 

아동이 만 1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월평균 1.5명의 

아동이 만 15세 이상의 보호 조기종료 아동이었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

에도 월평균 2.0명의 아동이 존재하였다.

〈표 4-15〉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 종료아동) 중 만 15세 이상 인원

(단위: 명)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2.1 2.9 

3년 이상~6년 미만 21 3.5 5.8 

6년 이상~9년 미만 39 1.8 3.1 

9년 이상~12년 미만 59 2.3 5.6 

12년 이상 84 2.4 4.1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 1.8 2.8 

지역 1
수도권 37 1.5 2.0 

그 외 지역 98 2.0 3.1 

지역 2
군 44 1.7 2.6 

시·구 91 1.9 3.0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41 1.4 2.5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36 1.3 1.9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38 2.0 3.7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15 3.3 2.6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5 3.0 3.3 

소속
부서

아동 39 1.2 1.2 

아동·청소년·가족 24 1.6 1.8 

아동·기타 41 2.2 3.3 

그 외 31 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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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 종료 아동의 조치 유형별 인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원가정 복귀 아동은 평균 1.2명이었으며,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된 

아동은 월평균 0.5명, 기타 조치를 받은 아동은 월평균 0.6명이었다.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으로는 ‘입양’, ‘친족보호’, ‘보호 사유 소멸’ 등이 있었다.

〈표 4-16〉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 종료아동) 중 조치 유형별 인원

(단위: 명)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17 3.6 4.3 

1년 이상~2년 미만 21 2.0 3.7 

2년 이상~3년 미만 27 1.1 1.4 

3년 이상~4년 미만 36 1.8 2.5 

4년 이상 34 1.5 2.2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7 3.4 2.2 

3년 이상~6년 미만 15 3.1 4.3 

6년 이상~9년 미만 25 1.0 1.2 

9년 이상~12년 미만 34 1.4 1.9 

12년 이상 54 1.9 3.3 

구 분 사례수
원가정 복귀 전원 기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7 1.2 2.3 0.5 2.0 0.6 3.1 

지역 
1

수도권 62 1.0 1.7 0.5 1.3 0.9 5.0 

그 외 지역 155 1.3 2.5 0.5 2.3 0.5 2.0 

지역 
2

군 77 0.8 1.3 0.5 2.0 0.5 2.4 

시·구 140 1.4 2.7 0.6 2.1 0.7 3.5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0.7 1.0 0.4 2.0 0.2 0.7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1.3 2.1 0.4 1.3 0.3 0.9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1.7 3.4 0.7 2.6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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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타 부처 

관할 시설로 전원된 아동이 있는 지자체는 총 33곳이었으며, 이들 지자체

에서 타 부처 관할 시설로 전원된 아동의 월평균 인원은 1.2명으로 조사

되었다. 지역 규모에 따른 큰 편차는 없었으며, 월평균 1.0명에서 1.3명의 

아동이 타 부처 관할 시설로 전원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사례수
원가정 복귀 전원 기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1.0 1.7 0.9 2.2 2.9 8.6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1.6 3.1 0.2 0.4 3.1 6.6 

소속
부서

아동 67 1.3 2.6 0.3 1.0 0.4 1.1 

아동·청소년·가족 36 0.9 1.7 0.3 0.9 1.5 6.6 

아동·기타 68 1.3 2.6 0.5 1.5 0.3 1.1 

그 외 46 1.1 1.8 1.1 3.7 0.8 3.1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0.5 1.3 0.8 3.3 2.5 7.9 

1년 이상~2년 미만 37 0.7 1.7 0.6 1.9 0.2 0.5 

2년 이상~3년 미만 39 1.6 3.1 0.2 0.5 0.4 1.4 

3년 이상~4년 미만 57 1.3 1.8 0.5 1.5 0.3 1.0 

4년 이상 54 1.5 2.8 0.7 2.4 0.3 1.1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0.8 1.7 0.3 0.7 1.1 2.4 

3년 이상~6년 미만 21 1.1 2.4 0.9 2.4 1.5 4.5 

6년 이상~9년 미만 39 1.5 2.3 0.1 0.3 0.3 1.0 

9년 이상~12년 미만 59 1.1 2.5 0.4 1.1 0.8 5.1 

12년 이상 84 1.2 2.2 0.8 2.8 0.3 1.1 



제4장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태 245

〈표 4-17〉 (만 18세 이전 전원된 보호조치 종료아동) 중 타 부처 관할 시설로 조치된 

아동 인원

(단위: 명)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 1.2 1.1 

지역 1
수도권 14 1.0 1.1 

그 외 지역 19 1.3 1.1 

지역 2
군 10 1.2 0.6 

시·구 23 1.2 1.2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8 0.9 0.4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9 1.4 1.1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8 1.3 1.7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6 1.3 0.8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2 0.5 0.7 

소속
부서

아동 9 1.1 0.6 

아동·청소년·가족 5 1.4 1.5 

아동·기타 11 1.4 1.4 

그 외 8 0.9 0.8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6 1.2 0.8 

1년 이상~2년 미만 6 1.7 1.9 

2년 이상~3년 미만 4 1.0 0.8 

3년 이상~4년 미만 9 1.0 0.5 

4년 이상 8 1.1 1.2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2 2.0 0.0 

3년 이상~6년 미만 4 2.0 2.2 

6년 이상~9년 미만 4 0.5 0.6 

9년 이상~12년 미만 9 1.4 1.1 

12년 이상 14 0.9 0.5 

주: 1) 연구진 작성 
 2) 질문 로직상, 0명으로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여, <표 4-16>의 평균값(0.5) 보다 평균값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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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본 조사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8조의 2 

제4항’ 개정으로 2024년 2월부터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이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아동보호전담요원(94.5%)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5.5%는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나 소속 부서별로 인지 여부의 큰 차이는 없었으나, 채용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공무직(95.7%)과 시간선택제 아동보호전담

요원(96.6%, 94.8%)의 인지율이 높았으며,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의 

인지율(85.7%)은 이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경력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특히 3년 미만의 사회복지 경력을 가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지율이 

78.6%로 낮았으며,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또한 21.4%로 높은 수준

이었다. 

〈표 4-18〉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 자립지원 대상자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7 94.5 5.5 

지역 1
수도권 62 93.5 6.5 

그 외 지역 155 94.8 5.2 

지역 2
군 77 94.8 5.2 

시·구 140 94.3 5.7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95.7 4.3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96.6 3.4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94.8 5.2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85.7 14.3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88.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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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이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 지침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1.0%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업무 지침이 있다고 하였다. 업무 

지침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수도권에서 조금 더 높았으며(수도권: 82.8%, 

그 외 지역: 80.3%), 군 단위에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80.8%)과 

시·구 단위에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81.1%)의 응답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예’ 응답률이 

상태적으로 낮았으며, 아동이 주요 대상이 아닌 부서(그 외)에서 근무 중인 

경우 업무 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경력이 

짧을수록 업무 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소속
부서

아동 67 91.0 9.0 

아동·청소년·가족 36 97.2 2.8 

아동·기타 68 95.6 4.4 

그 외 46 95.7 4.3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90.0 10.0 

1년 이상~2년 미만 37 94.6 5.4 

2년 이상~3년 미만 39 94.9 5.1 

3년 이상~4년 미만 57 94.7 5.3 

4년 이상 54 96.3 3.7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78.6 21.4 

3년 이상~6년 미만 21 100.0 0.0 

6년 이상~9년 미만 39 94.9 5.1 

9년 이상~12년 미만 59 96.6 3.4 

12년 이상 84 9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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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조기종료 아동 자립지원 대상자 인지 여부 ‘예’ 응답 시) 업무 지침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05 81.0 19.0 

지역 1
수도권 58 82.8 17.2 

그 외 지역 147 80.3 19.7 

지역 2
군 73 80.8 19.2 

시·구 132 81.1 18.9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67 79.1 20.9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7 86.0 14.0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5 76.4 23.6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18 77.8 22.2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8 100.0 0.0 

소속
부서

아동 61 85.2 14.8 

아동·청소년·가족 35 85.7 14.3 

아동·기타 65 81.5 18.5 

그 외 44 70.5 29.5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27 92.6 7.4 

1년 이상~2년 미만 35 77.1 22.9 

2년 이상~3년 미만 37 78.4 21.6 

3년 이상~4년 미만 54 81.5 18.5 

4년 이상 52 78.8 21.2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1 81.8 18.2 

3년 이상~6년 미만 21 81.0 19.0 

6년 이상~9년 미만 37 78.4 21.6 

9년 이상~12년 미만 57 80.7 19.3 

12년 이상 79 82.3 17.7 

주: 연구진 작성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아동이 

만 18세가 되었을 때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5%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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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경력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기타(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채용 형태를 가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지율이 77.8%로 다른 채용 

형태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4-20〉 자립정착금 지원 지침의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7 94.5 5.5 

지역 1
수도권 62 95.2 4.8 

그 외 지역 155 94.2 5.8 

지역 2
군 77 94.8 5.2 

시·구 140 94.3 5.7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92.9 7.1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98.3 1.7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94.8 5.2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95.2 4.8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77.8 22.2 

소속
부서

아동 67 92.5 7.5 

아동·청소년·가족 36 97.2 2.8 

아동·기타 68 94.1 5.9 

그 외 46 95.7 4.3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96.7 3.3 

1년 이상~2년 미만 37 91.9 8.1 

2년 이상~3년 미만 39 97.4 2.6 

3년 이상~4년 미만 57 96.5 3.5 

4년 이상 54 90.7 9.3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85.7 14.3 

3년 이상~6년 미만 21 100.0 0.0 

6년 이상~9년 미만 39 92.3 7.7 

9년 이상~12년 미만 59 96.6 3.4 

12년 이상 84 94.0 6.0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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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지원에 관한 지침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근무 중인 

지역에 해당 지침에 따라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존재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25.9%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근무 중인 

지역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

청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 ‘아니오’의 응답도 69.3%로 높은 수준

이었으며, ‘모름’의 경우에도 전체 응답 중 4.9%를 차지하였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원이 가능한 자립준비청년의 존재 

여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32.2%가 해당 

청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23.3%에 그쳤다. 군 단위 

지역에서는 19.2%가 해당 청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시·구 단위 지역

에서는 29.5%가 응답하여 군 단위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1〉 (자립정착금 지원 지침 인지 여부 ‘예’ 응답 시)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전체 205 25.9 69.3 4.9 

지역 1
수도권 59 32.2 64.4 3.4 

그 외 지역 146 23.3 71.2 5.5 

지역 2
군 73 19.2 76.7 4.1 

시·구 132 29.5 65.2 5.3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65 20.0 76.9 3.1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8 29.3 65.5 5.2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5 23.6 72.7 3.6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0 35.0 65.0 0.0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7 42.9 14.3 42.9 

소속
부서

아동 62 24.2 71.0 4.8 

아동·청소년·가족 35 25.7 71.4 2.9 

아동·기타 64 32.8 64.1 3.1 

그 외 44 18.2 72.7 9.1 

아동
보호

1년 미만 29 31.0 55.2 13.8 

1년 이상~2년 미만 34 41.2 52.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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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원을 받은 자립준비청년이 몇 명

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53개의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약 2.5명의 아동

이 지침 개정 이후에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만 

15~만 18세 미만 조기종료 아동·청소년은 평균 1.7명이었으며,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은 평균 0.8명이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만 15세에서 18세 미만의 조기종료 아동·

청소년이 개정 지침에 따라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이 평균 2.3명

으로, 수도권의 0.6명보다 많았다.

〈표 4-22〉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예’ 응답 시) 자립정착금 지원받은 자립

준비청년 인원

(단위: 명)

구 분 사례수

만 15세~만 18세 
미만 

조기종료 아동·청소년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3 1.7 6.3 0.8 1.9 

지역 
1

수도권 19 0.6 0.6 0.8 2.3 

그 외 지역 34 2.3 7.9 0.7 1.8 

지역 
2

군 14 0.1 0.4 0.3 0.5 

시·구 39 2.2 7.3 0.9 2.2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전담
요원 
경력

2년 이상~3년 미만 38 28.9 68.4 2.6 

3년 이상~4년 미만 55 16.4 80.0 3.6 

4년 이상 49 20.4 77.6 2.0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2 41.7 41.7 16.7 

3년 이상~6년 미만 21 33.3 57.1 9.5 

6년 이상~9년 미만 36 25.0 72.2 2.8 

9년 이상~12년 미만 57 21.1 75.4 3.5 

12년 이상 79 25.3 70.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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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타’ 응답이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기타 응답에는 ‘조기 종료 아동 

없음’, ‘보호 기간 조건 미충족’ 등의 이유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40.1%로, ‘조기 종료 아동이 있었으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유이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은 19.7%로, ‘조기 

구 분 사례수

만 15세~만 18세 
미만 

조기종료 아동·청소년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13 0.2 0.4 0.4 0.7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17 1.2 3.1 0.9 2.4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13 1.5 2.7 1.0 2.8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7 6.6 16.5 0.9 0.7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3 0.3 0.6 0.3 0.6 

소속
부서

아동 15 3.3 11.3 0.9 2.6 

아동·청소년·가족 9 2.3 4.1 0.8 0.8 

아동·기타 21 0.8 2.2 0.8 2.2 

그 외 8 0.3 0.5 0.4 0.5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9 5.3 14.5 0.6 0.7 

1년 이상~2년 미만 14 1.1 2.6 1.6 3.6 

2년 이상~3년 미만 11 0.5 0.7 0.3 0.6 

3년 이상~4년 미만 9 0.3 0.5 0.4 0.5 

4년 이상 10 1.6 4.1 0.7 0.8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5 9.2 19.5 0.6 0.9 

3년 이상~6년 미만 7 1.9 3.7 1.7 3.7 

6년 이상~9년 미만 9 1.9 4.2 0.3 0.5 

9년 이상~12년 미만 12 0.3 0.5 1.2 2.9 

12년 이상 20 0.5 0.7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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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아동이 있었으나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이다.

〈표 4-23〉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아니오’ 응답 시) 부재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142 19.7 40.1 1.4 40.8 5.6 

지역 
1

수도권 38 26.3 34.2 2.6 34.2 10.5 

그 외 지역 104 17.3 42.3 1.0 43.3 3.8 

지역 
2

군 56 16.1 42.9 0.0 42.9 3.6 

시·구 86 22.1 38.4 2.3 39.5 7.0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50 22.0 38.0 2.0 46.0 2.0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38 26.3 34.2 2.6 39.5 7.9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40 17.5 42.5 0.0 40.0 5.0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13 0.0 53.8 0.0 30.8 15.4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1 0.0 100.0 0.0 0.0 0.0 

소속
부서

아동 44 20.5 34.1 0.0 50.0 4.5 

아동·청소년·가족 25 24.0 48.0 4.0 24.0 8.0 

아동·기타 41 9.8 39.0 2.4 48.8 4.9 

그 외 32 28.1 43.8 0.0 31.3 6.3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16 6.3 31.3 12.5 62.5 0.0 

1년 이상~2년 미만 18 22.2 38.9 0.0 44.4 5.6 

2년 이상~3년 미만 26 7.7 57.7 0.0 34.6 3.8 

3년 이상~4년 미만 44 31.8 36.4 0.0 38.6 4.5 

4년 이상 38 18.4 36.8 0.0 36.8 10.5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5 0.0 60.0 0.0 40.0 0.0 

3년 이상~6년 미만 12 41.7 58.3 0.0 25.0 0.0 

6년 이상~9년 미만 26 15.4 38.5 3.8 42.3 11.5 

9년 이상~12년 미만 43 23.3 34.9 2.3 41.9 4.7 

12년 이상 56 16.1 39.3 0.0 42.9 5.4 

주: 1) 연구진 작성 
     2) ① 조기종료 아동은 있었으나,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조기종료 아동은 있었으나, 원

가정으로 복귀하여 대상자가 아님, ③ 조기종료 아동은 있었으나, 당사자가 자립정착금을 신
청하지 않음, ④ 기타, 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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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만 15세 이후에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아동이 

만 18세가 되었을 때 자립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5%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채용 

형태별, 경력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자립정착금 인지 여부와 마찬

가지로, 기타(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채용 형태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지율이 77.8%로 다른 채용 형태에 비해 다소 낮았다.

〈표 4-24〉 자립수당 지원 지침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7 94.5 5.5 

지역 1
수도권 62 95.2 4.8 

그 외 지역 155 94.2 5.8 

지역 2
군 77 93.5 6.5 

시·구 140 95.0 5.0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92.9 7.1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98.3 1.7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94.8 5.2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95.2 4.8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77.8 22.2 

소속
부서

아동 67 94.0 6.0 

아동·청소년·가족 36 97.2 2.8 

아동·기타 68 92.6 7.4 

그 외 46 95.7 4.3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96.7 3.3 

1년 이상~2년 미만 37 94.6 5.4 

2년 이상~3년 미만 39 97.4 2.6 

3년 이상~4년 미만 57 94.7 5.3 

4년 이상 54 90.7 9.3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85.7 14.3 

3년 이상~6년 미만 21 100.0 0.0 

6년 이상~9년 미만 39 92.3 7.7 

9년 이상~12년 미만 59 98.3 1.7 

12년 이상 84 92.9 7.1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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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지원 지침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근무 중인 지역에 해당 

지침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존재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24.9%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근무 중인 지역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 ‘아니오’의 응답도 66.3%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모름’의 

경우에도 전체 응답 중 8.8%를 차지하였다. 

자립정착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립수당 지원이 

가능한 자립준비청년의 존재 여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

에서는 전체의 32.2%가 해당 청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 외 지역에

서는 21.9%에 그쳤다. 군 단위 지역에서는 19.4%가 해당 청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시·구 단위 지역에서는 27.8%가 응답하여 군 단위 지역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5〉 (자립수당 지원 지침 인지 여부 ‘예’ 응답 시)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전체 205 24.9 66.3 8.8 

지역 1
수도권 59 32.2 59.3 8.5 

그 외 지역 146 21.9 69.2 8.9 

지역 2
군 72 19.4 73.6 6.9 

시·구 133 27.8 62.4 9.8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65 23.1 73.8 3.1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8 20.7 70.7 8.6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5 27.3 61.8 10.9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0 40.0 45.0 15.0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7 14.3 57.1 28.6 

소속
부서

아동 63 23.8 66.7 9.5 

아동·청소년·가족 35 31.4 62.9 5.7 

아동·기타 63 25.4 69.8 4.8 

그 외 44 20.5 63.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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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원받은 자립준비청년 수를 조사한 

결과, 51개 지역에서 평균 약 9.6명의 보호조치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수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응답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는데, 수도권 19개 지역에서는 평균 1.1명의 보호조치 조기종료 청년이 

자립수당을 지원받은 반면, 수도권 이외 32개 지역에서는 평균 14.8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군 단위 14개 지역에서는 평균 3.6명이, 

시·구 단위 37개 지역에서는 평균 11.9명이 자립수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표 4-26〉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예’ 응답 시) 지원받은 자립준비청년 인원

(단위: 명)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1 9.6 55.9 

지역 1
수도권 19 1.1 2.0 

그 외 지역 32 14.8 70.4 

지역 2
군 14 3.6 4.6 

시·구 37 11.9 65.6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29 31.0 48.3 20.7 

1년 이상~2년 미만 35 31.4 60.0 8.6 

2년 이상~3년 미만 38 34.2 55.3 10.5 

3년 이상~4년 미만 54 18.5 77.8 3.7 

4년 이상 49 16.3 77.6 6.1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2 41.7 33.3 25.0 

3년 이상~6년 미만 21 19.0 52.4 28.6 

6년 이상~9년 미만 36 30.6 61.1 8.3 

9년 이상~12년 미만 58 13.8 81.0 5.2 

12년 이상 78 29.5 66.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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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립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타’ 응답이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기타 응답에는 ‘조기 종료 

아동 없음’ 등의 이유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35.3%로, 

‘조기 종료 아동이 있었으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는 사유이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은 22.1%로, ‘조기 종료 아동이 있었으나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이다.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15 1.3 2.6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12 1.3 2.5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15 1.6 3.8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8 54.0 139.9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1 1.0 .

소속
부서

아동 15 27.1 103.2 

아동·청소년·가족 11 1.0 1.0 

아동·기타 16 2.8 4.5 

그 외 9 3.2 4.7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9 46.6 132.6 

1년 이상~2년 미만 11 3.4 4.9 

2년 이상~3년 미만 13 1.5 3.8 

3년 이상~4년 미만 10 1.2 2.8 

4년 이상 8 0.6 0.7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5 81.8 177.9 

3년 이상~6년 미만 4 10.0 6.4 

6년 이상~9년 미만 11 1.4 1.9 

9년 이상~12년 미만 8 0.9 1.1 

12년 이상 23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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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존재 여부 ‘아니오’ 응답 시) 부재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136 22.1 35.3 1.5 41.2 6.6 

지역 1
수도권 35 28.6 22.9 2.9 37.1 11.4 

그 외 지역 101 19.8 39.6 1.0 42.6 5.0 

지역 2
군 53 17.0 34.0 0.0 45.3 7.5 

시·구 83 25.3 36.1 2.4 38.6 6.0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48 27.1 31.3 2.1 47.9 2.1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41 29.3 36.6 2.4 34.1 7.3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34 8.8 44.1 0.0 44.1 2.9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9 11.1 11.1 0.0 33.3 44.4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4 25.0 50.0 0.0 25.0 0.0 

소속
부서

아동 42 21.4 38.1 2.4 47.6 0.0 

아동·청소년·가족 22 27.3 31.8 4.5 27.3 18.2 

아동·기타 44 13.6 40.9 0.0 47.7 2.3 

그 외 28 32.1 25.0 0.0 32.1 14.3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14 0.0 21.4 7.1 64.3 7.1 

1년 이상~2년 미만 21 23.8 19.0 0.0 42.9 14.3 

2년 이상~3년 미만 21 23.8 52.4 4.8 38.1 0.0 

3년 이상~4년 미만 42 23.8 42.9 0.0 35.7 4.8 

4년 이상 38 26.3 31.6 0.0 39.5 7.9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4 0.0 50.0 0.0 50.0 0.0 

3년 이상~6년 미만 11 45.5 36.4 0.0 27.3 9.1 

6년 이상~9년 미만 22 13.6 36.4 0.0 40.9 9.1 

9년 이상~12년 미만 47 25.5 27.7 2.1 40.4 8.5 

12년 이상 52 19.2 40.4 1.9 44.2 3.8 

주: 1) 연구진 작성
 2) ① 조기종료 아동은 있었으나,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조기종료 아동은 있었으나, 원

가정으로 복귀하여 대상자가 아님, ③ 조기종료 아동은 있었으나, 당사자가 자립정착금을 신
청하지 않음, ④ 기타, ⑤ 모름

조기종료아동 중 연령 조건 미충족, 원가정 복귀 등으로 자립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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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단 8.8%의 아동보호전담요원만이 해당 

사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대다수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해당 

사례가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아니오: 84.3%, 모름: 6.9%). 해당 

사례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에서 14.5%로, 그 외 지역의 

6.5%보다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력, 채용 

형태, 소속 부서에 따라 응답 형태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8〉 아동복지심의원회 심의·의결 지원 사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전체 217 8.8 84.3 6.9 

지역 1
수도권 62 14.5 80.6 4.8 

그 외 지역 155 6.5 85.8 7.7 

지역 2
군 77 7.8 88.3 3.9 

시·구 140 9.3 82.1 8.6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4.3 94.3 1.4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10.2 84.7 5.1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10.3 82.8 6.9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14.3 61.9 23.8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11.1 66.7 22.2 

소속
부서

아동 67 10.4 83.6 6.0 

아동·청소년·가족 36 8.3 86.1 5.6 

아동·기타 68 8.8 85.3 5.9 

그 외 46 6.5 82.6 10.9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10.0 66.7 23.3 

1년 이상~2년 미만 37 13.5 83.8 2.7 

2년 이상~3년 미만 39 12.8 76.9 10.3 

3년 이상~4년 미만 57 7.0 87.7 5.3 

4년 이상 54 3.7 96.3 0.0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14.3 50.0 35.7 

3년 이상~6년 미만 21 9.5 85.7 4.8 

6년 이상~9년 미만 39 2.6 89.7 7.7 

9년 이상~12년 미만 59 8.5 88.1 3.4 

12년 이상 84 10.7 84.5 4.8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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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19개 지역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57.9%가 자립정착금을, 26.3%가 자립수당을, 

15.8%가 기타 지원을 제공했다고 응답했다. 기타 지원으로는 ‘의료비 

지원’, ‘치과치료비 지원’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4-29〉 (아동복지심의원회 심의·의결 지원사례 여부 ‘예’ 응답 시) 제공 서비스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기타

전체 19 57.9 26.3 15.8 

지역 1
수도권 9 55.6 22.2 22.2 

그 외 지역 10 60.0 30.0 10.0 

지역 2
군 6 50.0 33.3 16.7 

시·구 13 61.5 23.1 15.4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3 66.7 33.3 0.0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6 66.7 16.7 16.7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6 50.0 16.7 33.3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3 66.7 33.3 0.0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1 0.0 100.0 0.0 

소속
부서

아동 7 57.1 42.9 0.0 

아동·청소년·가족 3 33.3 33.3 33.3 

아동·기타 6 66.7 16.7 16.7 

그 외 3 66.7 0.0 33.3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 66.7 33.3 0.0 

1년 이상~2년 미만 5 80.0 20.0 0.0 

2년 이상~3년 미만 5 40.0 20.0 40.0 

3년 이상~4년 미만 4 50.0 25.0 25.0 

4년 이상 2 50.0 50.0 0.0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2 50.0 50.0 0.0 

3년 이상~6년 미만 2 100.0 0.0 0.0 

6년 이상~9년 미만 1 100.0 0.0 0.0 

9년 이상~12년 미만 5 40.0 40.0 20.0 

12년 이상 9 55.6 22.2 22.2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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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전에 가정 외 보호체계를 이탈하여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현황을 최소 연 2회 이상 파악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파악하고 

있다는 응답이 45.6%였으나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54.4%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4-30〉 1개월 이상 연락 두절 아동 현황 연 2회 이상 파악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7 45.6 54.4 

지역 1
수도권 62 41.9 58.1 

그 외 지역 155 47.1 52.9 

지역 2
군 77 42.9 57.1 

시·구 140 47.1 52.9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40.0 60.0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40.7 59.3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53.4 46.6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57.1 42.9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44.4 55.6 

소속
부서

아동 67 43.3 56.7 

아동·청소년·가족 36 52.8 47.2 

아동·기타 68 45.6 54.4 

그 외 46 43.5 56.5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50.0 50.0 

1년 이상~2년 미만 37 62.2 37.8 

2년 이상~3년 미만 39 43.6 56.4 

3년 이상~4년 미만 57 40.4 59.6 

4년 이상 54 38.9 61.1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35.7 64.3 

3년 이상~6년 미만 21 47.6 52.4 

6년 이상~9년 미만 39 38.5 61.5 

9년 이상~12년 미만 59 52.5 47.5 

12년 이상 84 45.2 54.8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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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아동에 대해 연 2회 이상의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1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사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라는 응답이 90.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해당 지침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6.8%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파악이 

어렵다’(5.1%)’, ‘인력 부족(2.5%)’의 응답이 있었다.

〈표 4-31〉 (1개월 이상 연락 두절 아동 현황 연 2회 이상 파악 여부 ‘아니오’ 응답 시) 

미파악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118 6.8 2.5 90.7 5.1 2.5 

지역 1
수도권 36 8.3 5.6 86.1 8.3 5.6 

그 외 지역 82 6.1 1.2 92.7 3.7 1.2 

지역 2
군 44 6.8 0.0 93.2 4.5 0.0 

시·구 74 6.8 4.1 89.2 5.4 4.1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42 2.4 2.4 95.2 4.8 2.4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35 5.7 2.9 94.3 2.9 0.0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27 7.4 3.7 85.2 3.7 3.7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9 33.3 0.0 77.8 22.2 0.0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5 0.0 0.0 80.0 0.0 20.0 

소속
부서

아동 38 7.9 2.6 89.5 2.6 2.6 

아동·청소년·가족 17 5.9 5.9 88.2 5.9 5.9 

아동·기타 37 2.7 2.7 97.3 5.4 0.0 

그 외 26 11.5 0.0 84.6 7.7 3.8 

아동
보호
전담
요원 

1년 미만 15 33.3 0.0 73.3 13.3 0.0 

1년 이상~2년 미만 14 0.0 0.0 78.6 7.1 14.3 

2년 이상~3년 미만 22 0.0 9.1 86.4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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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연구진 작성
2) ① 해당 지침을 인지하지 못함, ② 인력이 부족함, ③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음, ④ 

관련 기관이 협조적이지 않아 현황 파악이 불가함, ⑤ 기타

원가정 복귀가 아닌, 타 시설 전원 등으로 만 15세 이후에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모니터링)를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47.0%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53.0%

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존재하였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54.8%가 보호

조치 조기종료 전원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43.9%만이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시·구 단위 지역에서는 52.1%가 

보호조치 조기종료 전원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으나, 군 단위 지역에서는 37.7%만이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표 4-32〉 보호조치 조기종료, 타 시설 전원 아동・청소년 사후관리 수행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경력
3년 이상~4년 미만 34 5.9 2.9 100.0 2.9 0.0 

4년 이상 33 3.0 0.0 97.0 3.0 0.0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9 22.2 0.0 66.7 11.1 11.1 

3년 이상~6년 미만 11 18.2 0.0 72.7 0.0 9.1 

6년 이상~9년 미만 24 12.5 8.3 91.7 8.3 4.2 

9년 이상~12년 미만 28 3.6 0.0 100.0 0.0 0.0 

12년 이상 46 0.0 2.2 93.5 6.5 0.0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7 47.0 53.0 

지역 1
수도권 62 54.8 45.2 

그 외 지역 155 43.9 56.1 

지역 2
군 77 37.7 62.3 

시·구 140 52.1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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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보호조치 조기종료 전원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102개 지역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과 빈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후관리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64.8%로 매우 높았고, 5년이 

30.5%, 2년 이하 2%로 대부분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빈도는 ‘6개월에 1번’이라는 응답이 

15.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1년에 4회’의 응답이 14.7%, ‘1년에 

1회’의 응답이 13.7%로 나타나며 뒤를 이었다.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37.1 62.9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50.8 49.2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51.7 48.3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52.4 47.6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55.6 44.4 

소속
부서

아동 67 47.8 52.2 

아동·청소년·가족 36 58.3 41.7 

아동·기타 68 50.0 50.0 

그 외 46 32.6 67.4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50.0 50.0 

1년 이상~2년 미만 37 56.8 43.2 

2년 이상~3년 미만 39 46.2 53.8 

3년 이상~4년 미만 57 38.6 61.4 

4년 이상 54 48.1 51.9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50.0 50.0 

3년 이상~6년 미만 21 66.7 33.3 

6년 이상~9년 미만 39 23.1 76.9 

9년 이상~12년 미만 59 49.2 50.8 

12년 이상 84 51.2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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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타 시설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청소년 사후관리 여부 ‘예’ 응답 시) 기간과 빈도 

(단위: 명, %)

사후관리
빈도 %

관리 기간 관리 빈도

1개월 (고난도 아동) 5회 이상 1 1.0

3개월 1회 3 2.9

6개월 1회 16 15.7

6개월 1~2회 1 1.0

6개월 2~3회 1 1.0

6개월 3회 1 1.0

6개월 4회 1 1.0

6개월 6회 1 1.0

1년 1회 14 13.7

1년 1회 이상 3 2.9

1년 2~3회 1 1.0

1년 2회 4 3.9

1년 4회 15 14.7

1년 4회 이상 1 1.0

1년 6회 1 1.0

1년 8회 1 1.0

1년 12회 1 1.0

1년 3개월 15회 1 1.0

2년 4회 1 1.0

5년 5회 8 7.8

5년 5회 이상 5 4.9

5년 5~10회 1 1.0

5년 6회 1 1.0

5년 7회 1 1.0

5년 10회 12 11.8

5년 20회 1 1.0

5년 60회 1 1.0

5년 필요시 수시로 1 1.0

모름 모름 3 2.9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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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조기종료 전원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1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사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라는 응답이 74.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응답이 11.3%, ‘해당 지침을 인지하지 못했

다’라는 응답이 10.4%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파악이 어렵다’(7.0%)’, ‘인력 부족(4.3%)’의 응답이 존재하였다. 

〈표 4-34〉 (타 시설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청소년 사후관리 여부 ‘아니오’ 응답 시) 

미수행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115 10.4 4.3 74.8 7.0 11.3 

지역 1
수도권 28 21.4 3.6 71.4 10.7 7.1 

그 외 지역 87 6.9 4.6 75.9 5.7 12.6 

지역 2
군 48 2.1 6.3 70.8 4.2 20.8 

시·구 67 16.4 3.0 77.6 9.0 4.5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44 13.6 2.3 79.5 4.5 11.4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29 10.3 3.4 79.3 13.8 3.4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28 7.1 3.6 75.0 3.6 10.7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10 10.0 20.0 40.0 10.0 30.0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4 0.0 0.0 75.0 0.0 25.0 

소속
부서

아동 35 11.4 2.9 68.6 14.3 11.4 

아동·청소년·가족 15 13.3 0.0 86.7 0.0 0.0 

아동·기타 34 11.8 5.9 85.3 8.8 2.9 

그 외 31 6.5 6.5 64.5 0.0 25.8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15 6.7 13.3 60.0 6.7 20.0 

1년 이상~2년 미만 16 12.5 6.3 68.8 6.3 12.5 

2년 이상~3년 미만 21 4.8 4.8 81.0 9.5 9.5 

3년 이상~4년 미만 35 11.4 2.9 80.0 11.4 8.6 

4년 이상 28 14.3 0.0 75.0 0.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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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연구진 작성
     2) ① 해당 지침을 인지하지 못함, ② 인력이 부족함, ③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음, ④ 

관련 기관이 협조적이지 않아 현황 파악이 불가함, ⑤ 기타

라. 보호조치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우선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유관기관과의 정보 시스템 구축’이 

4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아동에 대

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협력 가능한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

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사례관리 체계 마련

(45.2%)’, ‘인력의 역량, 전문성 강화 및 교육(41.5%)’에 대한 의견도 다

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표 4-35〉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필요정책 방안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7 0.0 0.0 42.9 14.3 42.9 

3년 이상~6년 미만 7 0.0 0.0 71.4 14.3 28.6 

6년 이상~9년 미만 30 13.3 10.0 83.3 6.7 3.3 

9년 이상~12년 미만 30 20.0 3.3 60.0 6.7 16.7 

12년 이상 41 4.9 2.4 85.4 4.9 4.9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217 32.3 41.5 22.6 47.0 45.2 6.9 10.1 

지역 1
수도권 62 29.0 45.2 19.4 59.7 53.2 9.7 9.7 

그 외 지역 155 33.5 40.0 23.9 41.9 41.9 5.8 10.3 

지역 2
군 77 27.3 48.1 24.7 36.4 39.0 3.9 10.4 

시·구 140 35.0 37.9 21.4 52.9 48.6 8.6 10.0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25.7 50.0 27.1 48.6 40.0 10.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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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연구진 작성 
     2) ① 사후관리 인력 확대 , ② 인력의 역량, 전문성 강화 및 교육, ③ 지원 예산 확대 , ④ 유관기

관과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⑤ 사례관리체계 마련, ⑥ 지원 심의·의결 기구,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전문성 강화, ⑦ 기타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보호조치 조기종료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우선 정책 방안은 무엇

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립계획 수립 등 자립준비 지원 서비스 마

련’이 5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자립 시기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 35.9%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또한, ‘자립정착금 및 자

립수당 외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28.1%)’, ‘원가정 복귀 조기 종료 아동·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21.2%)’ 등의 응답도 존재하여 보호조치 조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37.3 32.2 23.7 49.2 50.8 6.8 15.3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32.8 39.7 20.7 53.4 50.0 3.4 5.2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33.3 52.4 14.3 23.8 38.1 4.8 4.8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44.4 22.2 11.1 33.3 33.3 11.1 11.1 

소속
부서

아동 67 26.9 37.3 16.4 46.3 58.2 9.0 7.5 

아동·청소년·가족 36 52.8 44.4 13.9 61.1 50.0 0.0 8.3 

아동·기타 68 26.5 39.7 32.4 45.6 29.4 7.4 11.8 

그 외 46 32.6 47.8 23.9 39.1 45.7 8.7 13.0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36.7 40.0 20.0 33.3 43.3 3.3 16.7 

1년 이상~2년 미만 37 32.4 27.0 21.6 51.4 51.4 5.4 13.5 

2년 이상~3년 미만 39 41.0 35.9 25.6 46.2 35.9 5.1 5.1 

3년 이상~4년 미만 57 33.3 47.4 22.8 47.4 49.1 8.8 12.3 

4년 이상 54 22.2 50.0 22.2 51.9 44.4 9.3 5.6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64.3 35.7 21.4 28.6 50.0 7.1 7.1 

3년 이상~6년 미만 21 23.8 33.3 19.0 42.9 23.8 0.0 14.3 

6년 이상~9년 미만 39 33.3 38.5 20.5 53.8 46.2 2.6 15.4 

9년 이상~12년 미만 59 32.2 42.4 27.1 50.8 52.5 10.2 11.9 

12년 이상 84 28.6 45.2 21.4 45.2 44.0 8.3 6.0 



제4장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태 269

기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현재의 지침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

는 의견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36〉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필요정책 방안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217 21.2 16.6 28.1 50.2 35.9 10.1 

지역 1
수도권 62 25.8 17.7 27.4 62.9 32.3 6.5 

그 외 지역 155 19.4 16.1 28.4 45.2 37.4 11.6 

지역 2
군 77 18.2 24.7 35.1 41.6 24.7 14.3 

시·구 140 22.9 12.1 24.3 55.0 42.1 7.9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17.1 24.3 34.3 48.6 30.0 20.0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33.9 8.5 22.0 55.9 42.4 3.4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20.7 17.2 20.7 53.4 46.6 3.4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4.8 14.3 42.9 38.1 23.8 9.5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11.1 11.1 33.3 33.3 0.0 22.2 

소속
부서

아동 67 17.9 7.5 31.3 50.7 47.8 11.9 

아동·청소년·가족 36 25.0 11.1 25.0 58.3 41.7 8.3 

아동·기타 68 20.6 23.5 23.5 50.0 25.0 10.3 

그 외 46 23.9 23.9 32.6 43.5 30.4 8.7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20.0 10.0 43.3 43.3 30.0 16.7 

1년 이상~2년 미만 37 21.6 18.9 13.5 56.8 45.9 8.1 

2년 이상~3년 미만 39 30.8 20.5 25.6 41.0 30.8 5.1 

3년 이상~4년 미만 57 17.5 17.5 31.6 57.9 35.1 10.5 

4년 이상 54 18.5 14.8 27.8 48.1 37.0 11.1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21.4 7.1 42.9 42.9 21.4 21.4 

3년 이상~6년 미만 21 14.3 28.6 19.0 33.3 38.1 4.8 

6년 이상~9년 미만 39 20.5 17.9 30.8 51.3 28.2 15.4 

9년 이상~12년 미만 59 30.5 16.9 27.1 62.7 33.9 3.4 

12년 이상 84 16.7 14.3 27.4 46.4 42.9 11.9 

주: 1) 연구진 작성 
     2) ① 원가정 복귀 조기종료 아동·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 ② 만 15세 이상 조기종료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③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 ④ 자립준비 지원 서비스 마련, ⑤ 자립 시
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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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여성가족부)’을 통해 18세가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발굴(조회)할 수 있다면,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반의 아동보호전담요원

(65.9%)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7〉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사용 의향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7 65.9 34.1 

지역 1
수도권 62 62.9 37.1 

그 외 지역 155 67.1 32.9 

지역 2
군 77 72.7 27.3 

시·구 140 62.1 37.9 

채용
형태

공무직 (무기계약직) 70 70.0 30.0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59 57.6 42.4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58 69.0 31.0 

사회복지·일반직 공무원 21 61.9 38.1 

기타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9 77.8 22.2 

소속
부서

아동 67 61.2 38.8 

아동·청소년·가족 36 69.4 30.6 

아동·기타 68 66.2 33.8 

그 외 46 69.6 30.4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경력

1년 미만 30 70.0 30.0 

1년 이상~2년 미만 37 73.0 27.0 

2년 이상~3년 미만 39 64.1 35.9 

3년 이상~4년 미만 57 70.2 29.8 

4년 이상 54 55.6 44.4 

사회
복지 
경력

3년 미만 14 71.4 28.6 

3년 이상~6년 미만 21 81.0 19.0 

6년 이상~9년 미만 39 61.5 38.5 

9년 이상~12년 미만 59 61.0 39.0 

12년 이상 84 66.7 33.3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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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립준비청년 및 종사자 FGI 

  1. 조사 개요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 및 자립지원 실태 파악을 위해 부처별, 

보호체계별 종사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2024년 9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총 7차례의 개인 또는 그룹별 FGI를 실시

하였다. 조사 진행을 위해 유선으로 개별 연락하여 그룹 특성별 FGI 참여

자를 섭외하였으며, 그중 참여 의사를 밝힌 종사자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FGI를 실시하였다. 

가.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FGI에 참여한 종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FGI는 전국 시군

구에 근무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 여성가족부 산하시설에 근무 중인 종

사자, 법무부 산하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먼저, 아동보호전담요원 FGI의 경우(그룹1), 평균 근무 경력

이 최소 7개월~최대 4년 정도였으며, FGI에 참여한 6인 전원이 여성이

었다. 지역은 서울·경기 및 광역시, 광역도 등 다양한 지역의 분포 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체계 산하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의 경우

(그룹2), 청소년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 근무 중인 종사자에 해당하였다. 

해당 시설 평균 근무 경력은 최소 5년~최대 11년의 분포를 보였으며, 남

성 2인, 여성 1인이 FGI에 참여하였다. 법무부 체계 산하시설에 근무 중

인 종사자의 경우(그룹3), 중앙 협회 종사자와 자립생활관에 근무 중인 

종사자 2인이 참여하였다. 평균 근무 경력은 최소 10년 이상이었으며, 참

여자 3인 전원이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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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 개요: 종사자

근무 
유형

연번 성별 연령
경력

(해당 시설 
종사 기간)

지역 직책

(그룹1)
아동
보호
전담
요원

A-1 여 40대 1년 경기 아동보호전담요원

A-2 여 50대 4년 울산 아동보호전담요원

A-3 여 - 7개월 대전 아동보호전담요원

A-4 여 40대 4년 전남 아동보호전담요원

A-5 여 - 3년 서울 아동보호전담요원

A-6 여 50대 2년 경남 아동보호전담요원

(그룹2)
여성

가족부
체계

종사자

B-1 여 40대 11년 경기 청소년쉼터 시설장

B-2 남 50대 20년 경기 자립지원관 관장

B-3 남 40대 5년 서울 자립지원관 팀장

(그룹3)
법무부
체계

종사자

C-1 여 30대 14년 경기 관장

C-2 여 50대 - 경기 팀장

C-3 여 30대 10년 대구 실장

주: 연구진 작성 

  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다음으로, FGI(개별 인터뷰)에 참여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는 총 11명이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FGI는 원가정 복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하시설을 표류한 경험을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법무부 산하시설 표류 

경험 그룹은 시차를 두고 순서대로 1인 약 30분씩 개별 면담 형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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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 개요: 당사자

유형 연번 성별 연령
시설 

지역

시설퇴소

연령

보호 

기간
직업 특성

(그룹4)
원가정 
복귀 
청년

D-1 여 20대 경기
18세

(만기 전 
퇴소)

1년 
6개월

대학생

-여가부 산하시설, 아
동복지시설 보호 후 
원가정 복귀

-자립정착금 지원

(그룹5)
아동

복지시설 
중간
퇴소
청년

E-1 여 20대 경기 17세
1년 

8개월
주부 -자립정착금 지원

E-2 남 20대 경북 18세
16년 
1개월

무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통과, 자립수당 지원

E-3 남 20대 울산 18세 8년
취업

준비생
-지원 없음
-원가정 복귀

(그룹6)
여성

가족부
산하시설 

표류
경험 
청년

F-1 여 20대 부산 19세 1달 대학생
-지원 없음
-원가정 복귀

F-2 여 20대 울산 17세 1년 대학생
-지원 없음
-원가정 복귀

F-3 남 20대 경기
13~
14세

1년 
6개월

대학생
-지원 없음
-원가정 복귀

(그룹7)
법무부 

산하시설 
표류
경험 
청년 

G-1 남 20대 대구 17세 12년 대학생 -자립수당 지원

G-2 남 10대 대구 16세 16년 배달 -지원 없음

G-3 남 10대 대구 - -
무직

(검정고시)
-지원 없음

G-4 남 10대 대구 14세살 14년
무직

(검정고시)
-지원 없음

주: 연구진 작성  

참여자는 대부분 20대였으며, 만 18세 이전에 퇴소하여 만기퇴소 연령

에 도래하지 못하거나 보호 기간 2년이라는 자립지원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퇴소한 청년들이었다. 현재 10대인 참여자는 모두 법무부 

산하시설 이용 또는 표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었다. 또한 더욱 세부적인 

자립지원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보호를 경험했기 때문에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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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GI는 연구자 2인이 조사업체의 동석 또는 동석 없이 그룹 또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사전동의하에 녹음한 파일은 전사하여 질적 

자료화하였으며, 자료 범주화와 주제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분석

하여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였다.

  2. 조사 영역과 질문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 및 자립지원 실태 파악을 위해 자립

지원 업무 종사자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표 4-40>의 내용으로 FGI를 

수행했다. 종사자와 당사자 모두 참여자의 특성,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특성,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 

등을 수집했다. 

<표 4-40> FGI 조사 영역과 질문 내용

영역 종사자 당사자

참여자 특성
- 근무 지역과 환경
- 업무 경험

- 가정 외/밖 보호 사유, 경로
- 가정 외/밖 보호 성장 경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특성

- 원가정 복귀 현황과 실태
- 전원 조치 현황과 실태

- 중간퇴소 배경
- 중간퇴소 이후 삶, 자립 경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현황 

- 증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인식 

- 해당 사례 발굴, 지원 경험
-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향

- 중간퇴소 후 자립실태 및 욕구
-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
- 증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인식 
-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향

주: 연구진 작성  

종사자에게는 인터뷰 참여자 특성과 관련하여, 근무 지역과 환경, 그리고 

보호대상아동 지원 업무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다. 종사자 관점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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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전원 조치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지원 경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인터뷰했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는 가정 외 또는 가정 밖 보호를 받은 

사유와 경로, 보호 경험을 참여자 특성으로 물어보았다. 또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18세 이전에 중간퇴소한 배경, 

중간퇴소 이후의 삶과 자립 경험에 대해 인터뷰했다. 또한, 당사자로서 

필요로 하는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과 지원 욕구, 자립지원 제도 인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집했다.

  3. FGI 결과

가.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1)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대상 FGI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재도 

1인당 담당 아동수가 40~80명으로 업무량이 과도하고, 시간선택제로서의 

신분과 급여 같은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간퇴소 아동의 

사후관리 및 지원 업무가 추가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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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FGI 결과: 근무 환경

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아동보호전담
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지금 아이들 44명과 사후 관리 11명, 자활 훈련 중인 15명 등 약 70명
을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하며, 실
적을 요구받지만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42명 정도의 아동과 보호 종료 아동, 가정위탁 아동들을 관
리합니다. 입양 관련 서류와 보호 종료 이후 지원도 많습니다.”" 

"“저희는 1인당 약 70~8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이 줄어든 편이지
만 여전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 선택 임기제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시보호 의뢰
가 많아 학대 관련 방문도 병행해야 합니다. 일의 양이 상당합니다.”" 

"“공무직하고 시간 선택제와의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업무는 반반
씩 똑같이 하는데 급여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나니, 의욕이 떨어집니다.”" 

주: 연구진 작성 

2) 보호아동의 준비되지 않은 중간퇴소 

종사자들은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나 전원 등의 중간퇴소 조치 

상황과 사유를 고려했을 때,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했다. 원가정 복귀 아동이나 청소년은 시설 부적응, 

혹은 부모의 요구 등으로 원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정 복귀 아동·청소년을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18세 이전의 중간퇴소 중 전원은 많은 사례가 통고 처분에 의한 것으로, 

처분 후에 원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으로 입소하게 

되고, 청소년쉼터 등의 타 법상의 시설로 전원이 이루어져도 부적응으로 

인해 여러 시설을 표류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시설이 폐쇄되면서 친인척

에게 인계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사례 또한 조기종료 아동

으로서의 자립지원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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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FGI 결과: 중간퇴소 현황

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준비되지 
않은 원가정 

복귀

“원가정 부분에서도, 사실 이 아이들이 원가족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
설이라든지 어디라든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원가정이 있다고 해
서 그냥 원가정으로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다음에 아무것도 후속 조치를 안 
하게 되면, ...... 사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지원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
들에게는 기회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가정에서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가족 복귀 아동은 
제외가 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설에 있던 아
이들이 장기 시설에 있다가, 중간에 이제 거기 시설에서 생활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퇴소한 아이들이 어쨌든 시설보다는 조금 더 가정이 낫다는 그런 환상
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그 환경이나 보호 체계가 바뀌지 않은, 오히려 더, 아이
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부모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런 악순
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 8명 정도 중간퇴소한 아이들.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가정환경 점검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생활을 하는 아이
들이 드뭅니다.”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 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
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준비되어서, 원래는 가게 되면 학대 아
동들 같은 경우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교육받고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하
고, 저희가 사결위를 통해서 가정복귀 하는 게 원칙인데, 중도 퇴소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모른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법상으로, 아동복지법 16조에 보면, 
가정에서 아동이 복귀할 때는 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
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약간 어중간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
게 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법적으로, 가정복귀를 신청하는 가정
에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당위성을, 좀 강제성을 조금 주는 
걸 법적으로 개정해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친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으로 명시가 강력하게 돼 있더라도 사실은 아이를 중간에, 어 내 아이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라도 
이거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신청해야 한다,. 라고 좀 더 당위성을 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들도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본인들 자식이니까, 가
정 내의 문제니까 거짓말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들. 아이들이 원해서 간, 두 번
째는 부모가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둘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퇴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8세 이전 
중간 퇴소 및 

전원 

“이제 시설의 규칙이나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사춘기 아이
들은 보통 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기 활동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통제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는 양육원이 한 곳이고, 많은 아이가, 
1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 이제 그 안에 어떤 계급 사회가 형성되고. 
또 이제 그 안에서의 또 왕따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
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요즘 ADHD 아동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자해라든지, 폭력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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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이들도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
니까, 그런 아이들을 시설에서 케어가 안 된다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시설에서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의 다른 아이들
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는 지금 3명의 아동의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부
모, 아동 그리고 시설. 복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대부분이 보육시설에서 오는 아이들이 비행으로 오는 경우도 많지만 통고
제로 오는 게 많아요. (중략) 실상 아이들이 많은 것은 17, 18, 19세 이 또래의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중도퇴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 

“보통은 그룹홈에서 이제 저희 중장기 쉼터로 넘어올 때는, 나이가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이나 한 중학교, 중학생인데 이제 중장기 보호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친구들은 이제 바로 단기를 거치지 않고, 중장기로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중략) 근데 이제 거기서 지내다가 또 중장기로 오게 되면은, 자
기들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걸 힘들어해서, 중장기에 적응을 또 못
하고, 계속 퇴소를 반복하거나. 그래서 단기 쉼터를 돌거나, 일시를 돌거나. 이
제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원 시설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 갈 데가 저희밖에 없어서, (중략)지도 찾
다가 갈 보육원 없으니까. 돌리다 돌리다 전화 오고, 받아주면 안 되냐 해서 저
희는 법적 조치 된 아이 아닌 이상 받지 않는다. 이제 그 보육원에서 온 아이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올해 두 케이스 정도 있었어요. 이제 시설이 폐쇄되면서, 이거는 약간 원
가정 복귀도 아니고 친인척? 친인척, 그, 지원으로 해서 그냥 저희 시로 전입한 
아동 1명 있었고요. 연령이나 특성은 종잡을 수 없이 다양하죠. 근데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중간퇴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10대? 10대에서 뭐, 네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원가정 복귀, 이게 24년도 것만 봐서, 정말로 원가정 
복귀를 한 거는 2건이고요. 중도 퇴소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하가 2건 있었는
데, 하나는 장애 등급 판정받아서 타 법상 이전해서 퇴소 조치된 거고, 그리고 
1건은 이제 아동이 심한 도벽 그런 거를 보이면서, 친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는데, 이 지역에서 아동을 양육시설에 입소를 거부하셨어요. 그래
서 그 아동은 그 지역으로 가야 하고, 그 지역에서는 이 아동을 안 받겠다고 하
셔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청소년 복지법으로 해서 청소년 일시보호 쉼터로 가
는 바람에 중도 퇴소자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15세 이상이 중도 퇴소되는 경
우에는 거의 보호처분 받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퇴소 조치. 거의 다 15세 이
상은 문제를 일으켜서, 퇴소 되는 경우가 과반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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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흡한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체계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종사자들은 사후관리체계의 

미흡, 그에 따른 사후관리의 어려움, 자립준비 지원의 공백, 법적·제도적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우선, 

사후관리체계의 미흡과 관련해서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관리의 일관

성 부족으로 지원이 누락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

안전망시스템도 불안정한 가운데, 권한이 없는 연 1회의 사후관리로는 

중간퇴소 아동의 상황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원가정 복귀 및 중간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책임 담당자 명확화, 사후관리 기간 및 횟수의 

확대 같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는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적·제도적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의 한계와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유사한 상황에 있지만,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가정 복귀 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어 가정이 역기능적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조건 없는 현금성 지원 

확대가 가족이나 부모의 재정적 이익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방안으로서는 정책 용어와 서비스의 

통합 등 관리체계와 지원 정책을 일관되게 통합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절차 및 지원 과정에 있어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소년과 같이 

개인 특성에 따라 치유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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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지원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표 4-43>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 FGI 결과: 지원체계

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사후관리체계 미흡

"“보호종료 아동들이 자립 수당이나 정착금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관리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관리가 끊기는 경우
가 많아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전망 사이트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봤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입소했던 아이 중에 보육시설에 있다가. 그룹홈에 있다가, 
저희 쉼터로 오게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쉼터 이력만 뜨
고, 그룹홈 이력은 하나도 뜨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
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계속해서 추적해서, 그 친구가 쉼터도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계속 퇴소하고, 또, 어디 뭐야, 저기 법무부 산하 시설에
도 갔다가, 또 이제 나오고. 이런 친구예요.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고 다
니니까, 이제 이 분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소지 이동 시) 주소지를 이전에 간, 그쪽 지역에서 관리하셔야 
해요. 주소지 관할. 정착금은 퇴소한 관할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거고
요. 그다음에 수당은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주는 거예요. 달라요.”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을 경우는 그 지역으로 자동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립정착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연 1회 5년간 실시한다고 해서 이 아동이 그 시설에서 옮겨
지는 것까지 매번 확인할 수 없는 건데, 1년에 한 번 확인한다고 해서 
이거를 누락 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이게 지침이 맞냐고 의문이 드
는 상황이었고요. 네 일단은, 저희도 지침상으로밖에 연 1회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인데, 가더라도 그 시설에서는 저희 쪽에, 하여튼 그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시고, 저희가 가서 아동을 점검한다고 
해서 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해요. 시설을 막 살펴보고 막 이렇게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것도 없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전화상으로 
있는지, 여부 확인만 하는 실정이에요.” 

사후관리의 어려움

"“(원가정 복귀 시) 이게 저희가 지금 퇴소하고 나면 1년 동안 4번 가
정 방문이나, 아니면 사후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는 가정 위탁 아이들보다는 더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지 않
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번 하면 사실은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라 거의 형식적이라고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1년이라는 기간과 횟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퇴소 아동들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추가적
인 지원과, 현재의 형식적 사후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언급에서 사후 관리의 실질적 강화 필요성
이 강조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는 가정위탁. 그러니까 친척분이 이제 가정
위탁을 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이제 저희 쪽으로 연계를 해줬는데, 지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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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어떤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무슨 일 있을 때 어쨌든 위탁되신 부모님
께 이제 연락을 드리거나, 이제 그런 형태지, 뭐 그쪽이랑 연락을 따로 
주고받진 않아요.”

“연락이 닿지 않아도 이제 간혹가다가 연락 닿은 것 자체를 부담스
러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전화를 받기 싫어한다든
가, 어디 피해서 받는다든가. 그래서 그 애들한테, 15세에 종료가 돼서 
느닷없이 3년 정도 있다가 18세. 너 예전에 이러이러했으니까 수당이
랑, 정착금 받아야 하니까 교육받으러 와라. 그러면은 너무 벙찌지 않을
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조사해요. 왜 지급하지 않았냐. 
이거를 또.”

“15세에서 18세 그 중간에. 그걸 누가 관리하냐. 퇴소한 지역에서 
관리하냐, 가버린 지역에서 관리해야 하냐. 그럼 만약에 중간에 민원,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면 누가 해야 하냐? 이게 제일 논점이었거든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가정위탁센터에서 이렇게 만나서 회의
할 때, 이게 되게 논점이어서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문의하겠다. 이게 
결론이 안 나고, 문의하겠다. 이것까지 그냥 나고 끝났고요.”

법적·제도적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의 한계와 
사각지대

“대상 아이들은 6명 정도가 됐었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은 친구는 2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조금 거기서 약간의 스트
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냐면 보육시설에 사는 건 본인들이 
더 오래 살았는데, 누구는눈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또 어떤 친구는 지자
체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지급 받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지급하겠다
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고 지급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어서 대상이 아
닌데도 취소를 안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제도의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 좀 생기고, 그리고 쉼터
에서 온 친구들은 또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시설에서 오래 생활했던 친구들 둘 중에 한 
아이는 심의 통과해서 받았고 한 아이는 통과를 못 해서 못 받고 있어
요. 다른 아이는 대상자의 선정조건 1번부터 안 되다 보니까 심의위원
회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규정에 정
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게 있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쓸 수 없으니까요.. 소년원은 만 
22세 이전에 나오다 보니 만 22세까지 중간퇴소 했던 친구들, 보육원
에서 5년 내 10년 내 생활했던 친구들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침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신적 문제, 시설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이제 한두 명씩 와서 저희 
시설에서 지내는데, 소속은 보육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립지원
관은 이제 성인들만, 19세 이상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쪽
으로 등록은 안 되지만, 아이 상황이라든지, 보육원에서도 굉장히 어려
움이 있다든지 해서 저한테 좀 부탁하면, 제가 생활은 저희 쪽에서 책임
지고 하게 해주고. 또 수료를 좀 하게 해주고 하지만, 소득은 보육원에 
있어서. 있다가 19살 되면은 보육원에서 이제 지원 처리를 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립지원관으로 연계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지금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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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실상은 한부모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이혼한 가정도 있고, 또 폭력에이 노출된 가정도 있고 굉장히 역기능
적인 가정이 다수인데, 이 가정에 가는 아이들은 실제로 원가정 복귀 아
동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의, 대부분 아이는 원가
정 복귀하는 아동들이 많고, 15세에 퇴소해서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
는 아이들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현실에서 
조금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제, 한 케이스가 조기 종료
는 아니고 이게 만기 퇴소한 아동이 있었는데, 원래는 성인 장애가 좀 
있어서 장애 시설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아동이었는데, 순전히 이제 그 
부모가 이 정착금 때문에 아기를 데려간 거예요. 그 돈만 보고. 그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니까, 그 이후의 상황을 듣지 못했는데, 오히
려 이런 지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역효과도 나타나더라고요. 분명히 이 
돈 때문에 데려가서 아기는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 15세가, 왜? 
이렇게 처음에 정해졌을 때, 나왔을 때 15세가 왜 15세지? 이게 물음표
였거든요. (중략) 원가정 복귀하면은 지원이 오히려 안 돼야지 이 부모
들이 이용하지 않을 텐데. 그게 좀 우려가 됐었어요.”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방안

“저는 하나, 지금 앞으로의 자립 청소년. 자립 청년은 보건복지부 용
어고, 저희는 자립 청소년하고 자립 취약 청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튼 통합할 것은 과제인 것 같고요.”

“저희도 같은 청소년들인데 부처별로 다르고 이런 제도 자체가 좀 
통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구성된 분들께서 보호소년에 대한 이해
도가 생각보다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회적 시
각에서는 보호소년 이러면 뭔가 처분을 받았다. 뭔가 가해자. 잘못된 아
이들, 이런 시각이 많잖아요. 저희들은 실무 담당하니까 온정적인 마음
이 간다고 한다면, 사회적 시각은 가해자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많다 보
니까 저희는 아이들이 가해자 되기 이전의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거 아
닌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20세도 안 된 아이들이 낙인이 찍혀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반성을 시키고 치유, 회복하는 게 목적인
데, 사회적으로도 그런 시각을 벗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그 시각에 머물
러 있더라구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자체에 보호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필터링을 거쳐서 걸러지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은 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치유 시
간, 회복 시간, 준비시간도 필요하다 보니 사실은 일반 아이들이 2~3년 
걸릴 게 저희 애들은 제대로 붙어서 관리를 하면 5~6년이 필요하거든
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눈높이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최소
한 집단으로는 특성을 이해해서 연령을 조정하는 융통적이고 탄력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시설
에 잘 있다가 자립을 하는 아이들이 18세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
면 여가부 같은 경우는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생활관에 머무르는 건 24세까진데 어쩔 때 보면 아이들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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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1) 원가정의 보호력 결핍과 임의적인 가정 외 보호 조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가정 외 보호 경험에 대한 FGI 결과는 <표 

4-4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가정 외 보호 조치 시 당사자의 의사나 

선택은 반영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 청년들은 모두 하나의 

시설만 권유받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력 결핍이 가정 외 보호의 주요한 사유로 파악되었

다.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주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가정 외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가정 외 보호 조치 후 시설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기 귀찮으니까 불안한 경우가 있는 거 같은 거죠. 아이들을 천천히 숨을 
쉬면서 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바리스타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 과정
도 일반 아이들보단 훨씬 디테일하고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게 발견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모든 집단을 하나의 똑같은 하나의 숫자의 나이로 자
르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사회적인 시각이 바뀌려면 하나하나 조금 더 범용되고 넓어지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대책 방안은 실은 수급비 받을 때도 정확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도퇴소 아이들, 보육원 및 시설에서 퇴소
하는 아이들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시설에 법무
부 복지부 여가부 시설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공문에 청소년 자
립생활관이 있던데 이게 법무부 시설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
가 많으세요. 법무부라는 명칭이 정확히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청소년 자립생활관이라는 명칭이 분명히 들어가야 
공무원들이 저희 시설이 인정된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자
립수당 정착금 보육원 뿐만 아니라 체계를 막론하고 어느 시설에서 몇 
년 이상, 통합 몇 년 이상, 18~24세까지 기간 사이에 신청 가능. 그렇
게 바뀌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시설은 가해 아이라는 시
선이 있다 보니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더
라구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이런 규정으로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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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특히, 시설 내 또래 관계가 힘들었고,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라 보호 기간 동안의 관심과 지원에 차이가 있었다.

<표 4-44>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FGI 결과: 가정 외 보호 경험

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임의적인 보호조치

“저도 부모님이랑 분리 조치 되면서, 띄엄띄엄하긴 했거든요. 그러니
까 처음에 임시로시 먼저. 저도 사실 선택권은 없었어요. 쉼터로 바로, 임
시 분리 조치가 된 기간하고, 또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됐었어요. 중간에 그
러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쉼터에서 좀 지내다가.”

“무슨 여성·청소년. 제 나이대에 갈 수 있는 쉼터가 저는 경찰관분이 
처음 먼저 인계해 주셨는데, 갈 수 있는 쉼터를, 안내를 거기밖에 못 받았
고, 그냥 저는 중단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단기든 장기든 다 거기서 지
낸다고 안내를 들어서.” 

“저는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약간 상황을 보
시고 좀 심한 것 같다고 하셔서, 그냥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갔었던 거라서, 전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몰랐었
어요.”

원가정의 보호력 
결핍으로 인한 
가정 외 보호

“어머니께서 폭력적인 성향이 심하셨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유로 
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빠 혼자 키우기 벅차서 보육원에 맡기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가

셔서 혼자 남게 되었어요. 시청에 연락해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설 생활의 어려움 
및 부적응

“집에서도 나왔고, 어디에도 내 집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쉼터에 
있는 언니들은 학교에 안 다니는 언니들도 많았고, 술 담배 유흥 같은 것
들을 즐기는 문화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저는 야자를 꾸준히 했습니다.”

“언니들이랑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쉼터에서 공부에 대한 배려를 못 
받았어요. 통금이 10시인데 학원에 있다가 늦게 오면 밥도 못 먹고, 제가 
룰을 지키지 않는 아이로 보였어요.”

“선생님들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달랐어요… 쉼
터 선생님들께서도 ‘부모님 잘 살고 좋은 집인데 왜 나왔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 연구진 작성 

2) 준비되지 않은 중간퇴소 

FGI에 참여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중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원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어 퇴소한 사례는 없었다. 시설 부적응 또는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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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강요 등으로 인해 쫓겨나듯이 가정 외 보호체계로부터 퇴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육시설 내에서의 다툼, 싸움 등으로 가출하거나 쉼터로 

내몰리고, 표류하면서 범죄에도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자립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원가정으로 복귀한 사례도 있었다. 즉, 전원이나 원가정 복귀 모두 아동 

당사자가 준비되지 않은 체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표 4-45>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FGI 결과: 중간퇴소 경험 

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준비되지 않은 
중간퇴소

“저희 보육원에 한, 2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들이 보육원에 살
기 싫다고 하면 가출 쉼터 같은 데 인계 조치해서 퇴소 조치하더라고요. 
저희 보육원 같은 경우는, 그냥 살기 싫다. 그냥 그러면, 나가라. 상담도 
거의 잘 안 하고,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가출 쉼터 같은 데로 인
수인계해서 퇴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퇴소한 친구 중 한 분이 지금 
아예 적응을 못 해서 교도소 간 친구도 있고, 사기 당해서 아예 돈도 다 
뺏긴 애들도 있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나온 애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랑 좀 
의견 다툼도 많았고, 제가 또 이제 학교도 이렇게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보다는 이제 그냥 자립이나 이런 걸 좀 더, 중요성 있는 데를 가는 
게 맞다. 싶어서 이제 자립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

“이제 또, 그게 또 사고 쳤어서. 어릴 때 좀 악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여기로. ” 사고 쳐서 이제 소년 재판받고, 처분받고”

“(주변에 15세 이전 퇴소자) 그래도 좀 봤습니다. 네. 친구들 약간 이
런 애들이 그런 곳에서 이제 지내는 애들이 이제 좀 사고를 친다거나, 아
니면 좀 적응을 못 하는 애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 생일 안 지
나고 막 2년 남겨 놓거나, 몇 개월 남겨 놓고 가는 애들도 많이 봤어서. 
그런 애들 보면 되게 저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그래서 되게 안
타깝습니다.”

“사실 원가정 복귀를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저의 선택지가 없었
어요. 제가 계속 들어왔던 말은 저희 부모님은 잘 살기 때문에 거기 종속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너는 지원금도 못 받고 대학 등록금도 못 받고 한
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고,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가정복귀를 하게 된 거고요. (중략) 돌아왔을 
때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라고 약속 받고 그걸 믿고 들어왔지만 실
제로는 그렇지 못했죠.””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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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퇴소 후 자립을 위한 혼자만의 자립 시도와 좌절

원가정 복귀, 전원 등으로 인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모두 자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학대, 폭력 가해자인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과 시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 개선도, 진학 및 취업 준비도 스스로 해내기에 많은 어려

움이 있었다고 했다. 원가정에 복귀했으나 가정 내의 학대, 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한 청년은 집을 나와 노숙, 청소년쉼터 등을 표류하며 

지냈다고 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포츠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명의도용으로 사기를 당한 

청년은 도움받을 곳이 없어 혼자서 경찰서, 법률 공단, 신용회복위원회를 

쫒아다니면서 어렵게 해결했다고 했다.

자립을 시도하고 좌절하는 동안 지지체계는 없었다. 원가정으로 복귀

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험이 없는 친구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같은 시설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대지 못했다고 했다.

<표 4-46>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FGI 결과: 중간퇴소 후 18세가 되기까지

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가족과의 관계 
개선 시도와 좌절

“제가 가정 폭력 때문에 분리 조치가 된 거라서. 그 뒤에 아빠랑 다시 
같이 살게 되기 전에, 아빠랑 엄마는 둘 다 이렇게 가정 교육 같은 거 받
고, 선생님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잘 살고 계시는지. 청소년 쉼
터에 나온 다음에 선생님들이 2년 동안 저를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
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살짝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분리 조치 됐을 
때 전이랑 후랑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개선됐었다는 걸 좀 느껴요.”

“자립정착금 하나는 받았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뺐겼어요. 제가 20
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께 계속 묶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룹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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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룹홈 소속이 되면서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부여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급 통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제가 학생이니까 
복지사분께서 어머니께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라 했는데 근데 엄마가 
그걸 가져간 거예요.”

“제가 원가정 복귀했는데, 원래 제가 알고, 제가 모르던 동생이 생겨
서, 새어머니랑 또 결혼하셨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래서 새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불화가 좀 심해지기도 했고, (중략) 아버지
가 핸드폰을 못 봐서 추가 합격이 날아가서. 그때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
데, 그때 어차피 집에 있기도 싫어서 그냥 혼자, 20살 때 조금 8개월 동
안 거의 노숙 생활 느낌으로 좀 지냈던 적이 있어서, 그러다가 21살 되
기 이전에 3개월에 어쩌다 보니까 그 청소년 쉼터인가? 거기서 잠깐 살
다가, 그냥 대학교 가는 게 어떻겠니?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은
데. 그래서, 그래. 대학이나 가야겠다. 해서 그냥. 어쨌든, 사실 힘들었던 
것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게, 아,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인가 보다. 그
냥 자책감에 빠져서. 그냥 노숙하더라도 어쨌든 오늘 하루는 그냥 먹고
는, 어떻게든 한 끼는 먹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자립 
시도

“자기 계획을 할 거요? 아니요. 준비는 없었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
다면 검색해서 직접 알아내서 LH 신청한다든가, LH도 그 당시에는 자
립 준비 전형이 따로 없어서, 소년, 소녀 가정 전형으로 해서, 대학 가면
서 했었고. 뭐, 은행 관련된 것도 모르면 그냥 일단 검색부터 하고, 막 계
획 세워서 한다기보다는 다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그냥 검색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부모님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일단 최대한 집에 안 들
어가기 위해서 맨날 야간 자율학습 하면서 맨날 늦게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뭐 진로 계획은 딱히 없고 그냥 공
부만 잘하면, 대학만 잘 가면 된다는 그런 소리만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학을 갔
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립을 내가 준비한다기보다는, 어, 네. 사실 그런,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략락) 그래서 뭐 자립을, 누군가의 도움
으로 누군가와 상의하면서 하지 않았었고, 오로지 제 결정을 통해서만. 
자립을, 자립이랄까?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했었
는데, 축구를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 돼서 그만둬서. 그다음부터 이제 막 
한 6개월 정도 다 하기 싫어지는데, 딱 마침 먹는 게 기분으로 좀 풀어지
더라고요. 이제 그중에서는 음료나 빵이나, 그런 것 쪽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것도 바리스타부터 하나씩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OO으로 넘어와서. 그때도 계속 그만두고 있다가, 여
기 와서 좀 여기선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잘 지내다가 자격증 따려고, 저기 OO에 학교 하나 있는
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번에 또 내려와서 집 구하고, 지금 (배
달) 일하고 있어요.”

“사기당한 거는 한, 만 19세 되자마자 그리고 신고하고 뭐 하고 하니
까, 경찰에서도 미루고 통신사에도 미루고 하니까. 그때도 그냥 거의 없
는 셈 치고 다 날아가고, (중략) 너무 오래돼서 증거라든가 그런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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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진 작성 

4)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지원에 대한 경험과 개선 의견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중간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정착금과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다. 우선, 

기존의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이 18세 이상의 연령으로 만기퇴소인 경우

에만 주어졌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18세가 될 때까지 버텨보았을 

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서, 사건 접수는 안 될 것 같다. 라고만 해서 신용회복 쪽 가서, 그냥 그걸
로 감면받고 처리했어요. ”

경제적 어려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했었
는데, 축구를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 돼서 그만둬서.”

“저희 수급비가 그때는 50만 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대학
비, 학비는 이제 공짜인데 그 외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돈이 좀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사는 것도 좀 많이 
안 좋은 거 사고. 대학교 다니기 힘들어서 그냥 자퇴하고, 그냥 이것저것 
일을 좀 하다가 지금은 결혼해서, 있습니다.”

“그때는 기숙사 생활. 대학교에 가서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 비
용이 없으니까 그때 학자금, 생활비 대출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알바 병행하면서, 네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후원금 통장도 명의도용으로 돈을 다 뺏긴 상태여서 사실 사용을 못 
했고요.(중략) 그 금액이 그대로 저한테 빚으로 돼서, 성인이 돼서, 그때
도 저 혼자 법률 공단을 갔었는데, 거기서도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만 하
고, 찾아볼 생각을 안 해주셔서 제가 직접 찾아봐서 신용회복위원회 해
서 그거를 감면받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지지체계의 부재

“(경제적 지원)저는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아직 관계
가 막 개선되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집에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냥 약간 떠밀리면
서 자립, 자취를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친구들은 다들 뭐, 부모님이 있잖
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얘기해도 뭐,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걔네들
의 말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아버지의 도움이나 지원은)네, 한 번도. (없었어요)”
“(기운을 북돋아 주는 사람) 예, 없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이런 데 살고, 퇴소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만나긴 만나거든요. 한 번
씩 다 뭉쳐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끼리 뭉치면 
답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떨어져서 살아요. 그래 각자 열
심히 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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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는 후회,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알았다면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시설로 갔을 거라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편, 주변 친구들을 

통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같은 현금 지원의 부작용을 목격하고 그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자격으로서 자립수당을 받게 되었을 때, 기뻤

으며, 저축을 한다거나 밥을 잘 챙겨 먹게 되었다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나 15세 이전의 퇴소, 원가정 복귀의 사유로 퇴소했을 때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표 4-47>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FGI 결과: 자립지원에 대한 의견

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지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근데 그 내용(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최
대한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애들 가끔 연락
하면, 그거 알고 있었으면 나도 1년만 더 버티면 되는 건데, 그거라도 
더 버티고 나갔지. 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20대 초에 자립수당을 받았다면은 알바를 크게 하
지 않더라도 학업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쉽
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당연히 알았다면 당연히 (아동복지시설
에) 갔을 거고, 근데 그런 사실도 몰랐고, 그 지원조차 최근에 급격하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게(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있었다는 걸 숙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뒤에는, 18세 이전에 나왔으니까 안 된
다. 라고 했었고요.” 

경제적 지원의 
부작용

“퇴소하는 거 다 봤잖아요. 제 또래들 다 만기 퇴소로 해서. 그게 이
제 제 친구들은 다 막 노는데, 다 쓰고 이랬었거든요. 약간 유흥비에 많
이 쓰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나이를 좀 찼을 때 주는 게 맞는 거 같아
요. 약간 좀 생각이 좀 있을 때. 20살 초에 20살. 또 이제 법적으로도 가
게에서 술도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또 생각
보다, 이제 그 시설 사는 애들 중에 도박쟁이들이 많아요. 그 돈으로 도
박하는 애들도 있고.”

“자립정착금 하나는 받았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뺐겼어요.”

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 기쁨

“그냥 얼떨떨합니다. 제가 큰돈을 많이 번 적도 없고, 저도 이제 곧 
성인이고 혼자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돈이 생기면 이제 필요할 때 쓰
고, 안 쓰면 이제 저축하고. 그러면서 지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립수당을 받아서) 밥값 해 줘요. 저 원래 밥을 진짜 안 먹고 다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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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유형 인터뷰 내용

거든요. 돈 아깝잖아요. 사실 제 돈, 제 돈으로 돈 주고 사 먹게. 밖에서 
사 먹으면 기본 3만 원씩. 이렇게 이제 그 수당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밥을 잘 챙겨 먹지,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먹고.”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개선 방안

“저는 원가정으로 갔더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중간퇴소한 친구들도 몇 명 아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근데 그 친구, 
그냥 너무 편협적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가정환경이 애초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시설에 맡겨졌던 거고, 부모님이 원했거나. 또 
아이가 원해서 그렇게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한 건데, 사실 경제적인 
사정은 저 포함 다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딱
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다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원가정으로 복귀했다고 그냥 무작정 배제하는 것보다는, 뭐, 주기적으
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연락해서 뭐 부모님이나, 아이한테 그런 경제적
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일단 만 15세 이전에 끊었으면 저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됐을 거여
서, 중학교 1학년 때 퇴소했으니까. 왜 기준을 그렇게 뒀는지는. 만 15
세 이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보육원에 몇 년 살았는지가 더 기준이 옳
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애초에 자립준비청년 대상을 할 때도, 그 친구의 가정환경이라
든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뭐, 예외 조항을 두면 그렇게, 몇 개월 차이
로 못 받는 애들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외 조항
을 줘도, 저희 공무원분들이 심의를 안 하려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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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1. 열악한 아동보호 업무 여건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근무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채용 형태를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의 공무직은 

32.5%에 불과했으며,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26.7%, 일반임기·한시 

임기 등 4.1%를 포함하여 58%가 임기제로 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 중 1명 이상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아동보호 업무 경력은 33.5개월로 3년이 안 됐는

데, 공무직(약 44개월)에 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하는 경우(약 32

개월) 1년 정도 짧았고, 일반임기, 한시임기(약 22개월)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짧아진다. 2024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된 것을 고려할 

때, 공무직의 경우에는 근속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모니터링 또는 사후관리하는 보호아동 수는 

월평균 73.2명인 가운데, 주 35시간 이상 시간선택제는 78.6명,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는 84.6명으로, 55.8명의 공무직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FGI 결과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급여는 공무직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급여, 더 많은 업무량을 고려할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공무직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근속 기간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의 평균 가정 외 보호 기간이 약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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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고려할 때(이상정 외, 2020; 이상정 외, 2023), 그 영향이 아동에게 

미칠 것이 자명하다.

  2.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의 분절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소속 부서를 살펴보면, 47.5%는 아동 전담, 혹은 

청소년·가족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31.3%는 아동을 

포함하는 기타 부서, 21.2%는 평생교육과, 국민행복과, 문화체육과 등의 

부서에서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소속 부서에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의 53%에 불과했다.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주무 부처가 다르고,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별도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수요자인 유사 연령, 특성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의 서비스 격차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게서도 확인되었다. 

유사한 정책과 서비스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비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의 FGI 결과에 따르면, 현장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분리된 체계에서 정보 공유시스템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원 조치된 

중간퇴소 아동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사후관리하여 지원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활한 시설이 어느 부처의 관할인지 모른 

채, 임의적인 보호조치에 따라 보호 중 또는 퇴소 후의 서비스가 달라지며,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스스로 어떠한 시설에서, 얼마나 거주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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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곳 중, 만 18세 이전에 중간퇴소하는 아동은 

시군구별로 월평균 2.3명, 연간 약 28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가정 복귀 아동(연간 약 14명)이 전원(연간 약 6명) 아동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세 이상은 월평균 1.8명으로 

연간 약 21명 이상이다. 이 중 타 부처 관할 시설로 전원 조치된 아동은 

33개의 시군구에서 월평균 1.2명, 연간 약 14명으로 파악되었다. 즉, 

시군구당 연간 6명의 14세 이하 아동, 그리고 전원 조치 아동보다 더 

많은 원가정 복귀 아동(연간 약 7명)이 조기종료 자립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간퇴소 아동 중 많은 아동이 조기종료 자립지원 기준에 의해 정책 사각

지대에 남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중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못 받은 주요 이유도 보호 기간 조건을 미충족했거나 원가정

으로 복귀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GI 결과, 원가정 복귀 아동과 

14세 이하 중간퇴소 아동이 퇴소한 사유와 그 이후의 자립상황을 보면, 

전원한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중에서도 청년기에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지원 사후관리 방안 필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5세 이상으로 조기종료한 후에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은 청년은 각각 53개 

시군구에서 2.5명, 51개에서 시군구 9.6명으로 파악되었다. 지자체 예산 

100%의 자립정착금과 국비보조의 자립수당의 지원 인원 수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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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자립정착금은 가정 외 보호체계를 퇴소한 지자체에, 자립

수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아동복지심

의원회의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수요자인 아동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 방식임과 동시에 이러한 차이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청년기라는 특성상 취업, 진학 등의 이유로 지역 간 

이동, 특히 대도시로의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이상정, 김지연, 2023). 

또한, 전원 조치는 시설 자원이 해당 지역에 없는 경우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사후관리가 충실하게,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립지원 서비스에서 쉽게 누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 15세 이후 중간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률은 

4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보호 업무 지침상, 만 18세 이전에 가정 외 보호체계를 이탈

하여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현황을 최소 연 2회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217개 시군구 중 45.6%에 불과했다. 

90% 이상의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은 그 이유로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18세 미만의 중간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지속적

이고 촘촘한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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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18세 이전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 현황 및 자립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별 근거법, 

제도 등의 정책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쟁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당 1인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총 217개의 시군구

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지원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부처별 

자립지원 업무 종사자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FGI를 통해 중간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욕구와 방안을 심층 탐색하였다. 연구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 및 정책 현황 진단 결과

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사각지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이에 근거한 정책 마련을 통해 15세 이상의 조기

종료 보호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에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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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치료시설 보호 경험자를 명확히 하여 포함함으로써 자립지원의 사각

지대도 조금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우선,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소년보호

체계의 우범소년, 통고 등으로 소년사법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자립지원 

대상 또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소년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르다. 1호 처분은 여성가족부 관할이나 대부분의 자립서비스에서 제외

된다. 6호 처분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을 

기반으로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 3호 처분 대상 법무부의 자립

서비스는 없으며, 4호, 7~10호 처분 대상은 정원 130명의 청소년자립

생활관, 전국 2곳의 청소년창업지전센터에서 1~2년 동안 숙식, 취업·

훈련을 끝으로 퇴소하고 퇴소 후에는 사실상 지원이 없다.

〈표 5-1> 소년보호처분 결과에 따른 자립지원 주무 부처

처분 결과 주무 부처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성가족부

2~4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장기 

보호관찰
법무부

6호
아동복지시설 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보건복지부

7호 의료소년원 위탁

법무부
8호 1개월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1년 이내 소년원 송치

주: 연구진 작성

한편,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보호아동을 자립지원 대상

으로 2024년도부터 포함하면서 통고 처분 등으로 인한 중간퇴소 자립

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소년법 적용 대상은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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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하는 정책 기조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워 공적 자립

지원의 대상으로 포괄할 필요성이 있다.

나. 부모의 보호력 결핍

아동, 청소년, 소년 보호체계 내 보호 및 지원 대상 아동은 모두 부모의 

학대, 가정 내 폭력, 부모의 불화와 이혼, 경제적 어려움 같은 원가정 내의 

문제로 시설에 입소하고, 같은 이유로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해 시설을 

표류하거나 퇴소 후에도 재입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

에서 제외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 ‘친권’이 

강하고, 원가정 회복 기능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원가정

으로 복귀한 아동이 안정적으로 발달, 성장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자립한다고 예측하기 어렵다.

다. 임의적인 보호조치

지역의 시설 자원, 시설의 선호 같은 공급자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이 

선택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받을 환경을 개별 아동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의 관할 부처에 따라 입소한 곳에서의 보호서비스 

격차, 보호종료 또는 퇴소 이후의 자립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여건상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어려워 청소년복지시설로 바로 입소

하는 경우가 3명 중 1명 이상이고(황여정 외, 2022), 청소년자립생활관 

대상자의 50% 이상이 소년원 출원 이후, 혹은 통고 처분 이후 보호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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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로 돌아가지 못해서 법무부 관할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승현 외, 2022).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보호체계 경험을 전제로 중간퇴소 자립준비

청년에게만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높은 수준의 위기에 놓인 많은 시설퇴소 청년을 자립의 사각지대에 남겨 

놓는 것이다.

라. 파편적인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정보 관리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중간퇴소 아동 정보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 중간퇴소 후 18세가 되어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퇴소한 아동의 연락 두절은 자명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관할의 타 법상 시설로 전원할 경우, 정보공유 시스

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속적, 연속적 사후관리는 더욱 불분명하다.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같이 개별 아동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보 관리 및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 자립지원의 격차

부처별 자립지원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 주거, 

진학·취업, 전달체계, 정보 제공의 모든 영역에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지원, 주거, 진학·

취업 등에서 부분적으로 제공하며, 법무부는 여성가족부보다 더 열악할 

실정이다.

아동보호체계상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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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지원받을 자격이 주어졌지만,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관할 시설로 

바로 진입한 청년은 여전히 차별적인 자립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개별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시설, 부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공평

하지 못한 실정이다.

〈표 5-2> 부처별 자립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제적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CDA)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보호 자격)

○ × ×

자립수당 ○
△

(자립지원수당: 
월 40만 원)

×

자립정착금 ○
△

(일부 지자체)
×

심리·
정서 지원

자조모임
(멘토)

○ × ○

심리상담
○

(청년마음건강바
우처 우선 지원)

× ×

주거 
지원

공공임대
○

(우선 자격)
○

(우선 자격)
○

퇴소 연령 이후 
보호 기간 연장

○ × ×

진학·취업 
지원

국가장학금 ○ ○
△

(소년보호협회)

대학특례 ○ × ×

취업·훈련 ○ ○ ○

전달체계 
자립지원 업무

전담기관

○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17개소)

△
9개 시도 

청소년자립지원
관(13개소)

×

정보
제공

자립서비스 정보
플랫폼 운영

○ ○ ×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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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의 대상에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포함

영국은 자립준비 지원 제도의 대상을 연령과 보호 기간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제도의 대상자 선정은 가정 외 보호의 

연령이나 기간, 자립준비 지원 제도의 운영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대상 집단을 구분하고, 

서비스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중간퇴소 아동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이 없고, 

아동에 대한 보호종료 여부를 판단할 때, 발달 수준에 비추어 독립과 자기

결정적 생활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을 연장 또는 재시작하는 개념으로, 아동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27세까지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8세 이전에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주거, 고용,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바탕

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욕구와 지원 계획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한편, 독일과 영국 모두 원가정 복귀 여부가 자립지원 대상 요건에 포함

되지 않으며, 오히려 독일의 사례에서는 부모가 있다고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지원 시, 부모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포괄성

영국의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은 욕구사정, 개별조언가의 사례관리, 진로

계획, 주거지원,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생활비 등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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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더불어 장학금 제공, 정신건강 등의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현금성 지원 

중심으로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자립은 금전적 지원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되는 급여를 자립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모니터링, 상담 등의 관계기반의 사회적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 촘촘한 사례관리 서비스에 기반한 자립준비 지원

영국은 중간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조언가

(Personal Adviser)를 배정하여 개별조언가가 일대일로 사례관리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간퇴소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욕구사정에서

부터 진로계획 수립, 진로계획의 수행 점검, 서비스 제공, 자립에 필요한 

조언과 상담 및 방문사례관리(최소 2달에 1회) 등이 개별조언가에 의하여 

25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자립준비청년과의 연락 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연락이 단절

되는 경우 연락을 재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어서, 

중간퇴소 청년의 고립이나 은둔을 최대한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라. 단일화된 전달체계 내 공공 중심 자립 지원

영국의 아동보호체계는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된 자립지원 전달체계 

아래 소년보호시설이나 독립거주 혹은 반독립거주 등 다양한 보호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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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어서, 대상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독일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주무부처가 하나이며, 지방 정부의 

청소년청이 중심이 되어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모두 보호아동뿐 아니라 중간퇴소 아동 및 청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보호아동의 보호계획과 자립 후 주거계획, 진로계획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이 보호의 연장선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방정부의 청소년청 공무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데 공공 담당자는 관리, 감독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자립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위임할 수 있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의무는 위임할 수 없다. 

영국에서도 자립준비청년과의 연락 유지를 위한 합리적 장치 마련을 

지방정부 당국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연락 두절 비율이 7% 수준

으로 우리나라의 20%(허민숙, 2023)에 비해 매우 낮다.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보호체계를 떠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18세 이후에도 자립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간퇴소 아동과의 지속적인 연락 유지 

방안이 필요하다.

마. 안전한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미국은 영구성이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지원의 원칙이며, 자립지원에도 

그러한 원칙이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입양, 원가정 복귀 등 아동이 성장, 

발달과정에서 영구적으로  맺을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를 지원한다. 독일은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에 있어 부모 및 아동 당사자의 참여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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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였다.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당사자를 참여

시키는 것을 지원 과정 자체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가정 

외 보호아동의 친부모 책임과 함께 지원 강화도 이루어졌다. 친부모의 상담 

권리를 강화했고,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공공 담당자와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원가족이 아동을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족의 발달, 참여 또는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일에서는 보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타 시설로 전원하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청소년청은 

‘원활하고 필요에 기반한’ 전환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청이나 위탁가정에서 재정적 수단이나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로 퇴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 개별화된 지원

영국과 독일 모두 진로 계획,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개별적 전환, 자립 지원이 강화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청소년청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청년을 위한 지원 독립으로의 전환은 지원 계획의 일부로서 명확하게 준비

되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공식화된 Coming-Back option은 자립준비청년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중단 기간이 수급자격을 다시 얻는 데 중요하지 않고, 

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을 위한 지원의 갱신 또는 지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공공에서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락 담당자를 두고 

필요시 27세까지 중단없이 위탁가정에 계속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활한 

전환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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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태조사 결과

가. 열악한 아동보호 업무 여건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근무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 중 1명 이상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모니터링 또는 사후관리하는 보호

아동 수는 월평균 73.2명으로, 주 35시간 미만 시간선택제(84.6명)가 

가장 많았다. 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급여는 공무직

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의 분절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소속 부서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53%에 불과했다. 보호 및 지원

이 필요한 아동의 주무 부처가 다르고,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별도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수요자인 유사 연령, 특성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이 받는 

서비스에 격차가 있고, 사각지대도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유사한 정책과 서비스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비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의 FGI 결과에 따르면, 현장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분리된 체계에서 정보 공유시스템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원 조치된 

중간퇴소 아동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사후관리하여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아동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활한 시설이 어느 부처의 관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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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한 채, 임의적인 보호조치에 따라 보호 중 또는 퇴소 후의 

서비스가 달라지며,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스스로 어떠한 시설에서, 

얼마나 거주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다.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만 18세 이전에 중간퇴소하는 아동은 시군구별로 연간 약 28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원가정 복귀 아동 약 14명, 전원 약 

6명으로 원가정 복귀 아동이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간퇴소 아동 중 15세 이상은 연간 약 21명, 이 중 타 부처 관할 시설로 

전원 조치된 아동은 33개의 시군구에서 약 14명으로 파악되었다. 즉, 

시군구당 연간 6명의 14세 이하 아동, 그리고 전원 조치 아동보다 더 

많은 원가정 복귀 아동(연간 약 7명)이 조기종료 자립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FGI 결과, 원가정 복귀 아동과 14세 이하 중간퇴소 아동이 

퇴소한 사유와 그 이후의 자립 상황을 보면, 전원한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중에서도 청년기에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라.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지원 사후관리 방안 필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5세 이상으로 조기종료한 후에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은 청년의 인원수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자립정착금은 가정 외 보호체계를 퇴소한 지자체에, 

자립수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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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아동복지심의원회의 판단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자립준비청년은 청년기라는 특성상 취업, 진학 등의 이유로 지역 간 

이동, 특히 대도시로의 이동이 흔하게 발생한다(이상정, 김지연, 2023). 

또한, 전원 조치는 시설 자원이 해당 지역에 없는 경우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가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자립지원 서비스에서 쉽게 누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 15세 이후의 중간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률은 4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보호 업무 지침상, 만 18세 이전 

가정 외 보호체계를 이탈하여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현황을 

최소 연 2회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217개 시군구 

중 45.6%에 불과했다. 18세 미만의 중간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지속적이고 촘촘한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지원 방안

정책 현황 분석, 해외 사례 분석,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중간퇴소 자립

지원 대상 현황 및 자립지원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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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기 과제

가. 15세 미만, 원가정 복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부 대책에 의해 원천적으로 배제된 15세 미만, 원가정에 복귀한 중간

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중간퇴소 연령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아동복지법, 2024).

15세 미만, 원가정 복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지침을 철회하여 연령 제한 없이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

하여야 할 것이다. 원가정 복귀 및 전원 조치 등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실시 후 재보호 또는 가정 내 사례관리 

또는 종료하는 판단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례관리 수행과 함께 15세에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여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자립준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사례관리는 보호 및 자립 서비스와 연속성, 접근성 측면에서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아동보호전담

요원의 부족,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 가용한 사례관리

기관인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이관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정기적인 모니터링 책임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례관리 기간 동안에도 아동 및 가정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사례관리를 중단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정기적(예: 연 1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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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18세에 도달하는 경우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자립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원가정 복귀 여부에 상관

없이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18세에 도달하여 자립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제, 주거, 교육, 맞춤형 사례관리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자립지원 

주체 및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립준비나 계획 없이 현금성 지원만 제공될 때의 

부작용에 대한 경험과 우려가 있었다.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기 피해, 범죄 노출, 가족의 갈취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맞춤형 

사례관리와 함께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적 정보공유 체계 구축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촘촘한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적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보호체계 내에

서도 18세 미만에 조기종료한 아동의 통합적인 현황과 사유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아동

보호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이 개별화되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체계, 법무부의 소년보호

체계는 별도의 체계로서 정보 공유가 더욱 어렵다. 타부처 관할의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의 시설로 중간퇴소 아동이 전원하는 경우에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으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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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쉽지 않다. 초기 전원 시설에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

으로 거주할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현재의 지침상 연 1회의 사후관리 수준

으로는 연락 두절을 예방하기 어렵고,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은 당사자

가 나타나서 신청하지 않는 한 주어진 자립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우선 정책 개선 방안으로 ‘유관기관과의 정보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의 연락 

두절 예방을 위해 부처 내, 부처 간 통합적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개인의 보호 및 지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민간 및 공공 영역의 기관 간 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청소년의 개별 정보 및 서비스 누락이 해소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종사자와 사업을 

통해 발굴된 아동·청소년도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약 66%가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보건복지부

와 법무부 관할 시설 및 종사자도 활용,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지원 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장을 장기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의 안정적 사용, 부처 간 통합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성될 때까지는 중간퇴소 아동이 타 부처 관할 시설로 

전원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 중심의 정기적 통합 사례회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후관리 주기를 단축(예: 

연 1회 → 최소 분기별 1회)하여 전원 시설에서의 적응, 입·퇴소, 또 다른 

전원 등을 정기적으로 촘촘하게 사후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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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게이트웨이 단일화,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 우선 보호 조치 

보호 및 자립지원의 격차가 관할 부처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이익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들은 부처별 시설의 차이, 지원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임의로 보호

조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부모 및 가족에게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받을 환경을 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 

및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가출, 유기 등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청소년 발생 시 대응하는 게이트웨이를 아동보호팀(229개 시군구 

운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원단, 아동학대대응기관 

등의 보건복지부 관할 발굴 체계, 일시 청소년쉼터, 경찰 등 보건복지부 

관할 외의 발굴 체계에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발굴 시, 

시군구의 아동보호팀으로 연계되도록 공통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해야 

한다.

시군구의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에서는 가정위탁, 아동복지

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보호 환경, 보호 기간 및 보호종료 후 자립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이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여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동보호전담요원 58%, 2명 중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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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모니터링하는 월평균 보호

아동 수는 73~84명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58%의 

급여는 약 200만 원 수준으로 무기계약직과 1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양질의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입직하더라도 오래 근속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입소에서부터 만 18세의 보호종료까지 우리나라 가정 외 보호아동의 

평균 보호 기간은 약 12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상정 외, 2020; 이상정 

외, 2023).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오래 근속하지 못하면, 연속적이고 지속

적인 보호와 자립지원이 어렵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분과 급여 문제를 

개선하고, 업무량 개선을 위한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에 있어

서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핵심 인력이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중심이 

되어 중간퇴소한 아동·청소년을 체계적으로 18세까지 사후관리하고, 

누락없이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

없이 이러한 방안들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715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었다는 발표와 달리(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p.3),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총 246명으로 확인된다(아동

권리보장원, n.d.).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아동 23,005명,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243명,40) 자립준비청년 9,970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책임이 있다. 1인 기준 약 136명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1) 

40) 현재 기준, 15세 이상의 중간퇴소 아동은 18세에 도달할 때가지 사후관리하여야 하므로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43명의 약 3배 수준으로 예상됨.

41) 자료별 기준 연도와 출처가 상이함. 추정치로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
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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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지자체별 보호아동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보호아동 수

자립
준비
청년3)

중간
퇴소 
자립
준비
청년4)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위탁
가정

합계2) 인력
수5)

1인당 
아동수6)

서울 1,684 316 50 - 130 782 2,962 1,234 - 27 155.4 

부산 758 150 10 - 15 457 1,390 787 - 17 128.1 

대구 535 51 15 - 53 270 924 340 - 9 140.4 

인천 476 102 30 - - 437 1,045 412 - 11 132.5 

광주 406 176 35 - - 317 934 356 - 6 215.0 

대전 312 83 - - 83 212 690 275 - 6 160.8 

울산 113 40 2 - - 237 392 122 - 6 85.7 

세종 18 - - - - 50 68 12 - 1 80.0 

경기 935 816 49 - 40 1,784 3,624 1,594 - 32 163.1 

강원 238 80 16 - - 762 1,096 680 - 19 93.5 

충북 439 119 - - 36 407 1,001 416 - 12 118.1 

충남 549 157 - - - 644 1,350 464 - 16 113.4 

전북 490 200 3 - 44 614 1,351 616 - 15 131.1 

전남 852 171 5 - 13 748 1,789 990 - 23 120.8 

경북 686 48 4 - - 723 1,461 683 - 24 89.3 

경남 727 135 - - 21 669 1,552 789 - 19 123.2 

제주 221 25 4 - - 217 467 200 - 3 222.3 

전체 9,439 2,669 223 909 435 9,330 23,005 9,970 243 246 136.1 

주: 1) 해당 시설이 없거나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 ‘-’ 표시하였음.
      2)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관할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의 단순 합산 수치임.
      3) 2023년 기준 현황임.
      4)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내의 중간보호종료 퇴소 아동 현황 기준임.
      5) 2024년 11월 기준 배치 현황임.
      6) 전체 결과(136.1명) 외, 17개 시·도의 인력 1인당 아동수는 현황 자료가 없는 학대피해아   
           동쉼터,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제외한 결과임.
출처: 1) e 나라지표- 일반아동현황. (202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

hDtlPageDetail.do?idx_cd=3053에서 2024. 10. 28. 인출. 
        2) 보건복지부. (2023). 2023 아동복지시설 현황. 
        3)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3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https://www.ncrc.or.kr/ncrc/n

a/ntt/selectNttInfo.do?mi=1469&nttSn=7195에서 2024. 10. 28. 인출. 
        4)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 
        5) 아동권리보장원. (n.d.). 아동복지기관 현황-지자체 현황 https://www.ncrc.or.kr/ncrc

/cs/cnter/selectCnterList2.do?mi=1327에서 2024. 10. 28. 인출. 
        6) 해당 시설이 없거나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 ‘-’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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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에서 위기 아동 가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드림

스타트의 통합사례관리사는 1인당 40~70명의 아동수를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과다한 지역이더라도 최대 80명 이하로 

담당 기준을 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p.50). 

따라서 이보다 위기도가 높은 아동·청소년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전담

요원 1인당 136명은 과도하다. 드림스타트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마.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방식 전환

현재 자립지원 서비스는 자격 요건에 따라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이상정, 김지연, 2023). 가령,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이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여, 청소년자립생활관

에서 18세의 생일을 지나 퇴소하면,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여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통합사례관리 등 모든 자립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모든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가령, 15세 생일 전에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여 똑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국가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영국, 독일의 사례에서는 자립서비스가 모두 개별화되어 있다. 개별 자립

지원 계획에 기반하여 개별 청년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서비스가 연계, 

지원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퇴소 청년에 대해 연령 기준에 따라 서비

스의 자격을 결정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자립서비스는 아동의 진로계획

(Pathway Plan)에 따라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의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개별 자립준비청년의 취약성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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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많은 자립준비청년은 주거, 교육, 경제 등 모든 영역의 자립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일부는 주거지원만으로 혹은 사회적 지지체계

만으로 자립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일부 자립준비청년은 현금 또는 현물서비스의 부작용을 예방

하기 위해 사례(후)관리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도 지침상 요구되고 있다.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자립서비스가 제공될 때 자립지원 계획과의 

연속선상에서 18세 이상의 만기퇴소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개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 심의위원회(예: 아동복지심의위)를 통해 

사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지원 내용과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중·장기 과제

가. 자립준비청년 개념 재정의를 위한 개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14세 이하, 원가정 복귀로 인한 중간퇴소 아동·청소년을 자립지원 대상

으로 포함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체계에서 관할하는 시설 경험이 

전무한 위기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법무무가 관할하는 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 과정 및 성과는 보건복지부 시설 퇴소 청년보다 더욱 

열악하며, 원가정 또는 부모의 보호력이 없어, 자립 과정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기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을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로 포괄하여 

소년보호처분(6호) 경험이 있는 청년도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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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 대상을 국가 지원에서 제외하는 정책 방향성은 더 이상 정당

성을 얻기 어렵다.

관할 부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생활시설, 위탁보호 환경에서 보호 

또는 생활 후 퇴소하는 취약 청년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포괄하여야 한다

(이상정, 김지연, 2023). 개별 법률을 각각 개정하여 공적 자립지원 대상과 

지원 격차를 완화하는 접근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든 시설퇴소 청년을 

포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상 ‘자립준비청년’은 법적으로 규정된 

정의, 혹은 용어가 아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개념을 

모든 종류의 생활시설(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 또는 생활 후 퇴소하는 

취약 청년로 재정의하면(이상정, 김지연, 2023), 공적 보호 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 통합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시설에서 퇴소한 모든 취약 청년을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단일 근거법에 기반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자립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관련 예산,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단일화되면, 전원이 하나의 체계 

내에서 시설 기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도 

누락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분절화된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누락,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 및 행정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통합하면 연령, 위기 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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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등의 중첩으로 부처 간 지원 대상자가 겹치며, 표류하는 가운데, 

지원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아동·청소년·청년의 입장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연속

적인 보호와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중앙 환원, 통합 관리·운영

지역에 따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대도시 지역에는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

피해아동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과, 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같은 소년

보호시설 등 다부처 관할의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소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시군구 지자체에는 아동양육시설만 있거나, 

청소년쉼터만 있는 경우 등이 많다. 

따라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시설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가령,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중간퇴소 자립

준비청년은 거주 지역에 청소년쉼터만 있어서 학대피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체계 내의 학대피해아동쉼터나, 공동생활가정으로 

보호조치되지 못하고,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보호 기간 동안 학대 피해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

으며,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서의 지원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중앙

부처 사업으로 환원하여 통합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부처별 유사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전담

기관과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기능별로 재정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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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은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는 시설 자원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을 통합하여 기능에 따라 운영하고, 

국비를 투입하여 전국 단위로 운영하면 아동의 상황에 맞는 보호 환경 

제공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에서든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원하는 중간퇴소 아동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용이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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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FGI 질문지(안) - 종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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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FGI 질문지(안) -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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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tegrated Policy Support for the 
Independent Living of Out-of-Home Care Leavers 
Discharged Under 18

42)Project Head: Lee, Sang J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out-of-home care 

leavers discharged before the age of 18 and the policy support 

available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as well as to suggest an 

integrated support policy for them.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scope of policy support and identified gaps by examining 

the status of early-discharged young people preparing for 

self-reliance and the support measures available to them. In 

addition, cases from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where 

local governments, as in Korea, provide support to children 

transitioning to independence, and the United States, which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families of origin, were analyzed 

to develop policies for children discharged before the age of 

18. 

Furthermore, a survey of child protection staff was con-

ducted, and data was analyzed on the status of and support 

measures for early out-of-home care leavers. Qualitative data 

was also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ividual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preparing for 

Co-Researchers: Ju, Bohye ․ Lee, Juyeon ․ Kim, Moohyun ․ Baek, Hyejung ․ Ju, Hana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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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living, as well as relevant professionals. Finally, 

building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support policy for early-discharged care leavers. 

Key words : out-of-home care leaver discharged under 18, policy supports for 
independent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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